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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개혁 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안윤조. 윤나영. 홍민준

< Abstract >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역의 규제개혁수준의 경

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관심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규제

개혁 수준이 1인당 지역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규제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개혁은 1인당 지역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규제개혁의 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지역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다

르다는 점을 의미하며 규제개혁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규제개혁, 규제의 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소득, 고정효과모형]



  

I . 서론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

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2015)’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정

부는 경기둔화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규제개혁을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혁신기술 상용화,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

식의 규제개혁, 정보통신, 핀테크,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불합리한 규제 억

제를 위한 엄격 심사 및 철회 또는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 규제개혁백서) 이러한 

기조는 규제의 불필요성을 상정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Shleifer(2005)는 독점과 외부성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는 규

제를 통해 이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개된 규제의 ‘공익’ 이

론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시장에서 정부개입 없이 대부분의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시장과 소송

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 규제자들은 무능력하고 부패했다고 요약한 

바 있다. 덧붙여서, Coase(1960)는 재판이 재산권과 계약 준수가 잘 지켜질 수 있도

록 기능한다면 필요 규제수준은 최소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더하여 

Stigler(1971)는 정부개입은 독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속시키는데 남용될 수 

있으며, 조직화된 소비자집단의 영향력 행사 하에 규제자들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

려고 노력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이 같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옹호 입장과 규제의 불필요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의 규제품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수

준의 규제개혁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서는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

적 배경과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본 연

구에서 주목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규제개혁 수준의 차이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고찰해본다. III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에서 분석대상 자료와 함께 기술통계 자료

를 제시하며, 분석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IV절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통한 분석 결과를 전국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V절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며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한다.



II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규제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제의 정의를 넘어 학문적으로 규제를 정

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규제의 개념을 협의, 광의, 최광의로 분류하여 규제의 범위를 살펴본 이혁우

(2009)의 연구에 따르면, 협의적 개념의 규제는 Stone(1982)이 정의한 ‘정부가 벌금

이나 감금, 그 외의 다른 유형의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제재의 위협을 통해 사람들

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aldwin(1999)의 정의에 따라 

광의적 개념의 규제를 ‘정부의 규칙 제정과 이 규칙에 대한 순응을 촉진하고 감독

하며 조사하기 위한 명령의 구체적인 집합체(a specific set of commands)’로 규정

하였다. 한편 규제를 최광의로 정의하는 입장에서 규제란 ‘사회통제 또는 영향력의 

모든 형태(all forms of social control or influe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파

생된 것뿐만 아니라 시장 등 다른 원천으로 파생된 모든 형태에 민간에 영향을 미

치는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하여 규제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상헌(2010)은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바탕

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조성한(2006)은 규제를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가내의 

개인과 조직 및 기관들을 통제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규제개혁1)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규제를 폐지하고 적정한 규제의 수준과 종류를 

도입하는 기조 하에 자리잡게 되었다.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내용은 성장과 고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규제개

혁의 형태는 전통적인 법기반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규제완화와 

선진규제가 있으며, 새로운 규제방식과 혁신적 규제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규제재설

정, 스마트규제가 있다. 규제완화는 법간소화, 효율성, 시장중시를 통해 규제를 감축

하는 것인 반면, 선진규제는 관료주의 철폐, 새로운 규제문화의 전개, 규제의 효율

1)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은 “박영도. (2015). 해외의 규제개혁 최신동향. 자치발전. 2015(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성과 효과성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규제재설정은 민관협력 등 시장 및 기술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부문에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구하는 방법의 규제

개혁이며, 스마트규제는 규제설계 개선, 자율규제협정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2. 규제의 경제적 효과 – 국가 단위의 비교 연구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국가, 산업, 지역 단위의 비교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규제 정책 비교연구로 OECD 규제 개혁 보고서

(Report on Regulatory Reform)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OECD는 1997년 회원

국의 규제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규제 시

스템 전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영범, 지현정(2008)은 OECD

에서 회원국의 정부 규제 및 정책을 조사하여 도출한 규제 지수 설문조사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규제 정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외국에서 진행된 OECD 국가들에 대한 패널연구

에 따르면, Bourles et al.(2013)은 선진국 내 규제가 첨단산업 부문의 생산성을 낮춘

다고 밝혔으며, Barone and Cingano(2011)는 규제 정도가 낮을수록 사기업의 경제

에 기여하는 가치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CEA�Growth Potential of

Deregulation)

그 밖에도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탈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있다. World Bank’s Doing Business Index를 이용한 Djankov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탈규제정책으로 가장 규제수준이 높은 분류에서 가장 규

제수준이 낮은 분류로 이동한 국가의 경우 연간 성장률을 2.3% 포인트 상승했다.

Hossein(2007)은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17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 실

시한 결과, 규제 품질, 정부 효율성이 GDP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Dawson(2006)에 따르면,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4개국을 대상으로 시장 및 기

업에 대한 규제수준이 평균 투자 분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규제수준과 성장지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규제의 경제적 효과 – 산업 단위의 비교 연구

산업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내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완화가 시장의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이해춘 외, 2017).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경제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토지와 전기 부문 규제 역시도 완화되었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시에 대한 주택 규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Hsieh et al.(2017)은 뉴욕, 산호세, 샌프란시스코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1964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자 당 합계 GDP 성장률을 연간 0.80%에서 1.49%로 상

승시켰음을 밝혔다. 전기 부문의 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연구

한 Sen and Jamasb(2010)는 인도의 전기 산업 규제 개혁이 부문별 효율성, 가격, 투

자 흐름 등의 변화를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의 성질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상이했으며,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학적 요인

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추후 규제개혁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개혁의 효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외 경제 정책에 대한 객관적 자문을 지원하는 대통령 부속 행정실 산하 기관인 

Council of Economic Advisors에서 2017년 시행된 보고서는 통계자료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특히 기업이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불하는 각종 직간접적 비용이 경

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04) 연구에 따르면 EU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비용을 25% 줄

였을 때의 초기 효과로서 실제 GDP를 1%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행정

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투자 촉진, 생산량 및 노동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결과로 그 

장기적 효과는 더욱 증대되었다. Alesina et al.(2005)는 규제가 일반적으로 기존 생

산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가격을 높이게 하는 등 시장의 원활한 작용

을 저해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규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을 지

연 또는 포기하게 만든다. 기업은 규제 영향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며,

선거와 같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건을 앞두고 투자 결정을 유보한다. Julio

and Yook(2012)의 실증연구는 선거 기간동안 국내 및 해외 직접 투자가 5% 하락한

다는 분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CEA�Growth Potential of Deregulation)

4. 규제의 경제적 효과 – 지역 단위의 비교 연구

마지막으로 지역 간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수도권 규



  

제개혁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현승현(2016)의 연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GRDP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태헌(2012)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산업환경권역규제는 지방의 기업유

치전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지방의 규제개선으로 인한 지역개발투자 여건 및 

기업경영 여건 개선은 지방의 기업유치전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은경 외(2009)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담배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

업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인

천광역시의 대기업 부지면적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 대기업들의 생산성 향성을 기대

할 수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의 생산성에 긍정적 파급효과

를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규제개혁의 여파가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확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윤형호 외(2006)도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5개 시도를 대

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규제로 인해 서울

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생산성이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

역과 인접한 충청남도만이 규제 이후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규제정책 실시 이후에는 생산요소가 수도권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전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자본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생산

성 향상에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선행연구 변수 분석

구

분
제목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국

가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Across

Countries

Dawson
(2006)

최초 수입, 규제,
신용시장 규제,
기업 규제 등

자연로그 취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GDP 대비 투자 

비중,
동 기간 노동자 당 실질 

GDP 누적 성장률

Regulation and
Growth

Djankov et
al.

(2006)

기업 규제
(7개 관련 항목의 
순위를 평균화하여 
0~1 사이로 표준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연간 1인당 GDP

성장

The Impact of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
Cross-Country

Analysis

Hossein et
al. (2007)

규제품질, 정부 
효율성,

규제품질x정부 
효율성, 로그 취한 
인플레이션 등

1인당 GDP

규제의 질이 
총산출량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강달원,
이상현(2016)

World Bank
Regulatory Quality

지표

1인당 GDP, 1인당 GDP
평균 성장률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이병기(2008)
기업 규제지수 

평균, 경제자유지수 
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의 
평균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이영범(2008)

규제지수 설문조사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총요소생산성변화(TFPC),
총노동시간, 자본량

지

역

Housing Constraints
and Spatial

Misallocation

Hsieh
et al.
(2017)

1964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

산호세,
샌프란시스코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수준

노동자 당 합계 GDP
성장률

산업규제개선이 
지방의 기업유치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김태헌
(2012)

수도권 규제,
지방의 규제개선

지방기업 경쟁력 
결정인자



  

III .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지역 소득을 사용했다. 경

제적 성과는 개인 수준의 소득 증대나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정도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종속변수로 소득을 선정하였다. 특히 거주 지역에서의 실질 구매력을 살펴보

기 위하여 명목 지역소득을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 지역 소득을 종속

구

분
제목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이선화
(2009)

자본, 노동, 해당 
지역 산업부지 
면적의 증가

생산성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지역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윤형호,
김성준
(2006)

수도권 규제 시점
지역내 총생산의 

부가가치

수도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승환(2008) 수도권 규제 강도 소득

지역경제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을 중심으로-
김진덕(2012)

교통, 산업입지,
자본, 정주환경,
제도적 요인

지역내총생산(GRDP),
주민등록인구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의 산업부문별 

차이와 지역적 분화 :
지역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조철주(2015)
상대적 특화도,
다양성, 경쟁도,
지역경제 여건

시도별 고용자 수

산

업

The Economic
Effects of Electricity

Deregu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Indian States

Sen
et al.
(2010)

전기 개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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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지역별 규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기업 체감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환경지도 홈페이지에 따

르면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의 지표는 공장설립, 주택건축, 주택건축, 음식점 창업, 창

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실적편차 등을 포함한다2). 이러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지자체

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체감도 조사의 조

사 방법은 전화로 담당자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웹기반 설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규제의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규제개선도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여 노동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신설법인 증감률, 부도업체 증

감률을 고려하여 자본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거시경제환경의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변화를 통제하였다.

<표 2> 변수의 자료 출처

2)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친화표에는 공장설립(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내부협의기간, 도시계
획委, 사전보완요구, 주차장 설치기준, 총인허가기간), 주택건축(입지제한, 용적률, 조경조성의무, 건축
거리제한, 총인허가기간), 음식점 창업(입지제한, 환기, 소득, 테라스영업), 창업지원(창업자금 지원금
액, 상담・지원센터 운영, 교육센터 운영, 창업박람회, 인증・특허출원 지원), 기업유치지원(조세감면 
지원건수, 보조금 지원금액, 기반시설 지원금액, 경영자금 지원금액, 행정지원 건수), 실적편차(법령 개
선 건의 반영 건수, 자치법규 개선 건수, 행정소송승소율, 사업자 증가율)이 포함된다.

구분 변수명 내용 출처

종속

변수
지역 소득

2019년 4월 기준 2014~2018년 시∙군∙구별 평

균 월 소득액을 당해의 시도별 소비자 물가지

수로 나누어 계산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독립

변수

경제활동

친화성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을 경

제활동별로 분석. 공장설립, 주택건축, 음식점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창업지원), 기업유치 지

원, 기타(실적편차)를 평가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환경지도

(bizmap.korcham.ne

t)

기업체감도

각 지역별 소재 기업의 지자체규제관련 행정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합리성, 행정시

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평가, 규제개선의지 등

을 하위 항목을 평가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환경지도

(bizmap.korcham.ne

t)

통제

변수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그림1> 개념적 틀

통제

변수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

율로 정의함.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형태에 의해 한시적 근

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

류됨.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신설법인 

증감률

작성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의 본점이

며 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농∙축∙수산∙

산림 협동조합 등은 제외함. 전년 대비 올해의 

신설법인 수의 증감을 계산함.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부도업체 

증감률

부도업체란 수표나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한 

내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발

생한 업체를 의미함. 전년 대비 올해의 부도업

체 수의 증감으로 계산함.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경제성장률

지역내 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생

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 내에서 얼마

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냄.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 기술통계

<표 3>은 수도권/비수도권 분류에 따른 지자체 특성 비교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기술통계 정리한 표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경제활동참여

율 등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수도권의 평균 소득은 2,084,418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수도권의 평균 규제 건수는 820.04건, 평균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은 72.24점,

평균 기업체감도 종합점수는 68.57점, 평균 시도별 경제활동참여율은 63.75%,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1.36%, 평균 신설법인 증감율은 6.45%, 평균 부도업체 증감율은 

-13.67%, 평균 시도별 경제성장률은 3.91%이다. 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비수도권의 평균 소득은 1,923,824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평균 규제 

건수는 309.27건으로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평균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은 75.08

점, 평균 기업체감도 종합점수는 70.53점으로 수도권보다 높았다. 평균 시도별 경제

활동참여율은 62.35%으로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이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5.14%

로 수도권보다 높은 편이다. 더불어 신설법인 증감율은 8.61% 수도권보다 높고, 부

도업체 증감율은 -12.29%로 수도권보다 낮았다. 하지만 평균 시도별 경제성장률은 

2.16%로 수도권보다 낮았다.



  

<표 3> 수도권/비수도권 분류에 따른 지자체 특성 비교

(총 228개 지자체, 2014~2018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도권

년
소득(원) 2,084,418 343,581.6 1,510,498 3,078,491

년

규제건수(건) 820.0379 423.617 336 1402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점)
72.2447 5.700174 57.7 90.7

기업체감도

종합(점)
68.56894 2.550885 62.5 78

시도별 

경제활동참여율(%)
63.75265 0.745782 62.6 64.9

비정규직 비율(%) 31.36326 1.255609 29.6 33.9

신설법인

증감율(%)
6.445659 4.787355 -1.89853 13.32269

부도업체

증감율(%)
-13.6692 14.39047 -34.6154 18.18182

시도별

경제성장률(%)
3.912121 1.596409 1.5 6.6

비수도권

년
소득(원) 1,923,824 332,277 1,369,316 3,182411

년

규제건수(건) 309.2731 92.8265 157 1083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점)
75.08225 5.871452 54.9 91.3

기업체감도

종합(점)
70.53194 2.732236 58.2 78

시도별 

경제활동참여율(%)
62.35247 2.269207 58.5 72.3

비정규직 비율(%) 35.13796 5.084559 24.6 46.5

신설법인

증감율(%)
8.612214 6.979577 -16.0589 38.54749

부도업체

증감율(%)
-12.2944 36.46761 -66.6667 140

시도별

경제성장률(%)
2.160031 2.283126 -2.6 8



<표 4>는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들을 연도(2014~2017년)로 나누어 산술평균으로 

대표되는 특성의 변화를 분석했다. 소득과 규제 건수는 4년 간 소폭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과 기업체감도 종합점수 역시도 소폭 증가세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기업환경지도의 요건에 지방

자치단체들이 더 부합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경제활동참여율은 2014

년에서 2017년까지 62.53%에서 63.04%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3.59%에서 

34.33%로 소폭 상승했다. 신설법인은 13.44%에서 3.03%로 그 증감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에 들어서 4.80%로 소폭 상승했음을 볼 수 있으

며, 부도업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낮게는 -22.42%, 가장 높게는 4.02%로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도별 지자체 특성(산술평균) 비교(총 228개 지자체, 2014~2017년)

변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득[+1](원) - 1,865,901 1,927,213 2,002,718 2,085,414

규제건수(건) 431.5746 448.6667 465.5219 482.7412 -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점)
69.82851 73.32939 74.81272 79.07281 -

기업체감도

종합(점)
69.31974 69.90702 70.11228 70.51579 -

시도별 

경제활동참여율(%)
62.53377 62.67895 62.77939 63.03903 -

비정규직 비율(%) 33.59123 33.89561 34.36491 34.32939 -
신설법인

증감율(%)
13.43521 10.68004 3.025874 4.799088 -

부도업체

증감율(%)
-15.45961 4.018706 -22.4158 -16.9128

시도별

경제성장률(%)
3.217982 2.217105 2.613596 2.667215 -



  

<그래프 1>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 건수(X축)와 소득(Y축)을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은 규제 건수가 1,000건 이상과 500건 미만으로 양분되는 경

향을 가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규제 건수가 500건 미만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

다. 수도권의 소득은 150만원대에서 300만원대까지 분산이 크게 분포되어 있는 반

면, 비수도권의 소득은 150만원대에서 200만원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프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 건수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모델인 패널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패널 모형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별적 특이성



(heterogeneity)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문동진, 이수기, 홍준현, 2014;

Baltagi, 1996). 즉, 특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은 왜곡

된(biased)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있지만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역 불변 요인

(invariant)이나 시간 불편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할 때는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중 적절한 모형을 선

택하게 된다. 고정효과모형에서의 상수항은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모수로 

간주되고 확률효과 모형에서의 상수항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된다(민

인식, 최필선, 2009). 일반적으로 패널 개체의 특성과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의 결과를 고려하여 적합한 모형을 결정한다. 만약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

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인 경우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패널 개체들이 특정 모집단인 경우에는 오차항이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다(민인식, 최필선, 2009).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확률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량만 일치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량을 선택된다(민인식,

201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횡단면 분석에서 지역의 특정 

요소의 변동이 다른 요소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측

정되지 못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널 모형으

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연구의 분석 대상이 모집단

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의 적합

성을 판단하는 하우스만 검정 결과를 분석결과에 함께 제시할 것이다.

4.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지역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형은 고정효과모

형(fixed-effects model)으로, 3가지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모형에서의 종속변수

는 자연 로그로 측정한 1인당 실질 지역소득이다. 그리고 규제가 소득에 미치는 효

과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시차를 1을 주어 분석하였다. 시차를 

1을 둔다는 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데이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의 지역 소득을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모형 I : ,+ =  + 경제활동친화성 종합점수, + 기업체감도 종합점수,      

+  + ,

모형 I에서는 통제변수 없이 경제활동친화성 종합점수와 기업체감도 종합점수가 

1인당 실질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은 t+1년도(2015-2018년) 지역 

i의 1인당 지역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며 는 상수항, 는 지역 간 상이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로부터 이질적 영향을 감안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나타내며 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모형 II : ,+ =  + 경제활동친화성 종합점수, + 기업체감도 종합점수,

+ 경제활동참가율, + 비정규직 비율, + 신설법인 증감률,

+ 부도업체 증감률, + 경제성장률, +  + ,

모형 II에서는 기존의 모형 I에서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통제

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 신설법인 증

감률, 부도업체 증감률,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추가하였다.

모형 III : ,+ =  + 공장설립, + 주택건축, + 음식점 창업, 

+ 창업지원, + 기업유치지원, + 실적편차, + 규제합리성,

+ 행정시스템, + 행정행태, + 공무원평가, + 규제개선의지,

+ 경제활동참가율, + 비정규직 비율, + 신설법인 증감률,

+ 부도업체 증감률, + 경제성장률, +  + ,

모형 III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에서 어떠한 하위 지표가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를 세분

화하였으며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공장설립, 주택건축,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기업

유치지원, 규제 개선과 건의를 나타내는 지표인 실적 편차를 사용하였으며 기업체

감도에서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평가, 규제개선의지를 사용하

였으며 통제변수의 경우 모형 II와 동일하였다.

IV . 분석결과

1. 전국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규제개혁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각 모

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5 >규제의 질이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치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괄호안의 수치는 유의수준인 p-value를 나타냄

독립변수로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와 기업체감도 종합점수를 포함한 모형 I에

서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와 기업체감도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소득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의 회귀계수 값이 기업체감도 종합

점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경제활동친화성이 지역 소

재기업의 행정만족도보다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변수를 추가한 모형 II에서는 경제활동친

화성 평균점수가 1% 변할 때 지역소득은 0.2251%, 기업체감도 종합점수가 1%만큼 

변할 때 지역소득은 0.114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

제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제변수들은 지역소득의 증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설법인의 증가가 지역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이유로는 

법인 설립 후 안정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도업체

의 증가는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지역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모형 I, 모형 II를 통하여 종합적인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는 1인당 지역소

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독립변수 모형I 모형 II

경제활동친화성,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기업체감도,

통제 변수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  (0.0000)  (0.0000)
기업체감도 종합점수  (0.0009) (0.0514)

경제활동 참가율 (0.5617)

비정규직비율 (0.3670)

신설법인 증감률  (0.0000)
부도업체 증감률   (0.0000)

경제성장률  0.0472)
상수  (0.0000)  (0.0000)

N 912 912

R-square 0.9694 0.9848

F 값 (0.0000)  (0.0000)
Hausman  (0.0006)  (0.0003)



  

위해서는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의 질을 나타내는 하위 지표들이 1인당 지역소

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 III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 표 6 > 규제의 질을 나타내는 하위 지표들이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치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괄호안의 수치는 유의수준인 p-value를 나타냄

경제활동친화성 하위지표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공장설립이 

지역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입지제한, 건폐율 등과 같은 규제를 개혁하여 공장을 유치한다면 지역소득의 증가

에 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제건의 및 개선을 평가하는 실적 편차

가 지역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지역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업무태도는 지역소득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독립변수

모형III
경제활동친화성 세부 지표, 기업체감도 세부 

지표, 경제적 변수

경제

활동

친화

성

공장설립  (0.0000)
주택건축 (0.0496)

음식점 창업 (0.0359)
창업지원 (0.0113)

기업유치지원 (0.0184)
실적 편차  (0.0000)

기업

체감

도

규제합리성 0.000416 (0.2775)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0.1744)

공무원 평가  (0.0775)
규제개선의지   (0.3227)

경제활동참가율  (0.5054)

비정규직비율  (0.3560)

신설법인 증감률   (0.0000)
부도업체 증감률   (0.0000)

경제성장률  (0.0269)
상수  (0.0000)

N 912

R-square 0.9850

F 값  (0.0000)
Hausman  (0.0000)



쳤는데 이는 적극적인 공무원의 업무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반하는 결과로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통제변수의 경우 모형II의 결

과와 같은 방향으로 지역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수도권 집중

화, 지역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가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정부는 수도권 규제라는 수단을 이용하

여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등 입지와 관련된 규제 뿐만 아니라 권역 별로 행위를 제

한하는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왔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안혁근, 2008; 정일훈, 이제선, 이의용;2013), 이에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수도

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 분산을 유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수도권 토

지 이용 및 기업 투자 제한 등 오히려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최성호, 박정수, 조무상, 2015; 고영선 외, 2008).

상반되는 평가에도 규제건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규제 건수는 약 820건, 비수도권 기초자치

단체의 평균 규제 건수는 309건으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

고 경제활동친화성 자체평균점수와 기업체감도 점수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낮았

다. 이는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 소재의 기업보다 전반적인 규제

환경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박순애, 순지은(2016)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규제들은 양

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수도권, 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1인당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요인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여부에 따른 지역별 규제개혁 수준이1

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Hausman검정 결과 수도권의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

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앞

서 분석한 것과 같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표 7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규제의 질이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치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괄호안의 수치는 유의수준인 p-value를 나타냄

<표7>과 <표 8>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에 따른 규제의 질이 1인당 지역소득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I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경제

활동친화성 평균점수와 기업체감도 종합점수가 지역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기업체감도가 경제활동친화성보다 지역소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경제활동친화성이 기업체감도보다 

지역소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 II에서는 비수도

권에서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수도권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긍정인 영향을, 신설법인 증감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비수도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경제성장은 지역주민들의 삶 개선으로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



(0.0000)

 

(0.0000)



(0.1254)
 

(0.0000)

기업체감도 

종합점수



(0.0000)



(0.0694)



(0.7984)



(0.2734)

경제활동 참가율


(0.0003)

 

(0.7082)

비정규직비율
 

(0.4722)



(0.6022)

신설법인 증감률
  

(0.0000)

  

(0.0000)

부도업체 증감률


(0.2071)

  

(0.0000)

경제성장률


(0.0006)

 

(0.0132)

상수


(0.0000)

 

(0.0000)



(0.0000)

 

(0.0000)

N 264 648 264 648

R-square 0.9729 0.9647 0.9925 0.9815

F 값
 

(0.0000)

 

(0.0000)

 

(0.0000)

 

(0.0000)

Hausman


(0.4080)


(0.0836)



(0.7276)
 

(0.0084)



이어졌으나 비수도권에서의 경제성장이 지역주민들의 삶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모형 I과 모형 II를 통하여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모형 III을 통하여 어떠한 하위지표들이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8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규제의 질을 나타내는 하위 지표들이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치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괄호안의 수치는 유의수준인 p-value를 나타냄

독립변수
모형III

수도권 비수도권

경제

활동

친화

성

공장설립 (0.7153)  (0.0004)

주택건축 (0.9450) (0.0326)

음식점 창업  (0.2976) (0.0888)

창업지원 (0.1634)    (0.0801)

기업유치지원 (0.9836)  (0.0036)

실적 편차 (0.2967)  (0.0000)

기업

체감

도

규제합리성 (0.1608) (0.2710)

행정시스템  (0.4801) (0.2731)

행정행태 (0.0410)  (0.7545)

공무원 평가  (0.0629)  (0.1923)

규제개선의지  (0.4254)  (0.6346)

경제활동 참가율  (0.0004)  (0.7445)

비정규직비율  (0.3676) (0.5289)

신설법인 증감률  (0.0000)   (0.0003)

부도업체 증감률 (0.2478)   (0.0000)

경제성장률  (0.0006)   (0.0071)

상수  (0.0000)  (0.0000)

N 264 628

R-square 0.9930 0.9818

F 값 (0.0000)  (0.0000)

Hausman   (0.0043)



  

수도권에서는 기업체감도의 행정행태와 공무원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며 행정행태는 긍정적인 영향을, 공무원 평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해결이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등

을 포괄하는 행정행태가 지역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

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공

무원 평가가 지역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제활동친화성의 모든 하위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기업체감도 하위지표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친화성의 하위지표인 음식점 

창업과 창업지원의 경우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렵고, 그 성과가 지역소득 상승

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창업지원이 지역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왔을 수 있다. 즉, 창업지원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

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히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창업지원이 다른 지표들

과 비교할 때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

유치지원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비수도권에서만 유

의미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행정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 결론

본 연구는 지역별 규제개혁 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수행되었다. 지난 정부는 경쟁적인 지방규제개혁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현

재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규제의 “경쟁적 개혁”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소득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규제개혁 수준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이민창, 김주찬,

2015).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228개 기초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실시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과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규제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요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제도의 경제활동친화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만족도는 1인당 

지역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를 구성

하는 하위 지표들은 1인당 지역소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적으로 수도권에서는 행정행태가, 비수도권에서는 경제활동 친화성을 구성하는 하

위지표들이 1인당 지역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공장설립과 실적 편

차가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질적 개선을 의미하는 경제활

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의 개선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

향이 긍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질적 향상을 더욱 도모하는 방향으

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

가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기업체감도 하위

지표 중 행정행태가 지역소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경제

활동친화성 하위지표들이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

권에서의 규제개혁이 중점을 두어야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상대

적으로 3,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기업들이 유연하고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공행정 플랫폼

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1, 2차 산업 중심의 비수도권에서는 

물리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역주민

의 삶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함의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완화 과정

에서 각 지역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개혁이 중

앙정부 하에서 획일적으로 시행되면 제대로 된 효과가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성과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임을 시사하며 보다 효과적인 개혁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성 및 환경

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규제개혁을 할 수 있

는 재량권을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가 규제개혁을 잘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1인당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요

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

혁 노력과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인접 지역 간 규제개혁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둘째,

규제개혁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

화성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지표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자의

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후 단순히 지표의 결과값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닌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지수의 결과값을 공개한다면 지표 자체

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지방 분권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최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역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관련 

질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지표가 경제변수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 분권이 대두되

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별 규제개혁 수준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사무이양을 위한 근거자료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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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출범 이후,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문제는 꾸준

히 제기되어왔다. 왜 원안위의 독립성은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부담, 모두 정부에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

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4년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재

난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목격하였다. 이에 정부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대는 결국 규제기관이라는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규제기관의 구성, 운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독립성을 다시 구성상의 독립성, 운영상의 독립성, 기능상

의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기

관이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규제기관의 책임 있는 행

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규제를 위한 충분조건이며 필

요조건이 될 수 없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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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전(原電)은 주인이 있지만 안전(安全)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안전은 사회 구

성원 모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제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일 때 충분하다 판단할 수 있는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

전소 사고와 함께 원자력 안전 신화는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불안은 물론,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에 대한 불신으

로 이어졌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39%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확대라는 경로의존적인 원자력 정

책을 이어왔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부터 2018년 12

월에 운영허가 심사에 착수한 신한울 1·2호기까지, 약 41년에 걸쳐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원자력 수출국이자 5대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출범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

년 10월 26일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11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반에 걸친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

관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원안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교체와 

함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

원회에서는 원안위를 원자력 진흥 부처인 미래창조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산하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이와 같

은 조직개편은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결국 당초의 안은 

무효화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정된「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 직

속으로 격하되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는 총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총 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울산과도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다. 이듬

해 11월 15일 포항에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부산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원전 밀집지역에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자 지역 주민

들은 물론, 시민 사회 전반에 걸쳐 원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대되었다. 비단 원

전 사고에 대한 불안뿐만이 아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다. 혹은 

참사(慘事)라고도 한다. 개인의 안전을 위탁받은 정부, 규제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

에 이미 깊은 실망을 경험하였다.5)



  

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우려의 대상이 되는가? 첫 번째로

는, 원자력 발전에 따른 위험 수준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서 기인한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안전이 충분하게 안전한 것인가(How safe is safe enough?)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어렵다”(최병선, 1995: 3)는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부담

도, 안전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정부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위험과 안전을 위탁한 정부, 즉 규제기관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정부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는 기대는 결국 규제기관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규제의 독립성이란 것은 조직 차원의 독립성에서 논의됨에 따라(예를 들어 최광

식, 2009) 결국 규제기관의 독립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독립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규범적인 관점에서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규제기관

이 독립성의 수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기관이 어

떠한 측면의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독립성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Ⅱ. 규제기관과 독립성

1. 규제기관의 의미

규제기관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별로 상이하며 그 범위도 다양하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되는 

규제기관의 개념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1) 규제기관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

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의 집행 권한과 책임은 “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5) 사공영호(2015)의 연구에서 “세월호 사고는 분명 규제 실패의 결과”임을 언급한다. 그 근

거로써 규제의 완화, 규제관료와 이익집단과의 유착,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규제 감독 등을

지적하였다.



이루어진다. 이처럼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제정책의 집행을 맡은 조직을 “규

제기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규제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규제가 불가피하

게 필요한 경우, 각 규제에 관련된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고 규제

를 집행하는 것이다(김용우, 2010: 292). 즉, 규제기관은 규칙과 규율을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이를 규제기관의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quasi-legislative,

quasi-judicial functions)이라고 한다(최병선, 1992: 188).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기관

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locus)”로 

보기도 한다(최병선, 1991: 39).

규제사무를 위임받아 규제를 집행하는 모든 규제주체를 규제기관으로 볼 수 있는

가? 이는 다시「행정규제기본법」제2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르면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

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규제주체의 범주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규제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

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만을 규제기관으로 포함하기도 하며(예를 들어 임재진,

2018), 혹은 규제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피규제집단을 포함한 여러 주체까지 규제기

관으로 보기도 한다(예를 들어 Scott, 2001).6) 이는 곧이어 서술할 규제기관의 유형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2) 규제기관의 유형

규제기관의 유형은 “규제 속 행위자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끌기 위

한 일종의 절차적 장치”로 일컬어지며(Lodge & Wegrich, 2012: 214) 규제의 성격,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mith, 1997; 김용우, 2010).

연구자에 따라 분류와 명칭이 상이하나 독립규제위원회, 행정부처, 행정부 산하의 

독립기관, 행정부처 내부 조직,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위임·위탁 받은 기관 

또는 개인까지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들을 우리나라 규제기

관의 형태로 엄밀히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독립규제위원회의 경우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으로 입법부, 행

정부, 사법부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며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가진다.7) 우리나라

6)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와 규제공간(regulatory space)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는 규제의 권한과 역량은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규제집

단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에게 분화되어 있음을 강조한다(Scott, 2001; 임재진, 2018).
7) 대표적으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주간통상위원회



  

의 대표적인 독립기관의 예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및 감사원,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언급된다. 선관위와 감사원, 인권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며 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모두 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선관위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와 정치자금의 관리 등을, 감사원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을 수행한다. 즉 선

관위와 감사원, 인권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은「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독립규제위원회 형식을 취

하는 규제기관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행정부처형 규제기관은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그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형이다(최병선, 1992: 190). 이러한 

형태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규제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가 또는 관리자

의 영향력(clout)이 정부기관과의 결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제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 처, 청의 형식을 취하며 대표적으

로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과거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행정부 산하의 독립기관 유형으로 독립규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설치·운

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안으로 행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으며 기관의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될 수 있는,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 형식을 다수 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는 모두 규제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이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위원회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서는 “위

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제의 성질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고 볼 때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행정부 산하 독립기관 형

태의 규제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총리 직속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등이 있다.



네 번째로 행정부처 내부 조직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소속 부처의 일반 행정 

업무와 규제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일반 사무와 규제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

다. 그러나 소속 부처 내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률의 운용을 맡고 있음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는 규제기관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부처 내에 설치됨에 따라 해당 정부 부

처와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의 의제가 일치한다는 장점과 단일 부서로 존재

함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Lodge & Wegrich,

2012: 215). 우리나라의 예시로는 행정부처 내의 국, 과, 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

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 국토교통부의 도로국, 철도국 등이 있다.

다섯 번째로 행정기관인 조직 유형의 규제기관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들 수 

있다.「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신속하게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으

며, 규제의 영역과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보

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김용우, 2010).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으로는「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의 4에 따라 규제사무

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을 들 수 있겠다. 즉, 정부의 중앙부처나 행정기

관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협소적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규제기관의 의미는 여섯 가지의 조직 유형 중에서

도「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그 중에서도 행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만을 일컫는 것임을 일러두고자 한다. 공정위, 금융

위, 방통위, 권익위, 원안위가 이에 해당한다.

2. 독립성․자율성․중립성의 구분

독립성(independence)은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기관의 독립성은 때로 기관

의 자율성(autonomy)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두 용어 간의 의미의 차

이가 크거나 작음을 인정하여 구분되기도 한다(Smith, 1997). 혹은 중립성

(impartiality)과 함께 논의되며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이란 개념이 혼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1) 독립성․자율성․중립성의 의미

독립성(independence)의 사전적 의미를 우선 살펴보면 독립적인(being

independent) 상태(state) 또는 질(quality)로 정의되고 있다.8) 이러한 독립성이 조직,

즉 규제기관의 차원에서 적용될 때에는 절대적 개념(absolute concept)보다 상대적

(relativ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mith, 1997; Gilardi & Maggetti, 2010).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나, 궁극적으로는 규제기관이 외

부로부터 어느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포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율성(autonomy)은 주로 행정적 측면의 관료의 독자적 역량, 즉 행위자의 행태

로 인식되며 독립성은 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루어진다(서성아, 2010: 13). 독립

성이 외부 환경과의 거리(distance)나 관계(relation)에서 논의되는 것과 달리 자율성

은 기관의 내부의 구성원의 책임성, 즉 행위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이 있

다(예를 들어 최승범, 2002; 김찬동, 2005; 엄석진, 2009). 자율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

펴보면 스스로 지배(self-governing)하는 상태(state) 또는 질(quality)로 정의되고 있

다. 특히 개인적 측면에서는 주도적인 결정(self-directing freedom)으로, 정치적 측

면에서는 부여받는 권리(granted right)의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의사결정 역량의 측면에서 자율성의 수준을 확인한 연구도 존재하며(예를 들어 

Verhoest et al, 2004) 규제관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자체의 의사 결정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중립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

루어지는 중립성(impartiality)으로 편파적(partial)이거나 편향된(biased) 것이 아닌,

어떤 것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을 의미한다. 행정에 있어 중립성은 주로 공공조직 내 구성원의 태도, 가

치 지향의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거

나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중립성의 개념은 규제주

체 중에서도 규제관료의 측면에서 적용되는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독립성․자율성․중립성의 구분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독립성, 자율성, 중

8) Webster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립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각 개념의 행위 주체, 확보 시

점, 적용 범위, 재량 여부, 위임 여부, 법적 권한까지 총 여섯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며 규제기관의 독립성 논의에 있어 왜 세 가지 개념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가

에 대한 설명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개념의 이해를 위해 다소 시론적

인 시도임을 일러두고자 한다.

첫 번째로 행위 주체이다. 규제과정에 있어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는 규제주체인 규제기관과 규제관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이란 성질은 규제기관과 규제관료, 두 주체 모두

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바, 각 개념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는 확보 시점으로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독립성은 규제기관의 설립 전, 즉 구성 및 설계 단계부터 요

구되는 바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요소라

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율성과 중립성은 규제기관의 설계 단계에서는 확보하기 어

렵다. 규제기관의 조직이라는 ‘실체’가 명확히 성립한 후에야 발현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독립성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Verhoest(2005)의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시점을 투입시정, 과정시점, 산출시점으로 나누고 있다.

세 번째로, 적용 범위란 독립성·자율성·중립성이 규제기관의 지위나 행태로 나타

나는가를 뜻한다. 앞서 세 가지 개념 모두 규제기관과 규제관료가 주체가 될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규제주체인 규제기관과 규제관료의 자율성과 중립성 모두 

규제기관의 행태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조직 내부 구성

원들의 개별적인 자율적, 중립적인 행위의 합(合)은 기관의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행태가 반드시 기관의 지위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독립성은 기관의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의해서도, 기관의 외부와

의 관계에 의해서도 판단될 수 있다. 즉, 독립성은 곧 기관의 지위로 성립될 수 있

는 것으로 행태 측면에서만 논의가 가능한 자율성, 중립성과는 구분된다.

네 번째로 재량이란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가능한가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

다. 앞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자율성과 중립성은 규제기관, 규제관료라는 규제주체 

모두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은 행태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율과 중립이라는 성질은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외

부로부터의 통제를 통해 권한의 축소 또는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독립성이란 성



  

질은 기관의 지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재량이 직접적으로 개입되거나 재량 여부 

자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량의 여부에 의해서 직

접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자율성과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위임의 여부는 곧 재량의 여부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자율

성과 중립성은 규제주체의 판단과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성질로 보았다. 즉, 자율성과 중립성은 규제주체 간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관료 간 혹은 기관 간의 재량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

성의 경우 기관의 지위 측면에서 재량의 개입이 불가능함을 다루었듯,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위임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도적으로 위임은 가능하나, 이는 관료 간,

기관 간에서 이루어지는 위임과 그 수준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위임이 불가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권한의 측면에서의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독립성·자율

성·중립성의 확보시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성질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 내의 규제관료나 규제기관이라는 조직 자체의 

판단에 있어 중립성이 개입되는 것은 ‘판단’의 측면으로 사후적인 ‘결정’에 따라 확

인 가능한 것이다. 즉, 규제기관의 준사법적 기능에서 드러날 수 있다. 물론 중립성

은 과정 시점에도 요구되는 바이지만, 그것이 실제 중립적이었는지 여부는 결국 결

과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보

았다. 반면 자율성이라는 것은 결과의 측면이 아닌 ‘선호’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

하다. 규제관료나 규제기관의 사전적인 선호에 있어 자율이 개입되는 것으로 이는 

곧 준입법적 행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한편 독립성의 경우 ‘태도’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독립성은 행위 주체의 사전적 선호에서

도, 사후적 결정에 있어서도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준사법적, 준입법적 권

한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질로 보았다.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구분한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아래 <표 –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이란 개념

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나 자율성과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독립성을 구성하는 요건

이자 척도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세 가지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어 이해될 수는 없음

을 일러두고자 한다.



구분 독립성
(independence)

자율성
(autonomy)

중립성
(political neutrality)

행위
주체 규제기관, 규제관료 규제기관, 규제관료 규제기관, 규제관료

확보
시점

규제기관의 설립 전, 
규제기관의 설립 후 규제기관의 설립 후 규제기관의 설립 후

적용
범위

규제기관의 지위,
규제기관의 행태 규제기관의 행태 규제기관의 행태

재량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위임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법적
권한 준사법적, 준입법적 준입법적 준사법적

<표 – 1>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의 구분

3. 독립성의 세 가지 차원

규제기관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규범적으로 주장하는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오성호, 1999; 정홍주·이현복, 2014; 김선기, 2017; 차진아,

2017; 최승필 외, 2017). 또는 규제성과 측면에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으

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논의되거나(Verhoest et al, 2004; 김다은, 2013; 박진아,

2018), 규제주체, 즉 규제기관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측면에서 독립성의 필요가 주

장되기도 하였다(김병섭, 2002; 조창현, 2003). 그러나 독립성이 무엇이며, 독립성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독립성의 판단 기준을 구성상, 운영상, 기능상의 

독립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구성상의 독립성

구성상의 독립성은 위원회를 조직함에 있어 요구되는 독립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정족수, 위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위원의 

유사성을 통해 확인한다. 위원의 임기의 경우 다른 위원회 형식의 규제기관과 비교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다. 이는 정권의 교체가 위원들의 임기

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았다. 위원의 신분 보장의 경우, 상

임 및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신분을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한다. 공무원 의제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위원들의 책임 있는 활동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규제기

관의 독립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위원의 정족수의 경우 



  

다른 위원회 형식의 규제기관과 비교하여 전체 위원의 정족수와 상임위원의 수를 

살펴본다. 위원의 수는 기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판단하였으며, 상임

위원의 수가 많을수록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위원들의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의 경우 위원의 자격 관리 및 위원장의 청문회 실시 여부

를 확인한다. 위원들 간의 유사성은 국회 추천 위원들의 추천 정당을 통해 확인한

다.

(2) 운영상의 독립성

두 번째로 운영상의 독립성은 위원회라는 조직이 규제라는 임무의 수행을 위한 

규제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즉 자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규제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의 자율성, 예산의 편성, 조달, 집행에서 나타나는 

예산의 자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사의 자율성의 경우 원전 호

기당 규제인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예산 자율성의 경우 위원회 예산의 조달 

방식, 즉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준사법적·준입법적 자

율성의 경우, 결국 규제기관의 고유한 임무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상의 독립성에서 논의하게 되는 바, 운영상의 독립성에서는 확인하

지 않는다.

(3) 기능상의 독립성

마지막으로 기능상의 독립성은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즉 고유한 관할영

역과 고유한 임무에 관한 것으로 규제기관의 업무에 있어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와 중첩되지는 않는지, 기관만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고유

한 관할영역의 경우 원자력 관련 행정부처와의 관계를 통해, 고유한 임무의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내용 선행연구

구성상의
독립성

위원의 임기 김병섭(2002), Gilardi & Maggetti (2010), 서보국 
외(2012), 김선기(2017)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정족수 김병섭(2002), 서보국 외(2012), 김선기(2017)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김병섭(2002), Gilardi & Maggetti (2010)

위원들의 태도 및 가치관의 유사성
Smith(1997), 김병섭(2002)

위원의 개인적 특성

운영상의 
독립성

인사의 자율성 Smith(1997), 김병섭(2002), Gilardi & Maggetti 
(2010), 임재진(2018), 최승필 외(2017)예산의 자율성

준사법적·준입법적 자율성 김병섭(2002), 김선기(2017)

기능상의 
독립성

위원회의 고유한 관할영역 Wilson(1989), 김소연(2013)

위원회의 고유한 임무 Wilson(1989), Smith(1997), 김소연(2013), 김다은
(2010)

<표 – 2> 독립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정리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개관

1. 원자력 진흥․규제와 발전업무의 분리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및 규제 기관의 공식적인 출범은 2011년 설치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이나, 정부 부처 내에 원자력 관련 과가 설치된 것은 1956년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 운전이 시작된 것은 1978년으로 원안위의 공식 출범 이전부터 원자

력 진흥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안위 출범 이전

의 원자력 진흥, 규제, 발전업무가 어떻게 혼재되어왔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원안위 출범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 이승만 정부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기구의 신설은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한다.9) 1953년 12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

9) 2차 대전의 종전 후 원자력의 위력을 실감한 서구 열강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다.

이에 1945년 11월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의 수상은 원자력 국제관리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

표하고 이듬해 유엔원자력위원회(UNAEC)를 결성한다.



  

적 이용’을 선언하고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우호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을 경쟁

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한다.10) 1945년 7월 미국이 ‘원자력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

미간 협정’을 한국에 제의해옴에 따라 1956년 2월 국회의 동의 아래 한미원자력협

정은 비준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원자력 기술과 정보, 인력, 물자 등을 교류하게 되

는 계기가 된다. 곧이어 3월 9일 ‘원자력과’가 문교부 기술교육국 내에 신설되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이용을 위한 행정부서로, 원자력법의 제정과 전담 행정기구 

조직의 구성, 원자력 인재의 양성 등을 맡았다. 1958년 3월 ‘원자력원’ 과 ‘원자력연

구소’ 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원자력법」과, 10월 원자력원 직제 또한 공포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원자력 정책을 집행할 본격적인 행정기구로 1959년 1월 ‘원자력원’과 같은 해 10

월 ‘원자력위원회’가 설립된다. 원자력원은 고위 과학행정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정책, 예산, 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

구로 원자력원장이 겸임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

다. 국회의 문교분과위원회는 통과하였으나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원자력 행정기관

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원자력 행정기관을 문

교부 산하에 둘 경우 상공부의 역할이 축소 또는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

다. 또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원자력 행정기관을 둘러싼 부처 간의 대립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문교부와 상공부 간 원자력 행정의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시작

되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가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행정기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이는 원자력이 대체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

다.11)

(2) 박정희 정부

독립행정기구로서 ‘원자력원’은 1967년 4월 과학기술처의 발족과 함께 과학기술처

10)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원자력은 인류에

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 는 내용으로 유엔의 후원과 함께 국

제원자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11)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윤세원 초대 원자력과장에게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질

문하였으며 해군본부가 있는 진해로 원자력연구소 부지를 제안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군사

적 측면에서 활용할 의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06: 18).



의 외청인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 장관급이던 원자력원과 달리 원자력청은 차

관급으로 변화하였고, 원자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원자력원장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맡도록 하였다. 이후 1973년 2월 원자력청이 폐지되면서 원자력 행정기능은 

과학기술처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과학기술처 내 ‘원자력국’을 신설하고 3개과를 설

치하였으며, 1976년 5월에는 원자력국 아래에 안전심사관을 신설하는 등 연구개발

부문에 집중하였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의 발발과 함께 OPEC 회원국들의 석유자

원의 무기화와 국유화를 시도하며 석유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원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12) 1970년 6월 이미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의 건설계약

이 완료 되어있었으나, 1973년 7월 26일 제2호기의 건설계획 또한 수립되기에 이른

다.

1978년 4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준공되었다. 이와 같은 국

면 속에서 원자력행정체제의 변화도 시작되었다. 1979년,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

한 행정업무는 상공부 전력국 내에 신설된 원자력발전과가 맡도록 하였으며, 원자

력 연구와 규제는 과기처가, 원자력진흥은 동력자원부가 담당하도록 업무가 각각 

분리되었다. 이는 1979년 미국의 TMI(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로 인한 경각심과 

함께 고리원전의 운영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과기처 내에서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자력 안전

에 관한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자력 진흥과 구분된 원자력 안전체

제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시기 정부조직의 축소 방침에 따라 1981년 11월 원자력개발국과 원

자력안전국은 다시 원자력국으로 통합하게 된다. 다만 1985년 8월, 원자력국장을 보

좌하던 안전심사관을 차관 직속으로 하고, 원자력 진흥행정을 담당하는 원자력국과 

안전행정을 담당하는 안전심사관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 원자력 안전과 연구 

및 진흥부문 행정체제의 분리는 영역별 분업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

로 볼 수 있다. 혹은 이를 원자력 행정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위한 부처 간의 경쟁

과 갈등으로 보기도 한다(고상진, 2014: 48).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

되었다. 이에 1991년, 과학기술처 부설기관으로 있던 원자력안전센터가 정부출연기

12) 1972년 배럴당 3.0 달러 미만이던 우리나라의 석유가격이 석유파동 이후 1974년 11.2 달

러로 4배나 상승한다. 원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유일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이라고 판단하여 고리 2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06: 62).



  

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하였다. 이와 별개로 1990년대의 노태우 정부는 적

극적인 남북대화를 시도하며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

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추진한다. 31일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 채택되었으

며 이듬해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이에 1991

년 4월 원자력국은 원자력실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2년 12월에는 원자력실에 원

자력통제과를 신설하게 된다.

(4) 김영삼 정부 ~ 노무현 정부

1996년 10월 24일 발효된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 원자력안전협약 체약국으로

서 1997년 8월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원자력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음에 따라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독립

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원안위의 전신(前身)으로 보

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는 당시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의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비상설 조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규제기관이라기보다는 자문기관의 역할이 강하였고 연구와 개발의 업무도 

함께 맡음에 따라 원전 안전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9년 5월, IMF 경제 위기에 따라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며 원자력실

은 다시 원자력국으로 축소된다. 이는 곧 원자력국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진흥행

정과 안전행정이 통합된 단일 행정체제로 회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1년 

과학기술부 내의 원자력국을 5과 2팀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다. 이후로도 원자력 안전행정은 대부분 과 단위로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며,

현 원안위의 출범 이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안전은 통합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정권에 따라 약간의 조직 변화는 있었으나 원자력 이용 부문

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흥과 안전규제 업무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가 함께 담당하였다.

2. 대통령 직속 기구로의 출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당시 과기부의 원자력국은 5과 2팀 체제

에서 5과 1팀 체제로 축소되며 다시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평

가를 받는다(박우영·이상림, 2014: 71). 더불어「원자력법」으로 단일화된 법체계를 

운영함에 따라 IAEA가 제시한 안전기준인, 원자력 진흥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안전



규제조직의 설치라는 조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2009년 말 UAE로

부터의 원전 수주 등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시스템에 대한 원자력 선진국의 견제와 

IAEA의 감독이 강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25일 까지는 별도

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에서 원자력 진흥 정책 및 원자

력안전·통제 등을,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 사업의 추진을 담당해왔다. 교과부가 규

제기관 역할을 수행하였고, 규제실무(심사, 검사 등)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가 수행하였다.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 증대하였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규제기관의 설립에 대한 요구가 늘

어나게 되었다. 교과부는 IAEA의 권고를 수용하여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분

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하였다.

2011년 7월 25일 「원자력진흥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6일 발효되었다. 이에 교과부

의 자문기구에 그쳤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과부의 원자력국을 흡수하여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원안위의 출범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의 도입 반세기만에 비로소 타 부처의 논리

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김진국, 2011; 고상진, 2014). 또한 원전의 확대 방향이라는 경로의존

적인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등 원자력 

이용의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체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안위 설립을 긍정적으로만 수용할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먼저 설립

의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IAEA의 권고사항이 꾸준히 이어져왔

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원전 수출이 대두된 후에야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자로뿐

만이 아니라 기술과 안전관리 등이 함께 준비’ 되어야 함을 인지하여 독립된 규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한 점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에 대

응한 안전규제의 강화라는 정책 방향이 원자력 규제기관의 출범으로 이르게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촉진이 보다 직접적인 원

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경민·정범진, 2013). 이러한 국면에서 국내 

규제기관의 분리·독립이 속행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통한 원자력 

진흥의 확대 경로의 부수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규제기

관의 설립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비와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원전 수출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추진된 것이라

는 설명도 가능하다.13)



  

3. 총리 직속 기구로의 변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원안위를 미래창

조과학부 산하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통

령 소속의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을 부처 소속으로 개편하는 방향은 원전 규제의 강

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IAEA의 권고사항에 위배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 원

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정

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을 일으키며 결국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3월 22

일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총리실 산

하 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는 다시 삼원화 체제로 분리

되었다. 산자부의 원전산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 미

래부의 우주원자력정책국(원자력기술과, 우주원자력협력과), 그리고 총리 산하의 원

안위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당초 원안위를 미래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안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대통령 산하

에서 총리 산하로 개편하는 안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첫 번째로는 원안위가 중

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안위 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格下)”된 것이 이해가 상충하는 부처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은 차관급인 반면, 원자력 진흥 조직(산자부, 미

래부)은 장관급임에 따라 유관 부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규제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진흥위원

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진흥사무와 규제사무의 분리·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

어졌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두고 “원자력진흥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에 들어가 있어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김해창, 2016), “원자력 

‘안전’이 원자력 ‘진흥’과 한솥밥을 먹게 된, 아니 ‘안전’이 ‘진흥’밑으로 뭉개져 들어

간 것”(최학림, 2016) 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13)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을 촉발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러나 고경민·정범진(2013)의 연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개정 법률안은 후쿠시마 원

전 사고 이전에 국회에 제출되어있었던 상태였으며,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원자력 안전

문제보다 원전 수출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였음을 지적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집행 구조

(1) 원자력 관련 행정부처

국내 원자력 관련 정부부처는 크게 원자력 발전소 담당과 방사선 담당, 방사능 

방재 및 방호 담당의 세 갈래로 구분된다. 그중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처로는 산업

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산자부는 주무부처로 

전력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산하에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과 같은 원전 관련 공공기관의 전반적 운영에 대

해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과기부는 원자력 진흥과 국제 원자력 협력 업무 등을 수

행하며 산하에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두고 원자력 R&D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원전 건설 및 운전 관련 인·허가 등 국내 28기의 원자력 발전

소에 대한 규제와 안전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안위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행정부처와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원자력 관련 인·허가 
및 각종 심사·검사

원자력 발전, 관련 사
업자의 경영 관리

원자력 R&D, 원자력 
진흥 국제협력

근거 원자력안전법 등 전기사업법 등 원자력진흥법 등

산하
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표 – 3> 원자력 관련 행정부처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대상

원전사업은 원전의 건설·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국전력

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의 3개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다. 따라서 원전 규

제 집행 구조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이는 아래 <그림 – 1>과 같다. 원

자력 이용에 대한 감독기관은 산자부로 원자력 발전 및 이용 업무와 원전 관련 공

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원전 규제기관으로는 원안위와 원안위 산하의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으로 안전기술원이 규제의 기술 조직으로서 한수원에 대한 실무 검사

를 실시하면 원안위가 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현장 입회, 또는 조사 등의 방

법을 통해 규제를 수행한다.

원안위 규제의 영향을 받는 원자력 이용자들은 원전을 상업 이용하는 한수원, 연

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용으로 이용하는 대학교, 그리고 원자

력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시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안위의 피규제집단을 한수원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원안위가 직접적인 인허가와, 심검사 등의 규제를 실

시하는 주된 사업자가 한수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수원은 원자력 시장에서 원

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유일한 사업자로, 관련 사업자들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위탁,

용역 계약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 정비 공사, 안전 검사 등

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은 원안위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력 이용자는 상업적 원자력 사업자와 구분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

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또한 상업적 이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원안위의 주된 피규제집단을 한수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림 – 1> 원전 관련 규제 체계

출처: 감사원(2018).



Ⅳ.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분석

법에 근거한 원안위의 설립 근거, 독립성, 권한 및 지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설립 근거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의4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정부조직법」제18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14) 권한 및 지

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재

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난의 경우 중대본의 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되

지만 방사능재난의 경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2

항에 따라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은 원안위 위원장이 맡게 된다.

1. 구성상의 독립성

구성상의 독립성은 다시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정족수,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위원의 태도 및 가치의 유사성, 위원의 개인적 특성 여섯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원의 태도 및 가치의 유사성과 위원의 

개인적 특성을 위원의 가치의 유사성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규제기관 내 행위자

들에 대한 개별적 특성보다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의 판단 기준

으로 작용함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1) 위원의 임기

규제기관의 범주를 협소적으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원안위를 포함한 5개 위원회는 위

원의 구성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

14) 「정부조직법」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말한다.



  

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대통령이 임기 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정권 교체에 따라 원안위 위원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원안위 위원들의 교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 정권 교체에 따른 위원장의 교체

위원장 및 위원이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받음으로써 정권의 교체에 따라 원안

위 위원장도 함께 교체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모든 임명권은 대통령

이 가진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원안위 위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곧 국가의 원자력 안전수준 혹은 안전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진국, 2012).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원자력산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에 있는 대

통령이 선출될 경우, 원자력사업을 진흥하는 맥락에서 안전규제를 결정하게 될 가

능성이 농후하다.15) 그러나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기존의 

국가 원자력 정책이 바뀌면서 안전규제의 방향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안위의 출범 이후 각 정권별 원안위 위원장의 교체는 아래 <표 - 4>와 같이 이

루어졌다. 초대 위원장은 2011년 10월 26일 원안위의 출범과 함께 임명되었다. 2013

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막을 내리며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정권의 교

체가 이루어진지 한 달여 만에 초대 위원장은 3년이라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

체되었다. 반면 제2대 위원장인 이은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임기

를 마침으로써 정권 교체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재직기간 또한 36개월로 3년의 임

기를 만료하고 면직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위원장의 임기가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16)

15)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략)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출처: 2011. 9. 22. UN 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16) 강동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강창순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26일 날 위

원장이 됐습니다. 임기 3년 보장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 10월 25일까지가 정상적인 3년의

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만에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제31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6. 17))



연번 정부 성명 임기 재임기간
1 이명박 강창순 2011. 10. 26 ~ 2013. 03. 23 17월
2 박근혜 이은철 2013. 04. 12 ~ 2016. 04. 14 36월
3 김용환 2016. 04. 15 ~ 2018. 01. 01 22월

문재인4 강정민 2018. 01. 02 ~ 2018. 10. 29 10월
5 엄재식 2018. 12. 14 ~ -

<표 – 4> 역대 원안위 위원장의 임기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독립규제위원회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위원회 형식의 규제기관의 설계 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모델을 참조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위원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재임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여 규제기관의 위원들이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며 정

권의 교체 속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

원회 형식의 규제기관 모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원안위와 

같은 경우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규제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위원들의 임기

가 짧다는 지적이 있다.

2) 위원 교체기에 따른 위원회 공백 발생

정권 교체에 따른 원안위 위원의 교체는 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안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교체기를 거치

며, 원안위 정례회가 약 8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회차 개최일 위원장 참석 위원

제11회 2012. 12. 31 (월) 강창순 강창순 위원장, 윤○호 부위원장, 곽○원, 권○
일, 윤○석, 최○경, 한○진 위원

제12회 2013. 8. 12 (월) 이은철 이은철 위원장, 김○환 사무처장, 김○암, 김○
중, 김○정, 나○호, 염○호, 임○생, 최○붕 위원

<표 – 5> 원안위 회의 개최 기록

이상민 의원: (중략) 정식 회의 한 번도 안 했다며요, 간담회 하고?

이은철 위원장: (중략) 원안위를 열지 못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구 위원

간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신구 위원의 애매한 점이 뭡니까?

한선교 의원: 교체



  

이은철 위원장: 교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처: 제31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6. 17)17)

정권 변화에 따른 신·구 위원의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안위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는 2013년 6월 10일 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위원장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권은희 의원: (중략) 이번 10일 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장: 예.

권은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위헌적, 위법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

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은철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예정대로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새롭게 발

견된 기기검증보고서 위조를……

권은희 의원: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셨습니까?

이은철 위원장: 아니, 이번에 못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럼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은철 위원장: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저희’ 가 누구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이은철 위원장: 예.

권은희 의원: 혼자서요?

이은철 위원장: 아……

조해진 의원: 그러면 9일 날 재가동 승인 발표한 것은 원안위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은철 위원장: 아니,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조해진 의원: 그러면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래 단위 실무 책임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은철 위원장: (중략) 회의만을 통해서 원안위가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략) 약간 애매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력사정이 좀 급하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냥 가동 승인했던 것

입니다.

출처: 제31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6. 17)

당시 영광 3호기 재가동 승인에 있어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 원안위 구성 

자체가 교체기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위 회

의록에 기록된 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전력사정이 급하다는 점’에 따라 재가동 승인

17)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원안위 “위원장” 및 “위원”의 구분을 위하여 국회

상임위 위원들은 “의원”으로 표기한다.



을 서둘렀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가동 승인에 있어 전력난을 고려하는 것은 전력수

급계획을 맡은 산자부의 관할이며, 규제기관의 역할이라 보기 어렵다.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 즉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은 다시 위원의 구성을 교체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18)

(2) 위원의 신분보장

원안위와 유사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권위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다.19) 즉,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게도 위원

회 소관 업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

안위의 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에서 위원장은 정무직으

로,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

다. 즉, 원안위 위원 9명 중 2명에 한해서 공무원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7명의 비상

임위원의 경우 민간인으로 보는 것이다. 2013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과 마찬가지

로 뇌물죄로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위원회 중 민간인이 참여하여 결정·심의·처

분 등의 주요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였다. 위원의 신분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할 경우 각종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처

벌은 부패행위의 예방 및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20)

무엇보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원안위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들은 주로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안위의 회의 의결 시 상임 

및 비상임위원의 의결권을 대등하게 적용하여 차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셋째, 원

18) 제316회 미래부 질의 이후 개최된 제12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고, 중간에 간담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19)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2조

에 해당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20) 예를 들면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뇌물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 처벌을 받지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그 수위가 낮아진다.



  

안위 위원들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책임의 정도가 공무원 혹은 민

간인이라는 신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권익위의 권고에 대

하여 “2015년 6월까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향후 법 개정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 예정”이라는 이행 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다.21) 2018년 2월 실시

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도 비상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을 지적받은 바 

있으나, 2019년 2월 26일「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다.

(3) 위원의 정족수

공정위의 경우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

을 상임위원으로 두고 있다. 권익위는 15인의 위원 중 위원장 포함 9인이 상임위원

이며 금융위는 9인의 위원 중 위원장 포함 8인이 상임위원,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모두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안위의 경우 위

원장 1명, 사무처장(부위원장) 1명만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위원의 정족수는 물론, 상임위원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상임위원의 수는 4명으로 증원해야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의원의 질의에 당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사실 상

임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고 답변했다.22)

위원의 정족수가 적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첫 번째, 위원회의 운영 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전문

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받는다(예를 들어 서보국 외, 2012).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위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서열

화의 문제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된 합의제 규제기관

으로서, 위원들 간의 서열화는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규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세 번째로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4)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원안위 위원의 임명 기준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서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인사를 고루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21) 2018년 2월에 실시하고 6월에 결과가 발표된 감사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특정

감사에서 참조한 내용이다.
22) 제315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5. 2.)



와 위원의 위촉 기준을 비교하면 <표 - 6>와 같다.

위원의 임용 기준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 고루 포함

공정거래
위원회

① 2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의 직에 있던 자
②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③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
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④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국민권익
위원회

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➂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➃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➄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
었던 자
➅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
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금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차관
② 금융감독원 원장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④. 한국은행 부총재
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방송통신
위원회

➀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➂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➃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➄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➅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표 – 6>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위원의 위촉 기준

1) 부적격 위원의 임명 문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 결과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의 자격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의 

위촉 과정 시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한

다.23) 해당 체크리스트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자로서 원안위의 규제를 받는 한수



  

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8개 업체 또는 업군을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원안위법에는 원안위원의 중요한 결격사유인 ‘원자력이

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에 대한 정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력

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라는 조항이 해석 상 모호하

다는 사유 등으로 한수원 이외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등을 하지 않고 있다.24)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인 “월성1호기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

인소송” 사건에서 해당 심의·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25) 이러

한 판결의 사유에는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 2명

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여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하였다.

(중략) 피고의 위원장 이○○은 2012. 12. 한수원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

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정책결정 참여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 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자력정책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여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갑 제46호 증에 의하

면 한수원으로부터 자문료나 회의비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원 조○○은 2010.

12.부터 2011. 11.까지 한수원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신규원전을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부지평가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의참석

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또 위 조○○은 2012. 12.경 한수원 소속 사업자지원사

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략) 이처럼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사

내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조○○은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

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의 의결은 위법하다(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의 찬성만으로도 이 사건 의결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중

략) 이○○, 조○○은 계속운전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3) 감사원(2018)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원안위법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원안위 내

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24) 원안위법에서 ‘원자력이용’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서 ‘원자력 이용시설’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련된 시설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시설에는 원자

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해당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25) 2015년 5월 18일 2166명의 국민소송원고단이 제기한 무효소송으로 2017년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대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18p

결격사유 논란이 있던 위원 중 한 명인 조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2014년 6월 5일

자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위촉 일자로부터 3년 이내인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

월까지 한수원 소속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조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가 보고안건으로 접수되었던 제29회 회의부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원안의결 된 제35회 회의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의

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조위원은 임명 이후 꾸준히 자격의 문제가 제기 되

었으며 결국 임기의 만료 3개월 전인 2017년 3월 1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26) 조위

원과 같은 사례는 규제기관의 위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에 있어 엄밀한 고려가 부족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절차상 문제

두 번째는 원안위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절차다. 권익위를 제외한 공정위, 금

융위, 방통위는 개별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위원장의 임명시 국회

의 인사청문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했는

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원안위의 경우 원안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명 위원장의 지위 청문회 대상 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차관급 ×
공정거래위원회 장관급 ○
국민권익위원회 장관급 ×
금융위원회 장관급 ○
방송통신위원회 장관급 ○

<표 – 7> 위원장의 청문회 대상 여부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회를 통한 위원장

의 자질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2년 이용섭 의원은 

26) 제67회 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조○○위원은 “쇄미(瑣尾)한 논란으로 원안위가 하지 않

아도 될 소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신분증을 위원장께 반납하려고 한

다” 라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원안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안위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년 문미옥 의원 또한 원안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함을 강

조하며「국회법」과「인사청문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5) 위원의 유사성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원안위가 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위원의 구

성시 비상임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원안위법 또한 개정되었다.

제19대 국회의 원안위 위원 추천안 중 가결된 안건에 한해서 위원들의 주요 경력 

및 활동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더욱 많은 기회가 부여되었음

을 알 수 있다.27) 원안위 위원의 구성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

되는 위원 4명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최소 2인의 후보자가 여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면 위원 간의 유사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원자력 

정책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규제행위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은 어려울 것이다.

성명 추천 정당 주요 경력(활동) 비고

김○○ 민주당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연임

김○○ 민주당 경주환경운동연합 창립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

임○○ 새누리당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사업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나○○ 새누리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장
UN 방사선과학위원회 한국 대표

정○○ 새누리당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산대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교수

한○○ 국민의당 삼성종합기술원 연구 개발
전남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

김○○ 새누리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표 – 8> 제19대 국회 원안위 비상임위원의 추천

27) 부결은 1건이었으며, 이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였다.



2. 운영상의 독립성

운영상의 독립성은 위원회의 인사, 예산의 자율성과 준입법적·준사법적 자율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만을 운영상의 독립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준입법적·준사법적 자율성은 결국 원안위의 고유의 임무로써, 기

능상의 독립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 인사의 자율성

인사의 자율성은 규제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의미한다. 즉,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아닌,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의 규제인력 확보에 대한 자율성인 것이

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의 증원과 관련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지적해왔다. 2013년 상임위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원안위 

위원장의 답변을 참고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미국 37.7

명, 프랑스 37.8명, 캐나다 44.3명, 우리나라 약 18.5명이었다. 특히 원전 현장에 파

견된 규제인력은 호기당 1.8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 일본 3.6명에 비하면 절

반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는 상임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었다.

민병주 의원: 업무는 증가했는데 인력은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호기

당 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은철 위원장: 지금의 아마 2배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략)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는 저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제315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5. 2.)

당시 위와 같은 질의·응답의 내용을 통해 원안위의 자율적인 규제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인력은 원전 1호기당 25.1명으로 2012년 보다 증가하였으나, 원안위의 인

사 자율성이 확보된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28)

(2) 예산의 자율성

28) 2018년 8월 기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32기에 배치된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총 804명이다.



  

2015년 6월 22일 과기부 소관 법률인「원자력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원자력연구

개발기금이 원자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금은 다시 안전규제계정(원안위 소

관)과 연구개발계정(과기부 소관)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안전기술원이 원자력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직접 부과 및 징수하여 규제운영비용으로 사용함에 따

라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피규제대상인 사업자에 재원이 종속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변화였다.

진흥 재원인 연구개발계정과 규제 재원인 안전규제계정이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기금과 관련하여 재원의 독립성에 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원자력기금 자체가 원전 사업자인 한수

원이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규제비용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징

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 수도 있으나 기금의 주요 부담자인 한수원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과기

부 소관 법률인「원자력진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규

제기관의 재원이 과거 진흥기관에 예속되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3. 기능상의 독립성

원자력 관련 행정부처는 원자력 진흥과 이용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R&D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누어

져 있다. 특히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산자부와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의 경

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업무와 한수원이라는 규제 대상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위원회의 고유한 관할 업무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관할 업무와 규제 대상이 중첩되는 현상은 국내에 

원자력이 도입된 이래로 지속되어 왔다. 원자력 관련 국내 규제연구에서 꾸준히 다

루어진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안위가 분리되어 출범한 이후에도 규

제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진흥기관인 

산자부와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원안위가 수

행하는 관할 업무가 안전규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와 같은 경제적규제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권력 불균형 문제

산자부와 과기부는 장관급으로 기관으로 각각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의 

진흥·개발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원안위의 경우, 현재 총리 직속의 차관급 

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장병완 의원: 그러니까 안전성 심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가지고 재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

냐를 결정하는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데, 실제 그 판정을 하는 기관과 무관한 산자부가

100% 다 재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난센

스다 이거예요.

장병완 의원: (중략) 차관급인 위원장께서 산자부장관이나 또는 미래부장관에게 그 양 부처의 결

론과 다른 건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인 안전과 규제의

분리도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후략)

이은철 위원장: 제도를 좀 고쳐 주시지요.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구가 현행법이 있는 한 법을 지키지 않고서 저희가 법을 다른 기관보고 준수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출처: 제315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5. 2.)

진흥기관은 장관급이며 규제기관은 차관급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의 

권력 불균형 문제는 부처 간의 의사 교환 측면의 어려움, 즉 기관 간의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한빛 3호기 재가동 승인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다.

2013년 6월 8일 원안위는 한빛 3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시험

성적서 조사를 마친 후에 최종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앞

선 7일, 산자부는 한빛 3호기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이 7일 또는 8일에 이루어질 것

이며, 재가동 관련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10일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

료를 발표하였다. 당시 원안위는 8일에 밝힌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그 다음날

인 9일에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이에 원안위는 진흥부처인 산자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장병완 의원: (중략) 원안위의 입장을 결국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

는 우리 제3자가 보기에는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산업부의 입김을 원안위가 그대로 받아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이은철 위원장: 그것은 오해이시라고……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산업부가 말이지요, 지난 7일에 한빛 3호기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면서 언론

에 미리 ‘7일이나 8일 원안위에서 재가동 승인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지요?



  

이은철 위원장: 예.

(중략)

최: 산업부장관이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하는 게 맞습니까? (중략)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도

안 했는데 미리 관계부처 장관이 ‘원안위에서 재가동 승인이 곧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후략)

이: 저희도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제31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13. 6. 17.)

원안위와 전력 수급 계획을 담당하는 산자부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

면에서는 일견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독립성이 발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흥기관의 입장과 무관하게 원안위의 규제

행위가 이루어질 때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며, 진흥 기관의 입장에 따라 원안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는 진흥기관과 분리 및 단절로부터 나타나는 독립성의 측면이

라고 보기 어렵다.

2) 규제 중복의 문제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원전 시장의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한수

원이 원안위의 주된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수원은 진흥기관인 산자부에 산하

의 공공기관으로 산자부의 규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즉, 진흥기관인 산자부와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이란 동일한 규제대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진흥기관과 규제

기관의 규제사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원자력 시장에 대한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첫 번

째 문제로는 규제를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두 번째로 피규제집단의 입장에서는 규제기관과의 유착 또는 포획 가능한 범

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5월 발생한 신고리 원전과 신월성 원전의 ‘원전 부품 품질

서류 위조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기관과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원전 부품 납품 업체 또는 시험·검사 업체와의 결탁을 소위 ‘원자력마피아’라고 표

현한다.29) 이와 같은 현상은 외부로부터 포착을 통하여 실체를 밝혀내기 어려우며,

내부의 고발 또는 폭로를 통해 그 존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전 부품 품질

서류 위조사건’은 원자력마피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해 6

월 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 비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원전 비리 재발방

29) 엄밀하게는 특정 대학 원자력 관련 학과 출신들이 원자력 시장의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로 포진되는 현상을 포함한다.



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4월 26일 원안위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수원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성능 검증 업체와 부품 

제조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30) 이후 6월 17일 개최된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

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사

건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발전사업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제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비리는 산자부의 소관이 된다. 이는「원전비리 방

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

관법률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1) 더불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의 대상은 산자부뿐만 아니라 한수원을 포함한 산자

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산자부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

항으로 원전 사업자들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꾸준히 이어졌다.

공익사업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를 실시하는 규

제기관과 경쟁행위를 감시하는 규제기관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

하다(예를 들어, 조창현, 2004). 그러나 원자력 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결국 안전이라는 사회적 규제의 목적으로 환원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진

흥기관과 규제기관의 규제중복의 문제에 있어 규제기관 간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 위원회의 고유한 임무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이유이자 독립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는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규제기관의 

고유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청되는 규제업무는 특성상 

정치적 의도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며, 피규제대상과 이익집단으로부터의 포

획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강한 중립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원안위의 대표적인 

고유한 임무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 관련된 심사 및 검사가 해당된다.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전 등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의 인·허가가 

30) 5월 28일 한수원은 새○티이피(성능 검증 업체)와 J○전선(부품 제조업체) 대표 등 관련

자 3명을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대검

에 고발하였다.
31) 2014년 국정감사에서 “원전 부품 납품업체 및 품질검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고 비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산자부의 시정·처리결과로써 원전감독법이 제정되었다.



  

필요하며, 이는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안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원안위법에 제12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그 중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원자력이용자의 기술기준 등의 

심사·검사 업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다. 즉, 안전기술

원의 심사·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인·허가 등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안위의 심의·의결권이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의 오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 시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에

서도 심의·의결 안건은 원안위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는 원안위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 소관 법률 및 고시의 제·개정, 원자력 이용자의 사업 인·허가 행

정처분 등에 이른다. 제1회부터 제62회에 이르는 원안위 회의록을 참고하여 구체적

인 심의·의결 안건 사항을 확인하고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위원회 운영과 관

련된 안건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부 규칙의 제·개정, 위원회 예·결산 심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위원회의 업무·사업 관련 내용은 원자력안전종합

계획,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로 위원회 

소관 법률, 고시의 제·개정은 원안위 소관의 원자력안전법 등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제·개정의 의결 사안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원자력 사업자의 인·허가 

관련은 원전의 운영허가, 건설허가 등의 내용으로, 주로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 사항

들이다. 다섯 번째로 원자력 사업자 감독 관련은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원자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감독,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의결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 번째로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내용은 원자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

술기준의 제·개정, 원자력 관련 유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 규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원안위의 심의·의결 안건에 따른 심의 결과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 - 9>와 

같다. 62회차에 이르는 회의 동안 12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95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철회된 안건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의안을 제의한 위원에 요청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 부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안건에 한해 재상

정을 거치며 원안 의결 또는 수정 및 조정 의결되었다. 재상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진 안건은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관련 내용으로, 총 26번의 심의 중 12번에 



걸쳐 재상정되었다. 이는 주로 한수원이 신청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운영 

허가, 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번호 심의·의결 안건 내용에 따른 구분 심의 결과 소계 총계

1 위원회 운영 관련

원안 의결 13

18
수정 의결 1
재상정 3
안건 철회 1

2 위원회 업무·사업 관련
원안 의결 6

7수정 의결 1
재상정 0

3 위원회 소관 법률, 고시 제·개정
원안 의결 28

36수정 의결 4
재상정 3

4 원자력 사업자 인·허가 관련
원안 의결 14

26수정 의결 0
재상정 12

5 원자력 사업자 감독 관련
원안 의결 27

28수정 의결 1
재상정 0

6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원안 의결 6

7수정 의결 0
재상정 1

7 기타
원안 의결 1

1수정 의결 0
재상정 0

<표 – 9> 원안위 심의·의결 안건에 따른 심의 결과 구분

특히 원전 사업자의 인·허가 관련 안건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신고리 3

호기의 운영 허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의 경우 2회 이상의 재상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된 바가 있다. 신고리 3호기의 경우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월

성 1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원안위의 의결 결과와 다른 판단도 존재함에 

주목하여야 한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

경의 허가 무효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안위의 의결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2017년 7월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여 

운영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를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소송단에 의한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공론위

의 판단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권고일 뿐, 원안위 의결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논의

된 바는 없기 때문이다.

회차 회의개최일 안건 의결 결과 현재 결과
33 ‘15. 01. 15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재상정

영구 중지
(예정)34 ‘15. 02. 12 재상정

35 ‘15. 02. 26 원안 의결
37 ‘15. 03. 26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

재상정

정상 운전
38 ‘15. 04. 09 재상정
39 ‘15. 04. 23 재상정
47 ‘15. 10. 29 원안 의결
55 ‘16. 05. 26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
재상정

건설 재개56 ‘16. 06. 09 재상정
57 ‘16. 06. 23 원안 의결

<표 – 10> 원안위의 주요 의결 및 현재 결과

➀ (중략) 피고는 신규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만 운영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중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경미하지 않은 변경은 원자력안전 규제

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여러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고가 그 인·허가권을 소속 직원에게 전결규정의 형태로 위임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의 일종인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도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신규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

➁ 그런데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그 심사를 전후하여 운영변경사항에 해당

하는 설비교체(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의 핵심설비인 380여개의 압력관 교체작업이다)가 여

러 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는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

의 운영변경허가는 위 원자력안전법 및 원안위법이 정한 피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잠

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14-15p

위의 사례는 원안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오용됨으로써, 규제기관이 가지는 고유한 

임무라는 요소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의 발휘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2) 규제권한의 오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할 때

에는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

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규운영허가를 통해 정해진 설계

수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신규운영허가를 할 때의 기술기준이 아

닌,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대부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운전을 앞두고 있는 원전은 계통·구조물·기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한 신규

로 건설하는 원설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불어 원전 사고는 그 

피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기술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

다.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기술원이며, 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바탕으로 

계속운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안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안전기술원의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안위의 심의·의결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서 나타났으며 안전기술원

의 심사·검사 결과는 원안위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KINS는 피고가 제정한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 이하 ‘계속운전지침’이라 한다)’ 에 캔두형 원

전의 수출국인 캐나다 규제기관의 규정 R-7 등이 기술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

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면서 R-7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략) KINS는

R-7 등을 적용하여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KINS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심사한 결과 R-7 등을 적용할 경우 월성1호기

의 안전성평가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략)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KINS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16p

KINS가 작성한 계속운전 심사결과가 월성1호기의 설비 교체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기검증, 경년

열화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설비교체는 사실상 계

속운전을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성○○의 2016. 7. 20.자 증언

녹취록 21면 참조). (중략)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 운영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계속운전

을 위한 설비교체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

라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전후하여 한수원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KINS 내지 피고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설비교체를 먼저 진행한다면, 한

수원에게는 계속운전이 허가되리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설비교체를 협의한 KINS나 피



  

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16p

Ⅴ. 결론

“원자력 안전문제는 과학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다(최병선, 1995:

16). 원자력 이용에 따른 이익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규제기관이 외부로부

터의 규범적 압력을 받는 일은 불가피하다. 이에 원안위는 조직의 개편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고 하는 노력을 시도해왔으며 조직 출범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규제기관은 독립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

먼저 구성상의 독립성은 제도적 차원에서 확보되어 있었으나 위원의 임기, 위원

의 자격 및 임명절차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위원의 임기는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야기하였다. 위원회의 공백은 

결국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위원장의 판단만으로 영광 3호기 재가동 승인이 이

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위원의 자격 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적격 위원들이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월성 1호기 원전 재가

동 승인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선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운영상의 독립성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이 부족하나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안

위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호기당 규제인력의 증가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

리가 있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예산의 자율성의 경우, 위원

회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피규제대상과 진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재원의 조달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상의 독립성의 경우 위원회의 고유한 관할 업무는 여전히 진흥기

관인 산자부와 중첩되어 있으며, 장관급 부처인 산자부와 차관급 기관인 원안위 간

의 권력 불균형이 초래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더불어 한수원이라는 동일한 규제

대상을 두고 있음에 따른 규제 중복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고유한 

임무인 심의․의결 행위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모두 가결되며 단 한 건의 부

결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기술원에 위탁한 심사·검사 업



무가 위법하게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독립성의 확보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반드시 규제기관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즉, 규제기관이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규

제기관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독

립성은 규제를 위한 충분조건일 뿐이며 필요조건은 될 수 없다. 더이상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규제기관의 독립성, 특히 

원안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음에 따라 여러 차례 검증된 연구 모형을 이

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분석의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례연구에 그쳤다는 점이다.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규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실

증연구(예를 들어 박진아, 2018)와 규제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실증연구(예를 

들어 김다은․최상옥, 2014)를 통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만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원안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또는 심층 면담을 통해 비공식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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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Regulatory Agency

- Focused on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n South Korea -

Gim, Minju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the issue of independence as a regulatory agency has been consistently

brought up. Why is the independence of the NSSC being a matter of concern

inevitable? It is because the nuclear power generation’s hazard and its risk for

safety have to be entrusted to the government. From the 2011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Japan and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the

complacency of the government or the regulatory agency during such disasters

has been observed. Losing the government’s credibility for its controllability was

inescapable. The anticipation of effective government regulation can only be

found out through how a regulatory agency is being managed as an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s purpose is to strictly sort out the definitions

between independence, autonomy, political neutrality and find out the actual

aspect when the regulatory agency’s independence is institutionally arranged.

The result of sorting out independence as three separate concepts as constructive

independence, managerial independence, and functional independence is like the

following. Even if a regulatory agency has received independence institutionally,

it may not particularly lead to the regulatory agency’s responsible act. That

implies that the regulatory agency’s independence is only a requirement and

cannot be a sufficient condition. It is possible that a regulatory agency may

misemploy or abuse its independence. Nevertheless, a condition of institutional

independence as a minimum means to control such mistreatment must be

established.

Keyword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gulatory

agencies, independence, nuclear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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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수요이전 효과

조은정32)

본 논문은 이산선택모형을 사용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

다. 확률효용모형 기반의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CO2 배출량, 가격, 크기 등의 다

양한 차량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질적인 선호를 허용하였다. 분석에는 재정패널의 

2012-2016년에 차량을 구매한 가구 자료를 사용한다. 수요함수 추정결과, 연령, 교육

수준, 주행거리는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

입이 소비자의 자동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조금 구

간과 중립 구간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8%, 5.9% 증가하고, 부담금 구간의 시장점유

율은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

은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유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차량의 구매를 늘리

고 부담금이 부과되는 고탄소 차량의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저탄소

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구간 및 요

율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저탄소차, 수요함수 추정, 혼합로짓모형

JEL Classifications: H2, L5, L9

32)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E-mail: eunjung.jo@skku.edu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차 개발 및 지원,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993년부터 시설물 및 경

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의 일

환으로 2015년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차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

여 정부는 2021년으로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였다. 그 대안으로 2009년부터 세제지

원 혜택만을 주었던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5억 3,600만 톤)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적인 지

원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효과성 증

대를 위한 비재정적인 수단이 고려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재정적인 지원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환경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까지 고려한 친

환경차협력금제도로 확대·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었다.33) 이외에도 수송부문의 배출가

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연비 규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저공

해자동차 의무판매제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도입

에 앞서 규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차협

력금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제도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

가 제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 역시 피베이트(feebate) 기반의 제도이고 향후에 이와 유사

33)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을 설정하였다.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미세먼지 관리 종

합대책」(환경부 외, 2017.9.26)｣과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에서 언급되

었고, 고려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대상이나 시행방안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다. ｢대기환경보

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

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입자상물질이 있다.



  

한 환경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의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바

탕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는 탄소배출량 기반의 피베이트 정책도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거나 기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자동차 세제나 보조금 등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수요함수 추정에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반사실적 모의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을 통해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했다. 분석에는 주로 집계 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모형 중 제품간 유연한 대체패턴(substitution pattern)을 

가정하고 제품특성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preference heterogeneity)을 허용하는 혼

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사용한다. 재정패널의 자동차 보유현황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여 제품특성 뿐 아니라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또한 저탄소협력금제도의 

환경부 시행방안(2015)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측한다.

수요함수 추정결과, 차량특성인 가격, 크기, 무게 당 마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

수와 가구특성인 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기간, 주행거리는 소비자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 결과, 시나

리오1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중립 구간의 시장점유율은 평균적으로 6.8%, 5.9% 증가

하고, 부담금 구간의 시장점유율은 평균적으로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와 휘발유 차량의 점유율이 각각 4.6%, 2.4% 증가하고, LPG

와 경유 차량의 점유율이 각각 1.3%, 7.1% 감소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

은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유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차량의 구매를 늘

리고 부담금이 부과되는 고탄소 차량의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배

경 및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Ⅲ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모형 

설정 및 분석 자료를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각 시나

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연구의 한계점

과 결론을 제시한다.



Ⅱ.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쟁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소비문화를 경소형차 위주로 전환하고 친

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

는 일종의 피베이트(feebate)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rebate) 또는 

부담금(fee)을 부과하는 프랑스의 보너스 맬러스(bonus-malus) 제도와 유사하다. 프

랑스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어 제

도의 기본 틀 설계는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

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을 내재화할 수 있다.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

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 

3.5톤 미만)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 2012년 ｢대기환경보전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34) 환경부는 보조금 및 부과

금 대상차량 및 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부처와 논의하였으나 합

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부담금의 부과수준이 높아 국내 자동차 소비가 위축되고 

자동차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담금 및 보조금의 구간이 수입

차량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제도 시행시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반면에 환경부는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업계의 생산

액과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 보았다.

2013년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산업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였으나 합의된 시행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

표적인 쟁점은 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요의 가격탄력성, 구간 및 

요율,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 등이다(강광규, 2014).

3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

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구분
이산화탄소 
배출량
(g/km)

금액

(만 원)
주요차종

보조

금

전기차 1,000 소울, SM3, 스파크, 레이, BMW i3 등

하이브리드차
(110 이하)

200 그랜저, K7, K5, 쏘나타, 프리우스, 혼다, 시빅 등

90 이하 100 스파크(LPG), 모닝(LPG), 푸조 208, 시트로엥 DS3 등

91~110 50 모닝, 스파크, 프라이드, 골프 1.6, BMW 320d 등

중립 111~145 -
아반떼, 쏘나타, 스포티지 2.0, BMW 530d, 벤츠 C220

등

부담

금

146~160 75
그랜저 2.4, K7 2.4, 코란도 C, 벤츠 C220, 혼다 CR-V

등

161~175 150
제네시스 3.3, 렉스턴 2.0, 벤츠 C300, BMW X6,

렉서스 ES350 등

176~190 225 에쿠스 3.8, 알페온 3.0, 벤츠 E350, 아우디 A6 등

191~205 300
체어맨 2.8, 에쿠스리무진 3.8, 벤츠 S500L, 링컨 MKZ

등

206 이상 400 에쿠스 5.0, 체어맨 3.2, 벤츠 S500, 렉서스 LS460

<표 1>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환경부 시행방안(2015)

자료: 김종원, 2018

결국 2014년 9월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년으로 연기하였다. 그 

대안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감면은 일몰시한이 연장되었고, 이산

화탄소 배출량 97g/km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신설되었

다.

<표 1>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시행방안으로 환경부의 입장을 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원, 2018). 보조금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CO2 배출

량이 90g/km 이하인 경차와 일부 소형차차량에 지급되고 부담금은 CO2 배출량이 

146g/km 이상인 자동차에 부과된다. CO2 배출량이 111g/km 이상부터 145g/km

이하까지의 국내 제작사 판매가 많은 준중형과 일부 중형 차량은 중립 구간에 해당

하여 보조금 지급 및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있어, 정부는 온실가스만 대상으로 삼았던 당초 계획에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배출가스로까지 부담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Ⅲ. 선행연구

자동차 세제나 보조금 등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수요함수 

추정에 이산선택모형과 자동차 등록대수 등의 집계자료를 사용하였고,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반사실적 모의실험을 통해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였다. 피베이트 관련 

기존 연구는 탄소 배출량 기반의 피베이트 정책도입의 효과를 예측하거나 기 시행

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Ciccone, 2018; d'Haultfoeuille et al., 2013;

d'Haultfoeuille et al., 2014; Huse and Lucinda, 2013).

자동차 시장에서 피베이트 정책의 도입은 소비자의 수요를 변화시킨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탄소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판매는 감소하고 탄소배출량이 낮은 차량의 판

매는 증가하는 차종구성의 변화(composition effect)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Alberini and Bareit, 2017; Ciccone, 2018; d'Haultfoeuille et al., 2013;

d'Haultfoeuille et al., 2014; Habibi et al., 2019; Kok, 2015). d'Haultfoeuille et

al.(2014)은 오히려 전체 탄소배출량 측면에서는 차량 판매증가 효과(fleet size

effect, manufacturing scale effect),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가 탄소 배출량 감

소를 상쇄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Habibi et al.(2019)은 스웨덴의 자동차 시

장에서 정책시행으로 친환경 차량의 점유율이 증가하여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내연

기관 자동차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시된 이산화탄소 배출목표

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탄소 배출량 기반의 피베이트 제도를 다른 정책

들(vehicle circulation tax, clean car premiums, company car benefits tax, fuel tax)

과 함께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정책간 시너지 효과로 인해 탄소배출량 감축효과

가 크게 나타났다. Huse and Lucinda(2013)은 스웨덴에서 시행된 GCR(Swedish

Green Car Rebate)은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설정된 시나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휘발유 차량 판매가 많은 자국 

제조업체 및 고급 독일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법리적 관점에서의 연구(이중교, 2015)

와 정책적 측면에서 효과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김종원, 2018) 연구가 있다.

또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의 효과를 경제수리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이

우평, 2015)가 있으며, 피베이트 제도의 국내 도입 효과를 예측한 연구(권오상 외,

2012)가 있다. 이우평(2015)은 경제수리모형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를 보이고, 각 시장에 따라 가격탄

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조금, 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함을 보였다.

국내 연구 중에는 권오상 외(2012)의 연구가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 가구 수준의 

1996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산․연속선택모형으로 수요함수를 추정하

였다.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2008년도에 프랑스의 보너스 맬러스 제도를 조정하여 

국내에 도입하였을 때 차량의 선택비율의 변화, CO2 발생량 변화 효과 등을 시뮬

레이션으로 예측하였다. 1996년 자료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소득이나 가격변수 등의 변수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추정된 모형

에 반영하여 선택확률을 계산하고, 추정모형의 상수항을 조정하여 추정 결과를 보

정하였으며, 차량의 CO2 배출량을 연비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모형 중 제품간 유연한 대체패턴(substitution pattern)을 가정하

고 제품특성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preference heterogeneity)을 허용하는 혼합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사용한다. 소비자들이 해당년도에 자동차를 구매한 재정

패널의 자동차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여 제품특성 뿐 아니라 가구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존

재한다. 또한 저탄소협력금제도의 환경부 시행방안(2015)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측한다.

Ⅳ. 분석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수요함수 추정에 확률계수모형 기반의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한다. 혼합

로짓모형은 일반적인 로짓모형의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제품간 유연한 대체패턴

(substitution pattern)을 가정하며, 제품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 차이와 시간불변

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허용한다(Train, 200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선형의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1)



종속변수  는 시장 t에서 소비자 i가 제품 j의 소비로 얻는 효용을 나타낸다.

는 자동차 j의 특성인 가격, 크기, 무게 당 마력, 천원 당 운행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수의 벡터이고,  는 가구 i의 특성인 가구 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

육기간, 주행거리, 아파트 거주 더미변수의 벡터이다. 오차항 는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ion)인 유형I 극한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각 연도 t에 개별 가구 i가 대안 제품 j를 선택하는 비조건부 확률(unconditional

probability,   )은 확률계수(∈ )에 대해 정의되는 로짓확률  에 로짓

함수의 확률밀도함수 를 곱하는 가중평균 형태이다.

   
  






  



exp  

exp         
(2)

           (3)

본 연구는 확률밀도함수 의 계수와 분산이 결합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고 계수에 대한 난수값(random number)을 사용하여 선택 대안별 모의선택 확률

(simulated selection probabilities)을 계산한다. 이를 평균하여 모의최우추정법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하면 모의최우추정량(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or)을 얻는다.

추정된 확률계수(random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을 계산한다. 각 특성의 

확률계수들은 다변량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것으로 가

정하고, 각 특성의 확률계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수를 무작

위로 추출한다. 생성된 계수 벡터와 각 시나리오별 제품특성 벡터를 사용하여 계수



  

별 로짓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평균하면 모의선택확률(simulated choice probability)

이 계산된다.

      




   


   

(4)

선택대안별 모의선택확률의 평균값은 실제 선택확률의 불편추정치이므로 각 대안

별 시장점유율로 사용한다. 자동차 구매시에 부과되는 보조금 및 부담금은 선택대

안집합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변화

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예측한다.

      


  



 (5)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수행한 재정패널의 가

구단위 자료, 월간 Carlife 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자료이다. 재정패널조

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었으며,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로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패널의 자동차 보유현황 부분 설문지에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를 가구당 최대 5대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브랜드명, 모델

명, 연식, 구입년도, 구입가격, 연료유형, 유류비 지출비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

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및 이용행태분석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기간은 자동차 연

료유형에 관한 설문항목이 있는 6차(2013년)에서 11차(2018년)35)년도까지이며, 이 중 

2012~2016년에 자동차를 구입한 가구를 추출하여 데이터 셋을 재구성하였다. 자동

차는 내구재로 일반적으로 차량 교체주기가 길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현황에 동일한 

35)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설문지 응답 기준년도는 그 전년도로 2012년 차량 구매여부

는 6차년도(2013년) 조사부터 파악 가능하다.



자동차에 관해 여러 해에 걸쳐 응답한 가구의 경우에는 최초 조사년도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가구가 선택하는 차량은 특정 연도에 구입한 연식-모델명-연료의 조합

으로 정의하였고, 이들 조합을 기준으로 월간 Carlife의 가격 및 제원 자료와 연결

하였다. 월간 Carlife 자동차 세부모델별 가격, 길이, 너비, 높이, 마력, 연비, 이산화

탄소 배출량 등의 정보 재정패널 기준에 맞추어 연별로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소비자들은 차별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차량 구매시에 차품질 및 내구성, 가격,

연비, 유지비(수리비, 보험료, 무상보증 기간 등), 외관 및 실내 디자인, 차량 브랜드 

평판, 환경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를 선택한

다36)(최준욱 외, 2017). 그러나 데이터의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시에 고려

하는 차량특성으로 가격, 크기, 무게 당 마력, 천원 당 운행거리, 이산화탄소 배출

량, 유종, 브랜드 등을 사용하였다.

크기는 자동차 외관을 반영하는 제품특성으로 넓이를 사용하였다. 무게 당 마력

은 차량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가속력과 관련이 

있다. 차체의 무게를 반영한 마력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공차중량 10kg 당 마력을 

사용하였다. 천원 당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차량 선택에서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천원 당 연비는 천원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이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약 1.5배 많은 거리를 주행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여 변수에 반영하였다(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자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판매가격 뿐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 및 이용

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 동일하

거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다

(Kotler, 2011).

일반 소비자의 차량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 승합차 

이외의 LPG 차량을 보유한 가구37), 자동차 구입년도, 모델명, 연식, 구입가격, 연료

유형의 설문항목에 답변하지 않은 가구와 월간 Carlife 자료에 가격과 제원 정보가 

36) 친환경차에 대한 일반의식 설문조사의“차량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문항의 답변을 참고하였다.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2019.3.26. 시행)으로 현재 일반 소비자의

LPG 자동차 사용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1980년대 초 규제 도입 당시 에너지업계의 LPG 공

급 역량이 한정되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차량 및 사용자에게 제한적

으로 사용을 허가하였다.



  

없는 선택 조합의 관측치를 제외하였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연도를 포함하는 

3년간에 해당하는 연식을 구매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동일 연도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 가구가 있으나 그 비중이 낮고 이산선택모형은 한 개의 제품 

선택을 가정하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의 수는 

1099개이다.3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요약통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동일한 

자동차에 관해 여러 해에 걸쳐 응답한 가구의 최초 조사년도 관측치를 사용하였기

에 표본에 여러 조사년도의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GDP 디플레이터 이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주행거리 변수는 재정패널의 차량 정보, 가구 연료비 지출과 월간 Carlife의 평균 

연비 자료, 오피넷의 지역별 평균 연료가격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하이브리드 자동

차는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의 전기동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주행하므로 재정패널

의 연료비 지출을 사용한 주행거리 계산은 실제 주행거리보다 과소 산정될 수 있

다. 따라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의 자동차 주행거리통계를 

이용하여 재정패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차종, 차량용도, 유종, 시

도 정보 조합과 일치하는 차량 정보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가구 소득 변수는 범주형 변수인 가구 총소득을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8) 선택집합 수는 2012년 43, 2013년 55, 2014년 62, 2015년 63, 2016년 45개이다.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

차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차량

특성

( )

가격 (백만 원) 1,099 26.10 16.87 7.66 24.60 228.96
크기 (m2) 1,099 8.13 1.19 5.48 8.25 10.27

무게 당 마력 

(HP/10kg)
1,099 1.08 0.23 0.65 1.02 2.27

천원 당 운행거리 (km) 1,099 9.14 2.36 4.61 8.92 28.45
이산화탄소 배출량 

(g/km)
1,099 148.71 32.80 79.00 143.50 321.00

휘발유 차량 여부 1,099 0.55 0.50 0 1 1
경유 차량 여부 1,099 0.42 0.49 0 0 1

하이브리드 차량 여부 1,099 0.01 0.12 0 0 1
LPG 차량 여부 1,099 0.01 0.11 0 0 1
기아자동차 여부 1,099 0.45 0.50 0 0 1
현대자동차 여부 1,099 0.23 0.42 0 0 1

르노삼성자동차 여부 1,099 0.08 0.27 0 0 1
GM대우자동차 여부 1,099 0.07 0.25 0 0 1
쌍용자동차 여부 1,099 0.06 0.25 0 0 1
기타 브랜드 1,099 0.10 0.30 0 0 1

가구

특성

( )

소득 (억 원) 1,099 0.64 0.31 0.06 0.63 1.31
가구주 연령 1,099 49.32 11.45 24.00 49.00 90.00

가구주 교육기간 1,099 13.91 2.97 0 14.00 22.00
아파트 거주 여부 1,099 0.65 0.48 0 1 1
주행거리 (천km) 1,099 2.36 1.41 0 2.13 16.93

<표 2> 주요 변수의 요약통계

주: 기타브랜드는 아우디, 벤츠, BMW, 캐딜락, 피아트, 포드, 혼다, 재규어, 지프, 랜드로버,

링컨, 마세라티, 미니, 니산, 푸조, 토요타, 폭스바겐, 볼보가 포함됨.

Ⅴ. 분석 결과

1. 수요함수 추정결과

효용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은 제품특성들만 

포함하였다. 모형 (2) ~ 모형 (4)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특성으로 가구

의 소득, 가구주의 연령, 교육기간, 주행거리, 아파트 거주 여부 변수를 모형에 포함

하였다. 특히 가구의 주행거리에 따라 선호하는 차량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차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형태에 따라 차량 크

기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특성 중 크기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가구특



  

성 변수로 아파트 거주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효용함수의 추정 계수는 서수적 효

용(ordinal utility)을 나타내므로 계수의 부호를 통해 소비자 효용 수준을 파악한다.

모형 (1)의 추정결과를 보면, 제품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계수는 음이고, 크

기의 계수는 양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고 크기

가 큰 차량에 높은 효용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무게 당 마력과 천원 당 연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소비자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과 

크기의 표준편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각 특성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은 이질적인 

선호편차를 가진다. 표본에 포함된 차량의 연료유형은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LPG

로, 연료유형 더미변수를 통해 LPG 차량과 비교했을 때 다른 연료유형 차량을 선호

하는지 알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선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에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의 시장점유율

이 낮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공해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외 23개의 브랜드 중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브랜드 대비 기아

자동차 브랜드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모형 (1)

계수평균 표준편차

가격 (백만 원)
-0.030*** 0.023***
(0.008) (0.004)

크기
0.413*** 0.698***
(0.071) (0.079)

무게 당 마력
0.112 0.082

(0.279) (0.539)

천원 당 운행거리
0.069 0.059

(0.049) (0.064)

이산화탄소 배출량
-0.014*** 0.006
(0.003) (0.005)

휘발유 차량 여부
1.255*** 0.344
(0.313) (0.358)

경유 차량 여부
1.131*** 0.908**
(0.306) (0.380)

하이브리드 차량 여부
-3.229* 1.794
(1.790) (1.120)

기아자동차 여부
0.879*** 1.289***
(0.184) (0.466)

현대자동차 여부
0.383 1.446***

(0.289) (0.517)

르노삼성자동차 여부
-0.484 1.726**
(0.675) (0.726)

GM대우자동차 여부
-1.841 2.633***
(1.173) (0.993)

쌍용자동차 여부
-2.066 3.600***
(1.816) (1.377)

관측치 58,903

<표 3> 수요함수 추정결과 (1)

주: *** p<0.01, ** p<0.05, * p<0.1 이고 ( )은 표준오차임.

<표 4>에 제시된 추정결과를 보면,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무게 당 마력은 

차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차이에 따라 소

비자들 간에 연비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이 나타나는 한편, 가격 

변수와 경유 더미변수의 표준편차가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특

성에 대한 선호 이질성은 대부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르노

삼성자동차 더미변수는 소비자 효용이 음의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어 기타 18개의 브랜드와 동일한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게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에 비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격에 덜 민감하고 무게 

당 마력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격, 무게 

당 마력이 주는 효용에 민감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가 긴 가구일수록 가격, 크기, 연비에 더 민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차체와 각종 부품이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며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주행거리가 긴 소비자들은 주행거리 증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고

려할 것이기에 천원 당 운행거리가 긴 차에 높은 효용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변수명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평균 표준편차 계수평균 표준편차 계수평균 표준편차

가격 (백만 원)
-0.092*** 0.001 -0.096*** 0.008 -0.096*** 0.007
(0.027) (0.010) (0.027) (0.009) (0.027) (0.009)

크기
-0.147 0.608*** 0.039 0.629*** 0.020 0.622***
(0.444) (0.086) (0.261) (0.084) (0.253) (0.085)

무게 당 마력
-4.129** 0.227 -4.042** 0.016 -4.099** 0.044
(1.612) (0.526) (1.593) (0.494) (1.593) (0.495)

천원 당 운행거리
0.054 0.333*** 0.094 0.351*** 0.104 0.353***

(0.391) (0.061) (0.370) (0.055) (0.366) (0.055)

이산화탄소 배출량
0.030 0.005 0.032* 0.004 0.032* 0.003

(0.020) (0.006) (0.019) (0.006) (0.019) (0.007)

휘발유 차량 여부
1.262*** 0.104 1.255*** 0.343 1.274*** 0.351
(0.315) (0.359) (0.316) (0.477) (0.316) (0.481)

경유 차량 여부
1.154*** 0.748** 1.171*** 0.609 1.189*** 0.634
(0.307) (0.323) (0.309) (0.449) (0.310) (0.451)

하이브리드 차량 

여부

-34.199*** 17.851*** -31.963*** 16.259*** -31.924*** 16.283***
(6.679) (3.270) (6.050) (2.959) (5.980) (2.929)

기아자동차 여부
0.901*** 1.187*** 0.873*** 1.119*** 0.866*** 1.103***
(0.169) (0.374) (0.178) (0.387) (0.176) (0.388)

현대자동차 여부
0.460* 1.185** 0.454* 1.132** 0.449* 1.101**
(0.247) (0.508) (0.251) (0.527) (0.246) (0.521)

르노삼성자동차 여부
-0.306 1.514** -0.416 1.612** -0.430 1.609**
(0.661) (0.760) (0.638) (0.701) (0.637) (0.700)

GM대우자동차 여부
-3.094* 3.605*** -2.215* 2.918*** -2.259* 2.943***
(1.786) (1.376) (1.317) (1.079) (1.334) (1.089)

쌍용자동차 여부
-4.696* 5.602*** -4.209* 5.167*** -4.355* 5.261***
(2.628) (1.869) (2.269) (1.550) (2.348) (1.605)

가격

소득
0.064*** 0.058*** 0.065***
(0.008) (0.009) (0.009)

가구주

연령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가구주

교육기간

0.002* 0.003** 0.003**
(0.001) (0.001) (0.001)

주행거리
0.004** 0.004** 0.004**
(0.002) (0.002) (0.002)

<표 4> 수요함수 추정결과 (2)



주: *** p<0.01, ** p<0.05, * p<0.1 이고 ( )은 표준오차임.

2. 시뮬레이션 분석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부담금이 부과되면 차량의 

상대가격 변화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수요가 변화할 것이다. 반사실적 

모의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을 위해 설정된 두 개의 시나리오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시나리오1은 환경부가 제시한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방안(2015)이며,

시나리오2는 환경부의 시행방안(2015)을 기초로 하여 중립 구간을 탄소배출량 기준 

변수명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평균 표준편차 계수평균 표준편차 계수평균 표준편차

크기

소득
0.325**
(0.153)

가구주

연령

0.002 -0.000
(0.005) (0.004)

가구주

교육기간

0.019 0.018
(0.019) (0.017)

아파트거주 

더미

-0.061
(0.091)

주행거리
0.081** 0.082** 0.082**
(0.040) (0.040) (0.040)

무게 

당 

마력

가구주

연령

0.037** 0.037** 0.038**
(0.018) (0.018) (0.018)

가구주

교육기간

0.141** 0.140** 0.141**
(0.069) (0.068) (0.068)

주행거리
0.208 0.190 0.193

(0.151) (0.149) (0.149)

천원 

당 

운행거

리

가구주

연령

-0.002 -0.003 -0.003
(0.004) (0.004) (0.004)

가구주

교육기간

-0.024 -0.023 -0.024
(0.015) (0.015) (0.015)

주행거리
0.169*** 0.158*** 0.158***
(0.035) (0.034) (0.034)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가구주

연령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

교육기간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주행거리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관측치 58,903



  

91~160 g/km로 확대하고 부담금 구간을 기존의 5개에서 7개로 확대하였다. 시나리

오2는 기존에 제도 개선을 위해 제기되었던 중립 구간 완화와 구간의 세분화 의견

을 반영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지원금과 부담금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계

단함수(step function)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계단함수 형태의 제도 설계는 정책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바로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차량 중 그 구간 내에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많은 차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구간을 세분화하였다.

정책도입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보조금-중립-부

담금 구간별, 연료유형별, 국산차-수입차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제시하였다. 차량특성

만이 포함된 모형 (1)의 추정결과를 사용한 시장점유율 대비 가구특성이 포함된 모

형에서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더 컸다. 소비자의 특성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므로 이를 고려한 모형 (2)~(4)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표 6>은 제도 시행 전과 후에 각각의 보조금, 중립, 부과금 구간에 해당하는 차

량들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여준다. 중립 구간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시나리오1과 

2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나리오2에서의 점유율 차이가 다소 크게 나

타났다. 시나리오1은 보조금 구간에 해당한 차량들의 점유율 증가폭이 크고, 시나리

오2는 부담금 구간에 위치한 차량들의 점유율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시장점유율은 <표 7>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책도입으로 경유와 LPG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휘발유와 하이

브리드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시나리오2에서는 LPG 차량의 점유율이 

시나리오1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LPG 차량은 휘발유, 경유 차량에 비해 배출

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현재 일반 소비자의 LPG 자동차 사용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분석대상 기간인 2012~2016년에는 일부차량 및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

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LPG 차량들은 승합차 모델이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평균 

CO2 배출량이 187.1 g/km로 가솔린 167.3 g/km, 경유 153.7 g/km, 하이브리드 

97.8 g/km에 비해 높다. 즉, LPG 차량은 중립 구간이나 부과금 구간에 위치하여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반면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평균적인 탄소배출량 수준이 

높으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다. 휘발유 차량은 정책시행 전후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아 가격이외의 다른 차량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도입 전후의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별 시장점유율 변화와 연료별 시장점유

율 변화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상대가격 변화에 반응한 결과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LPG, 경유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제도의 도입취지인 저탄소차의 시장점유

율 확대와 고탄소차의 시장점유율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이산화탄소 

배출량
금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금액

보조금

하이브리드차

(110 이하)
200 하이브리드차

(110 이하)
200

90 이하 100
90 이하 10091~110 50

중립 111~145 -
91~110

-111~145
146~160

부담금

146~160 75 161~167 75

168~174 125
161~175 150

175~181 175

176~190 225 182~188 225

189~195 275
191~205 300

196~202 325

206이상 400 203 이상 400

<표 5> 시나리오별 보조금-중립-부담금 

(단위: g/km, 만원)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을 때 산업계는 제도의 도입 철회를 주

장하였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제도의 부담금 및 보조금의 구간이 수입차에 

유리하게 설계되었고, 기술경쟁력이 높은 수입차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국산차의 역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 차량은 부담금 구간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국

내산 구매자가 내는 부담금을 수입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는 것이다.

<표 8>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여준다. 정책도입으로 국산차

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으나 모형 (1)의 시나리

오2에서는 국산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협력금제도의 설계에 따라 다른 영

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점유율

(A)

점유율 

(B)
(B)-(A) 변화율

점유율

(A)

점유율 

(B)
(B)-(A) 변화율

모형 

(1)

보조금 9.7 9.9 0.29 3.0 1.3 1.4 0.08 6.23

중립 44.7 45.4 0.74 1.7 69.0 70.0 0.98 1.42

부담금 45.6 44.6 -1.02 -2.2 29.7 28.9 -0.84 -2.82

모형 

(2)

보조금 8.1 8.8 0.64 7.8 1.1 1.1 0.05 4.24

중립 37.1 39.7 2.59 7.0 51.5 55.3 3.77 7.33

부담금 54.7 51.5 -3.23 -5.9 47.4 43.7 -3.69 -7.79

모형 

(3)

보조금 7.4 8.0 0.65 8.8 1.2 1.2 0.05 4.70

중립 33.1 35.7 2.68 8.1 46.2 50.2 4.03 8.72

부담금 59.6 56.2 -3.32 -5.6 52.6 48.7 -3.95 -7.50

모형 

(4)

보조금 7.8 8.4 0.66 8.5 1.3 1.4 0.06 4.23

중립 33.4 36.1 2.70 8.1 46.6 50.7 4.05 8.68

부담금 58.8 55.5 -3.36 -5.7 52.1 48.1 -3.97 -7.63

평균

보조금 8.2 8.8 0.56 6.8 1.2 1.3 0.06 4.9

중립 37.1 39.3 2.18 5.9 53.3 56.5 3.21 6.0

부담금 54.7 52.0 -2.73 -5.0 45.5 42.4 -3.11 -6.8

<표 6>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별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기준 

점유율 

(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점유율 

(B)
(B)-(A) 변화율

점유율 

(C)
(C)-(A) 변화율

모형 

(1)

휘발유 55.2 55.2 0.08 0.14 55.3 0.12 0.21

경유 42.1 42.0 -0.11 -0.27 42.0 -0.13 -0.31

하이브리드 1.4 1.5 0.09 6.07 1.5 0.08 5.81

LPG 1.3 1.2 -0.05 -4.22 1.2 -0.07 -5.47

모형 

(2)

휘발유 47.7 49.1 1.41 2.96 49.2 1.54 3.23

경유 40.5 39.8 -0.67 -1.66 40.1 -0.45 -1.11

하이브리드 1.3 1.3 0.05 3.81 1.3 0.05 3.80

LPG 10.6 9.8 -0.78 -7.42 9.4 -1.14 -10.80

모형 

(3)

휘발유 43.2 44.7 1.49 3.45 44.9 1.66 3.84

경유 42.8 42.1 -0.66 -1.54 42.4 -0.38 -0.88

하이브리드 1.3 1.4 0.06 4.40 1.4 0.06 4.37

LPG 12.6 11.8 -0.89 -7.04 11.3 -1.34 -10.62

모형 

(4)

휘발유 43.5 45.0 1.51 3.47 45.2 1.68 3.86

경유 42.6 41.9 -0.67 -1.57 42.2 -0.39 -0.93

하이브리드 1.5 1.6 0.06 3.93 1.6 0.06 3.92

LPG 12.4 11.5 -0.90 -7.24 11.1 -1.34 -10.79

평균

휘발유 47.4 48.5 1.12 2.37 47.4 48.6 1.25

경유 42.0 41.5 -0.53 -1.26 42.0 41.7 -0.34

하이브리드 1.4 1.5 0.06 4.57 1.4 1.5 0.06

LPG 9.2 8.6 -0.66 -7.12 9.2 8.3 -0.97

<표 7> 연료유형별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기준 

점유율 

(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점유율 

(B)
(B)-(A) 변화율

점유율 

(C)
(C)-(A) 변화율

모형 

(1)

국산차 89.7 89.7 0.003 0.003 89.7 89.7 -0.002

수입차 10.3 10.3 -0.003 -0.02 10.3 10.3 0.002

모형 

(2)

국산차 96.2 96.4 0.15 0.16 96.2 96.3 0.12

수입차 3.8 3.6 -0.15 -3.99 3.8 3.7 -0.12

모형 

(3)

국산차 96.6 96.7 0.12 0.12 96.6 96.7 0.09

수입차 3.4 3.3 -0.12 -3.52 3.4 3.3 -0.09

모형 

(4)

국산차 96.5 96.6 0.12 0.12 96.5 96.6 0.09

수입차 3.5 3.4 -0.12 -3.45 3.5 3.4 -0.09

평균
국산차 94.8 94.9 0.10 0.10 94.8 94.8 0.08

수입차 5.2 5.1 -0.10 -1.88 5.2 5.2 -0.08

<표 8> 국산차-수입차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Ⅵ. 결 론

본 연구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이 논의되

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저탄소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탄

소차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려는 저탄소차협력

금제도의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수요추정 결과, 차량특성인 가격, 크기, 무게 

당 마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수와 가구특성인 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기

간, 주행거리는 소비자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도입 

전후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환경부 시행방안(2015) 시나리오와 이를 

기초로 중립 구간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 7개로 세분화하는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나리오별 변화율 크기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방향성

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조금과 중립 구간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부담

금 구간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다. 연료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와 휘발유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고 LPG와 경유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휘발

유 차량의 경우 평균적인 탄소배출량 수준이 높으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다. 휘

발유 차량은 정책시행 전후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아 가격이외의 다른 차량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도입

으로 국산차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수입차는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은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유발하여 보조

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차량의 구매를 늘리고 부담금이 부과되는 고탄소 차량의 구

매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어 제도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수요측면에 집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보조금-중립-부

담금 구간의 설계에 따라 정책의 효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자동

차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의 구간 및 요율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특히 시장의 수요함수 추정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차량의 크기, 중량과 같은 효율성 요

소(Utility factor)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소비자의 차량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특성들을 모두 고

려하지 못했다. 데이터의 제약으로 다른 차량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나 소비자들

은 크기, 무게 당 마력, 연비 이외의 다른 차량특성에서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재정패널의 구입년도를 포함하는 3년간의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그 이전 모델은 단종되

므로 최근 연식의 차량은 신차라고 볼 수 있으나 신차, 중고차, 리스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특성에 대해 얻는 효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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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fying the Effects of Vehicle Emissions 

Policies:  The Case of the Bonus-Malus System 

Eunjung Jo

In this paper, we estimate a consumer level demand model of vehicle 
purchases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using a discrete choice 
framework. Our model allows for heterogeneity in consumer tastes for various 
product characteristics including carbon dioxide emissions of car engines by 
using the random coefficients setup. We use household level data on vehicle 
purchases for 2012-2016. The result shows that the model estimates indicate 
that age, educational level and driving distan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purchase. Using our demand estimates, we simul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bonus-malus policy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of 
vehicles, and quantify its impact on vehicle purchases of consumers. Findings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ies escalates market shares of 
low-carbon vehicles by 6.8% and 5.9% while reducing purchases of high-carbon 
emission models by –5% of the vehicle models marketed in Korea. Also the 
effect of bonus-malus policy for low-carbon vehicles indicates that designing 
the base range rate for the car market demand is important. 

Key words: Bonus-malus system, Low carbon vehicles, Demand estimation, Mixed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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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

라 최적의 해결책으로의 합의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고, 이에 상호이해를 통한 

합의와 조정을 위한 숙의적 규제설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Howlett 2011)  숙의

적 시민참여형 규제 설계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소통적 상호작

용을 통한 문제의 담론인식과 규제 대안의 합의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

이 숙의의 상호작용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담론

을 형성하느냐가 규제 설계과정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연관

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규제와 관련 원자력가 환경의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프레임

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프레임 전략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관련 규제의 핵심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시 시민참여단의 25개 분임토의 

녹취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중에 하나인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방

법과 감성분석을 통해서 위험(Risk)요인이 강한 원자력 에너지 관련 시민들의 핵심담

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위험과 안전규제와 연관되는 원자력관련 안전

의 프레임과 경제성, 환경의 프레임과 담론분석을 통해 참여시민들은 미시적 보다는 거

시전인 서술 전략의 프레임이 3분야 모두 효과적이고 특히 하나의 규제 프레임 보다는 

경제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담론을 형성한 것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규제설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숙의적 정책설계, 담론분석, 빅데이터 분

석,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위험과 안전규제 형성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재인용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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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의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으로의 합의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고, 규제 형성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순응도가 낮아져서 원하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고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통한 비효을 양산하고 있

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규제과정에 대한 불신은 참여적 시민들의 규제설계과정에 참여

요구가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규제 거버너스구현

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제 대상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갈등상황의 증가와 더불어 흔히 상반되는 가치의 달성

을 내포하는 사회난제(Wicked Problem)의 증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 참

여를 통한 정보공유와 개방을 넘어 상호이해를 통한 합의와 조정을 위한 숙의적 규제설

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Howlett 2011, 2018; 이숙종 2018, 박형준& 주지예 

2019) . 특히 과학기술 등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의 전문가 집단과 사업자

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에 의한 전문성과 지식에 근거한 규제제정이 많이 이

루어졌지만 최근 안전과 환경 등의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다양한 

집단이 이러한 규제정책에 옹호연합을 구성하여 규제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규제정책의 

변화를 기하고 있다(Weible 2017). 

이러한 숙의적 시민참여형 규제 설계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의 담론인식과 규제 대안의 합의과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담보하는 공론화 과정을 포함한 규제 설계를 다방면

으로 시도하고 있고, 2017년과 2018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향후 에너지 정책방향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대표성과 숙의성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런 규제설계의 과정에서 핵심은 사회난제의 경우 상충되는 가치와 이해를 가진 집

단간의 합의와 해결이 어려우므로 결국 국민의 의견과 동의가 우선시 된다. 최근 규제

와 연관된 정책은 복잡성과 불확실성, 많은 지식을 요구되는 전문성이 존재하기에 단편

적인 신문기사 등의 정보전달과 소수의 초점사건(focus event)에 의해 이의 단편적인 

해결을 위해 규제가 설계되는 것 막고자 충분하고 종합적인 규제의 영향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숙의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이 규제안을 참여를 통해 설계하

고 수용성을 높이고자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근거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참여 시민들이 숙의의 상호작용에서 문제

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담론을 형성하느냐가 규제 설계과

정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각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프레임 전략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관련 규제의 핵심 담

론을 형성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시 시민참여단의 25개 분임토의 녹취

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중에 하나인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방법과 

감성분석을 통해서 위험(Risk)요인이 강한 원자력 에너지 관련 시민들의 핵심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위험과 안전규제와 연관되는 원자력관련 안



전의 프레임과 경제성, 환경의 프레임과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

인지를 탐색하여 위험관련 규제설계의 메카니즘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설계이론과 규제설계

규제제도의 설계는 정책설계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규제형성과정에서 정책

수단과 집행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및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으로 연관되어 발전해왔

는데(May 2003; Linder&Peter 1990), 크게 정책형성과정으로서의 설계와 정책도구 

및 수단으로서의 정책설계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논의가 구분된다. 첫째, 정책형성

(policy formulation)의 구체적인 양식(form)으로서의 정책설계이다. 정책대상집단에 

사용될 정책도구의 효과에 대한 지식 수집, 정책개발 및 집행을 위한 지식의 적용이라

는 점에서 정책형성과정에 해당된다고 보는 관점이다(Bobrow 2006; Montpetit 

2003; Weaver 2009). 정책목표에 대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정의,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선택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Gilaber&Lawford-Smith 

2012; May 2003)인데, 이 때 포함되는 요소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실질적인 집

행도구를 의미하는 구성요소(실제 투입될 대안 구성, 문제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강

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정하는 것)와 과정적 도구를 의미하는 구성요소(대

안들을 형성, 결정, 집행하는 단계들의 합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Howlett 2011). 두 가지 도구 모두 5가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정책설계는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Howlett 2005; 

Howlett et al. 2009). 즉, 설계는 정책형성, 정책의사결정, 정책집행 단계들을 아우르

고, 각 단계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행위자, 방안(idea), 이해(interest)를 포함한다

(Howlett, Ramesh and Perl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전제는 정책대안들이 정책목표달성에 있어서 어떠한 장단점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와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Howlett&Mukherjee 2014). 여기서 지식은 정책 도구의 사용이 대상집단과 정부 목

표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맥락적인 지

식이라고 할 수 있다(Howlett&Mukherjee 2014). 그리고 현재의 제한적 지식, 현행 

정부구조,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의 창출에 대한 방해 또는 합의와 같은 행동 등에 사

용되는 도구 및 여러 제약들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Howlett 2009, 2011). 결국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개념적으로 정책설계가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도

구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했듯이(Hood 1986; Salamon 2002) 정책형성의 한 

형태로서 정책설계이론은 정부에게 분석적 능력과 증거구성능력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요구한다(Howlett&Mukherjee 2014). 

두 번째 관점은 정책도구와 규제수단으로서의 정책설계이다. 도구적 지향성을 가진 

정책설계연구는 정책과학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Lasswell&Lerner 1951; May 

2003; Wildavsky 1979). 다양한 핵심적인 선행연구들은 정치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



  

책 행위자들은 정책형성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체계적인 적용을 통해 정책성과 향상에 

대한 목적을 세운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정책결정과정에 정치적 행동을 취함에도 불구

하하고 정책대안 선택 시 기능적, 도구적 관점으로 정책 대안들의 장단점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설명했다(Bobrow 2006; Bobrow&D 

ryzek 1987).  

규제맥락과 환경이 변화하고 진화하듯 규제 행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규제수단과 대안들 또한 변해가면서 설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

전되었다(Goldmann 2005; Majone 1975; March&Olsen 2004; Howlett 2011). 맥

락이 이념적이고 어떤 도구에 대한 편파적인 성향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반면, 맥락 안에서의 도구 선택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남는다는 것이 극단적

으로 맥락지향적인(Torgerson 1985,1990) 초기 정책설계 연구의 특징이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 일부 정책학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와 충돌하였는데, 당시 정책

학자들은 의사결정이 어떤 대안의 정책목표 및 수단 결정에 있어서 논리적이거나 기능

적인 장단점을 강구하고 숙고하기 보다는 가변적인 정책결정 맥락속에서 이루어져, 의

사결정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항상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매우 큰 불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Cohen et al. 1979; Dryzek 1983; Kingdon 1984; 

Lindblom 1959). 그러나 도구적 정책설계를 지향하는 지지자들은 정책이 정확하게 설

계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deLeon 1988; Dryzek& 

Ripley 1988). 

정책설계에 대한 관점이 2가지로 구분되더라도 결국 정책설계이론이 발전되어오고 

현 시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정부마다 중점적으로 여기

는 내용 및 목표 그리고 선호하는 체제가 다르며 어떤 유형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등

에서 차별적이지만, 모든 정부는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정책이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eLeon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설계는, 정책수단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 또는 구체적인 정책 맥락 안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성공할 가

능성이 높은 행동방침의 개선 및 채택을 위한 합리적 노력으로 정의된다(Bobrow& 

Dryzek 1987; Bobrow 2006). 

2. 정책설계의 인과적 구조1)

정책설계의 이론적 발전에 있어서 Schneider & Ingram(1997)은 『민주주의를 위

한 정책설계』를 통해 정책설계를 위한 맥락적 지식과 도구적 지식을 설명하고 정책설

1) 정책설계의 인과적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Schneider&Ingram(19997)이 저술한

「Policy Design for Democracy」에서 chapter4. “ Foundation, Elements and

Consequences of Design”(pp.66-101)과 chapter5. “Social Constructions of Target

Populations: Degenerative Policy Design”(pp.102-111)의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번역 및 해석

하여 전개하였다.



계를 이론화 하는데에 있어 주요한 이론적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정책

의 기본적인 경험적 요소들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없이는 이론 혹은 일관되고 진보적인 

연구를 진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문제정

의와 추구되는 목표(problem definition & Goal), 배분되는 편익과 부담(Benefit & 

burden), 정책영역에서 혜택이나 제재를 받게될 행위자들(Target population),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자원을 갖고 하는지 등에 관한 규칙(Rules), 정책기관과 대상집단

이 정책방향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인센티브와 처벌(Tools),  정부기관에 대한 순응을 

위한 인센티브와 자원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집행구조(Implementation structure), 만

들어진 현실세계 또는 실제에 대한 이미지,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s),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명시적․암시적 근거(Rationale), 인

과관계나 사람 또는 조직의 역량에 관한 명시적․암시적 전제(Underlying assumption) 

등이다(Schneider&Ingram 1997).  

자료: Schneider&Ingram(1997; 83) 재구성

   Schneider과 Ingram이 제안한 정책설계 이론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설계가 합리

적, 도구적 요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 정책설계는 근거, 목표와 같이 규범적인 측면도 있고 도구나 집행구조와 같이 그렇

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의 모든 차원은 직간접적으로 관찰가능하다는 점

에서 경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책설계는 여러 정책과정 이론에 통합되어야 하는 

중요한 종속변수일 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가 사회에 다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변수라는 것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책설계는 인과적인 순환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Schneider&Ingram(1997)은 <그림 2>과 같이 정책설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활용해 문제가 정책설계를 낳고 그것이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 1> 정책설계 구조 도식화



  

<그림 2> 정책설계의 인과적 관계

자료: Schneider&Ingram(1997; 74) 재구성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설계의 인과적 관계는 해석, 프래이밍, 맥락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Schneider&Ingram(1997)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

상들의 인식과 이들이 구성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책설

계의 주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인과구조는 사회적 맥락이 프레이밍 역동성

(framing dynamics)을 통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정책 설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적 맥락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

으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인 인식이 문제의 맥락을 형성한다. 즉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는 

사회적 조건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 관점, 이미지, 그리고 고정관념의 집합인데, 

프레이밍의 역동성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다양하게 해석되어 그들이 사는 방식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문제의 맥락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석의 역동성은 정책 설계의 특성을 사회적 조건과 그로 인한 문제형성에 대한 

독립변수로 만든다. 정책설계는 시민에게 행동이나 가치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와 경험을 전하기에 해석은 시민을 통해 발생한다. 시민들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투

표에서부터 국회의원과의 직접적인 대면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정부와 마주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것부터 세금을 내는 일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민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해석의 역동성은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정

책설계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의도치 않은 정책효과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을 대

상으로한 정책설계 요소의 선택과 그 적합도에 따라 정부는 공정과 불공정 사이를 오가

며, 의제를 드러내거나 숨기고, 도움이나 부담을 줄 수 있는 한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전혀 무관하기도 하다.

해석의 역동성으로 나타난 결과는 또다시 사회적 맥락을 결정짓는데, 이는 정책설계



의 효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있듯이 민주적 제도, 정의, 문제해결, 

시민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의 4가지 요소는 사회를 4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들로 민주주의 위한 정책설계의 효과를 설명해준다.

첫 번째 가치는 민주적 제도로, 민주적 정치제도와 과정이 공공정책의 반응성을 담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제도들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며,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높인다. 두 번째 가치인 문제해결은, 공공정책은 집

단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사회의 주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함을 의미

한다. 세 번째 가치인 정의는, 정책은 정의에 부합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 아래 동

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공감능력이 배양

되며 물질과 자원은 공정성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Deutsch 1985). 

마지막으로 시민성은 정책설계의 핵심가치이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수준의 공공정책이나 관련 기관을 직접 경험하며 시민성을 함양하기 때문에, 정책은 

‘선량한 시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정치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지, 시민은 공공정책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

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책설계 과정 또한 인과적 구조를 바탕으로 도식화하면 정

치적 설계(degenerative policy design)와 과학 및 전문적 설계(scientific and 

professional policy design)로 나뉜다(Schneider&Ingram 1997). 이 중 정치적 설계

는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개입이 제한적이고 일부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설계 구조

보다 일반시민 및 다양한 관련 이해집단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3> 정치적 정책설계

    자료: Schneider&Ingram(1997; 103) 재구성

   



  

정치적 정책설계는 <그림 3>와 같이 도식화되는데, 불평등 및 불공평에 의한 문제가 

핵심이며 일반시민을 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해석과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인과구

조가 성립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정책결정 체계에서 문제는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와 혜택, 혜택과 부담의 당위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구성, 전략을 정당화

시키는 제도적 문화, 의사소통의 기만적 패턴과 정치권력의 사용 등에 의해 특성화된

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정책이 제시한 혜택과 부담에 의해 잠재적 대상 집단이 되는데 

이는 정치권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수혜집단·주장집단·의존집단·이탈집단 등 4가지 

종류로 정책 대상집단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잠재적 대상집단들에게 또 다시 정책설계가 제공하는 민주주의·

정의·시민성·문제해결역량에 관해 도구적·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면, 대상집단의 종

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메세지는 각 집단마다 다르게 해석되며 각기 다른 의미로 

수신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성향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형

태의 정책태도와 참여유형들은 해석적 역동성으로 발현된다.

이처럼 다원성과 민주성 그리고 시민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민주적 정책설계는 전 국

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여적 거버넌스를 지향하

는 현 시점에서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및 절차를 제공해주는 의의를 지닌다. 

III. 제도적 논의: 공론조사 숙의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발족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론

화위원회는 원활한 공론조사 운영을 위한 핵심적 주체이자 공론화에 참여하게 되는 다

양한 정책행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2)로 수행되는 만큼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론화 절차가 수행된다. <그림4>에서처럼 주요 

행위자는 공론화위원회 외에도 원전정책에 있어서 갈등관계 있는 공사중단측과 공사재

개측 집단이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말들에 영향을 받는 시민참여단이 일반국

민을 대표해 공론화 장에 참여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전문가 2인, 과학기술 전문가 2인, 조사통계 전문가 2인, 갈등관리 전

문가 2인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각 전문분야에 맞게 4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공론

화 과정에 주요 의제를 선정해 검토하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한 분과별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도 구성하였다.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a)에 따르면, 시민참여형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형 공론조사 방식으로 새롭게 고안된 숙의적 여론조사 방법인데,

Fishkin교수가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을 근거로, 대표성을 보다 확보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그리고 숙의과정의 실체성 확보가 주요 특징이자 차별성으로 설명된다.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2017; 138)

공사중단측과 공사재개측으로 구분되는 이해관계자집단은 공론화 운영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해서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양 집단간 그리고 시민참여단, 공론화위원회와의 원할

한 소통을 진행했다. 소통협의회는 재개측의 대표와 중단측의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재

개측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참여하였고 중

단측에서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소통협의회를 통해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론방식을 설계해 나갔다. 시민

참여단은 이중추출법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주민등록 

기준)들을 지역(16개 시도)․성․연령으로 3차원 층화(160개 층)한 후, 비례배분한 

20,000명을 층화 무작위추출하여 1차 표본을 구성하고, 1차 표본(20,000명)을 건설 

재개/중단/판단유보․성․연령으로 3차원 층화(30개 층)한 뒤, 비례배분한 500명을 층화 

무작위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시민참여형조사에서 핵심 행위자는 시민참여단으로, 공론조사의 프로그램은 시민참여

단의 숙의를 위한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시민참여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숙

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는데 그 기간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2017년 10월 15일까지 총 33일이다. 숙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일정순서대로 정리

하면 <표1>과 같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측

과 건설중단측이 전달하는 주장과 정보들을 접하며 이를 바탕으로 숙의를 수행했다. 이 

중 참여자 간의 가장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던 일정은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회

이다.   종합토론회는 2박3일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숙의에 집중할 수 있

는 기간이었으며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측 및 건설중단측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학습

이 가능했고 시민참여단간에 토의를 통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었

던 과정이었다. <표2>에서 나타나있듯이 4번의 세션마다 건설재개측과 건설중단측의 

발제 후, 시민참여단은 장소를 옮겨 시민참여단간의 분임토의를 진행하였고 다시 세션

발제가 이뤄진 장소로 돌아와 분임별로 발제자와 직접 소통을 통해 질의응답을 수행했

다. 분임토의를 위해 시민참여단은 9~10명으로 소그룹화되었다. 각 세션별 발제 후 분

<그림 4>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주요 행위자간 소통



  

임토의는 종합토론회의 핵심과정으로 시민참여단이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이

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숙의과정을 통해 알게 된 쟁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

고, 전문가 질문을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된 과정이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a).

일자 프로그램 세부 내용

2018.09.16
오리엔테이

션

공론화의 의미와 취지 설명, 시민참여단 역할과 숙의과정

안내

신고리5,6호기에 대한 2차 설문조사 시행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측의 입장 발표

2017.09.28
숙의 자료집

발송

제1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개요 (공론화위원회가 작성)

제2장.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 (공론화위원회가 작성)

제3장 및 제4장. 건설재개측 주장, 건설중단측 주장

(각 집단이 직접 작성)

2017.09.21
.
-

2917.10.07

이러닝

시민참여단 전용 학습플랫폼(총 6강으로 구성)

1강. 공론화에 대한 이해

2강.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안전성

3강. 재개 및 중단에 따른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의 영향

4강. 재개 및 중단에 따른 국가산업의 영향

5강.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망

6강. 종합의견

2017.10.13
.
-

2017.10.15

종합토론회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이유)

2세션. 쟁점토의1(안전성/환경성)

3세션. 쟁점토의2(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 종합토의(최종선택과 사회적 수용성)

<표 1> 시민참여단의 숙의 프로그램

일자 시간 세부 내용 기타

10.1
3
(금)

19:00∼
19:40 40’ 3차 조사

20:00∼
20:15 15’ <개회식> 언론취재

20:35∼
21:00 25’ <분임별 인사 및 토의규칙 숙지>

10.1
4
(토)

09:00∼

12:50

230

’

<세션1> 총론 토의(건설재개/중단 각각

25분씩)
생방송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및 질의응답

14:10∼

17:40

210

’

<세션2> 쟁점 토의(1) (건설재개/중단 각

각 15분씩)

<표 2>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구성



분임토의는 각 분임별로 모더레이터를 할당하여 효율적인 토의운영을 도모했는데, 모

더레이터들은 중립성을 유지하고 시민참여단의 토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2차례

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각계각층 갈등관리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토

의 후 질의응답은 토의시간 동안 모더레이터가 본인이 담당한 분임의 대표 질문을 

1-2개로 추린 후, 분임별 질의시간에 시민참여단이 직접 1분 이내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질의·응답은 세션별로 재개 및 중단 관련 각각 10개씩 20개 질의응

답(질문 당 2분 답변)을 갖고, 재개 및 중간 측 주장관련 상호검증을 위해 발표자 및 

응답자간의 반론(2분) 및 재반론(1분)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종합토론회 기간 동안 시

민참여단에게 주어진 숙의시간은 총 675분으로 1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숙의과정에 

활용되었다(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a). 

결국 한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에너지정책결정과정

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

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었으며, 국가의 사회문제해결 역량

의 발전 기회이자 국민들에게는 시민성을 함양할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존의 정책내러티브 분석틀의 가설을 활용하였다. 위험과 안전

의 규제형성과정에서 규제대상으로 원자력발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담론이 어떤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및 질의응답

19:10∼

19:25
15’

<시민참여단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 건설현장, 미래세대 및 지역주민 의견

19:25∼

20:00
35’ <세션 1,2 보충 질의·응답>

10.1
5
(일)

08:30∼

12:00

210

’

<세션3> 쟁점 토의(2) (건설재개/중단 각

각 15분씩)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및 질의응답

13:20∼

14:50
90’

<세션4> 마무리 토의 (건설재개/중단 각

각 10분씩)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및 질의응답

14:50∼

15:30
40’ 4차 조사

15:30∼

16:00
30’ <폐회식> 송별사, 인증서 수여, 소감발표 언론취재

자료: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a; 35) 재구성



  

프레임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설계의 과정에서 각 

집단이 구사하는 전략들에 관한 정책내러티브의 가설은 일반적으로 수준에 따라 미시와 

중범위,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위험규제 형성과정에서 각 관련 정책옹호연합 또는 관련 대상집단이 취하는 전략에 

따라 <표2 >와 같이 서술전략(가설1,2,3,4,5), 프레임(가설6,7)1, 서술요소(가설8), 서

술학습과 정책변동(가설9), 미디어 프레임(가설10), 정책환류효과(가설11)이라는 6가

지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3 >의 6번째 가설인 실제 규제과정에

서 어떠한 프레임이 담론에서 효과적으로 제시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6번째 프레임

전략 가설을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기로 한다.

구분 가설 내용 선행연구 및
출처

가설1.
비용
편익
전략

승자집단은 패자집단보다 다수의 편익확대를 강조
할 것이다.
패자집단은 승자집단보다 다수의 비용부담을 강조
할 것이다.
승자집단은 패자집단보다 소수의 비용부담을 강조
할 것이다.
패자집단은 승자집단보다 소수의 편익집중을 강조
할 것이다.

McBeth et al.
2007
Jones&McBeth
2010
Shanahan et al.
2013
Gupta,
Ripberger, and
Collins 2014
Shanhan et al.
2017a

가설2.
인과
관계
및

비난전략

패자집단이 승자집단보다 비난전략을 더 활용할

것이다.

승자집단이 패자집단보다 비고의적 인과관계를

강조할 것이다.

패자집단이 승자집단보다 고의적 인과관계를

강조할 것이다.

Crow&Berggre
n 2014
Shanahan et al.
2013b
Shanahan et al.
2014
Shanhan et al.
2017a

가설3.
악의적
비방 및
호의적
과시전략

승자집단은 패자집단보다 호의적 과시전략을 더

활용할 것이다.

패자집단은 승자집단보다 악의적 비방전략을 더

활용할 것이다.

Shanahan et al.
2013
Crow&Berggre
n 2014
Heikkila et al.
2014
Leong 2015
Merry 2015
Shanhan et al.
2017a

<표 3> 정책내러티브 분석을 위한 가설구조



가설4.
과학적

근거 활용
전략

승자집단은 패자집단보다 확신을 위한 과학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패자집단은 승자집단보다 반박을 위한 과학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Crow&Berggre
n 2014
Gupta,
Ripberger, and
Collins 2014
Smith-Walter
2016
Shanhan et al.
2017a

가설5.
이야기
전략

승자집단이 패자집단보다 인물중심 이야기를

강조할 것이다.

패자집단이 승자집단보다 비유적·서정적 이야기를

강조할 것이다.

패자집단이 승자집단보다 이야기 전략을 활용할

것이다.

McBeth et al.
2012
Crow&Lawlor

2016

Shanhan et al.
2017a

가설6.
프레이밍

안전성, 환경성 등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된

거시프레임이 미시프레임 보다 더 효과적이다.

개인 또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비용편익과 같이

미시프레임이 거시프레임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산업수출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된 거시프레임이 미시프레임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일부 피해사례나 소수의 수혜사례 등과 같은

미시프레임이 거시프레임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Shanahan et al.
2008
Crow&Lawlor
2016
Shanhan et al.
2017a

가설7.
이야기
프레임

청중을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대상으로 전제한

정책서술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청중을 피해자 상황에 놓인 대상으로 전제한

정책서술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청충을 미래세대로 전제한 정책서술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Crow&Lawlor

2016

Shanhan et al.
2017a

가설8.
정책서술
구성요소
활용도

정책서술에 포함된 구성요소 종류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서술에 포함된 구성요소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적일 것이다.

Shanahan

Jones and

McBeth 2011

Shanhan et al.
2017a

가설9.
정책서술
학습과

정책서술학습은 정책문제를 재프레이밍한다.

정책서술학습은 등장인물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한다.

Shanhan et al.
2017a



  

<참조>　주지예（2019) 재인용

정책서술 프레임은, 서술의 프레임과 이야기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서술의 프레임은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며 이야기 프레임은 청중 

또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려는지와 연관된다. 정책문제의 프레임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거시적 차원은 사회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문

제정의를 의미하고, 미시적 차원은 개인 또는 일부 집단에 수준의 문제정의를 말한다. 

특히 거시적 차원의 프레임은 이미 공론조사 과정에서 유형화되어 있는데, 안전성, 환

경성, 안정적 전력수급,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경제성 그리고 국가산업 등이 있다. 반면 

미시적 프레임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프레임을 말하는데, 전기

요금, 피해사례 또는 수혜사례와 같은 수준의 프레임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이야기 프

레임은 Crow&Lawlor(2016)의 연구에서 제기된만큼, 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야기 프레임은 특정 청중 또는 독자를 겨냥하기 위한 말하기 전략이기도 

한데, 주로 보수, 진보와 같은 정치이념을 활용하거나 피해상황에 놓인 대상으로 전제

하는 것 또는 특정 세대 또는 시점을 공약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NPF의 중위수준 가설10번과 11번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명제 [프레임]: 거시프레임이 미시프레임보다 더 지배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1 안전성, 환경성 등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된 거시프레임이 미시프레임보다 

더 담론구조에 중심에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개인 또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비용편익과 같은 미시프레임이 거시프레임

보다 더 담론구조에 중심에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일자리 창출 및 산업수출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된 거시프레임이 미시

프레임보다 더 담론구조에서 중심에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4. 일부 피해사례나 소수의 수혜사례 등과 같은 미시프레임이 거시프레임

정책변동
가설10.
미디어
프레임

진보언론은보수언론보다정보전달중심의담론을형성할것이다.

보수언론은 진보언론보다 논쟁 중심의 담론을

형성할 것이다.

Shanhan et al.
2017a

가설11.
정책환류
효과

민주적 정책설계는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민주적 정책설계는 정치신뢰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민주적 정책설계는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Mettler 2002
Mettler&Soss
2004
Jordan 2013
Larsen 2018
박종als 1994
Erickson&Tedi
n 2005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거시프레임과 미시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결과 <표2>에서처럼 

건설재개측과 건설중단측 모두 다양한 프레임을 균형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재개측의 경우 피해

자 사례의 프레임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범위와 자료수집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 분임 토의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의 녹취록은 

특정한 형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서 비정형데이터이며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로의 작업을 수행한다(이태헌·정하영·김나랑 2018). 시민참

여단 48개조가 4번의 세션을 통해 분임토의를 진행하면서 종합토론회 기간

(2017.10.13.-2017.10.15)동안 발생한 48개조의 4차례의 세션별 토의 녹취록 총합 

192개 녹취파일을 분석자료로 하며, 텍스톰(textom)이라는 웹기반의 형태소 분석 및 

정제 솔루션을 활용하여 업로드 및 형태소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녹취에 표기

된 20,066개의 문단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하였는데, 세션별로 보면 1세션의 문단

수는 4,283개(21%), 2세션은 5,912개(29%), 3세션 5,530개(28%), 4세션 4,341개

(22%)로 정리되었다.

세션 문단수 비율

1세션 4,283 21%

2세션 5,912 29%

3세션 5,530 28%

4세션 4,341 22%

합계 20,066 100%

<표 4>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분석 문단수

   그리고 분석문단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석되어질 출현단어

들을 추출하였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담론은 의미네트워크(Semantic 

Network)형태로 분석하며, 단어간 공출현 관계 인접행렬 등의 메트릭스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한다. 각 세션별로 활용된 단어는 1세션에서는 6,767개의 추출단어 중 500

개(7.4%)의 단어를 정제하였고, 2세션에서는 5,651개의 추출단어중 482개(8.5%)의 

단어를 정제하였다. 3세션에서는 7,319개의 추출단어중에서 497개(6.8%)의 단어를 정

제하였고, 4세션에서는 7,884개의 추출단어중에서 466개(5.9%)의 단어를 정제하였다. 

이렇게 정제된 단어는 각 분석별로 분석상황에 맞게 다시 추출되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에 대한 효과는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녹취록에 대한 빅데이터 분

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담론분석, 매개중심성 크기에 따른 인

식담론으로 구분되었으며, 프레임별로 실제 시민참여단들이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성분석을 실시했다. 정제된 전체 단어에서 각 프레임의 특성에 

맞는 단어들을 추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300개의 감성단어들이 추가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총 정제 단어(500개)중 프레임과 관련된 118개의 단어에서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단어는 64개(54%)이고, 안정성은 34개(19%), 환경성은 20개(17%)의 단어가 

고려되었다. 

2) 분석방법

이러한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하여, 각각의 분석은 출현단어의 빈도가 상위인 것과 

불용어, 공론화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위50개 단어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공출

현 단어들의 인접관계를 통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CONCOR 또는 

Clauset-Newman-Moore)으로 그룹화하고 연관성이 높은 단어의 군집을 담론형성으

로 본다. 이때 Clauset-Newman-Moore으로는 녹취파일 전체의 의미망이나 단어의 

상관성과 연관성이 높은 언론의 의미망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맥락적인 담론을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공출현한 전체 단어들의 상관관계별로 분

류하여 상관성이 높은 의미망을 구분하여 분류해주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반복상관관계수렴방법) 분석을 녹취파일 전체와 언론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면, 부분의 연관성과 인접성을 통해 담론과 맥락을 분석하는데는 Clauset- 

Newman-Moore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이는 인접행렬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연결에

서 거리가 가까운 즉, 주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동시출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에서 부분(캐릭터, 프레임, 세션별)에 대한 분류 알고리즘은 전체와 다른 알

고리즘으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향력 지수 즉, 연결차수(Degree), 매개중심성이나(Betweenness centrality) 

세션 추출단어
(중복포함)) 빈도 정제단어

(중복포함)
정제단어빈
도

1세션 6,767 60,550 500 28,602

2세션 5,651 50,254 482 22,269

3세션 7,319 58,425 497 25,674

4세션 7,884 47,979 466 18,003

전체 17,190 217,208 500 94,548

<표 5>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분석단어



위세중심성(Eigen vector) 등의 단어간 위치와 역할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 담론내 

주요 논점과 논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연결차수는 개별 노드의 관계에 대한 

진입진출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해주어 단어간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주요 단어와 단어간 매개의 역할을 함으로써 맥락에서 중요한 관계에 놓인 단

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세중심성은 주요한 단어에 연결된 단어의 위치를 파

악하여 맥락을 파악해주는 보조적 단어의 위세적 위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연결관계에 차이가 있어 단어간 매개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 매개중심성을 통

해 담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key word)를 판단하고, 연결관계에 높은 상

관성이 있어 단어간 매개의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주요 단어로의 경로에서 중요

한 관계를 판단하는 위세중심성을 활용하여 핵심어를 판단하는 근거 단어를 찾고자 하

였다. 다시말해, 단어와 단어간 매개적 역할이 많이 형성된 프레임, 등장인물별, 세션별 

분석에 매개중심성이 활용되며, 주요 핵심단어의 감성이나 의미를 분석하는 감성분석이

나 언론분석에는 위세중심성을 활용하였다. 

각 텍스트 분석에서 그룹마다 매개중심성 또는 위세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만 선정

하여 표시했는데, 실제 분석시에는 연관되어 클러스터링 된 그룹의 단어들을  맥락적

(Context) 해석(Interpretivism)으로 접근한다.

Ⅳ. 분석결과

1. 안전성에 프레임 감성분석 결과

시민참여단의 프레임별 감성분석은 실제 종합토론회의 4개의 주요 세션에서 지정되

었던 프레임인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안정성에 대한 시

민들의 감성은 위기감, 걱정과 의문, 불확실성, 불안감, 의심 다섯가지로 나타났다. 첫

째, 안전, 안전성, 사고, 위험, 갈등, 한계 등의 단어들이 주요 단어들로 구성되어 사고

나 안전 등 안전성에 대한 위기감의 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대, 피

해, 의문, 해결, 걱정, 고민, 우려 등의 감성 단어가 출현하였다. 이는 방사능과 피폭 피

해 등에 대한 걱정과 의문의 감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혼란, 비싸, 동의, 위험성, 팩

트, 거짓말, 보완, 잘못 등의 감성단어들이 출현하고 있고, 주요 단어 이외에도 연관단

어들이 민항기, 누출, 미사일 등의 단어들로 보아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 감성이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불안, 감당, 모순, 검증, 호소, 체감, 희망 등의 감성단

어들이 출현하였고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의 감성이 나타났다. 다섯째, 완벽, 뛰어나다, 

의구심, 불안정 등의 단어들은 안정성에 대한 논의 중 안심과 의심의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심의 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성 감성 중에서 걱정과 의문

의 감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연결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룹

안전 113 0.013 3411.103 1

안전성 105 0.012 2674.976 1

건설 105 0.012 2872.720 1

사고 100 0.012 2427.885 1

위험 94 0.012 1915.276 1

관심 17 0.010 78.258 1

갈등 16 0.009 68.148 1

설비 17 0.009 88.376 1

사회 70 0.009 1113.790 1

한계 16 0.009 87.010 1

반대 32 0.013 410.177 2

피해 30 0.013 360.268 2

의문 27 0.012 236.721 2

찬성 27 0.012 295.029 2

걱정 26 0.012 281.002 2

해결 25 0.011 222.798 2

고민 22 0.011 153.693 2

신뢰 19 0.010 182.234 2

우려 18 0.010 96.012 2

적극 17 0.009 83.514 2

혼란 24 0.011 192.628 3

비싸 22 0.010 173.335 3

동의 18 0.010 86.798 3

위험성 76 0.010 1268.943 3

충돌 17 0.010 83.069 3

팩트 21 0.009 165.619 3

거짓말 18 0.009 136.343 3

증가 18 0.009 121.511 3

보완 14 0.009 42.700 3

잘못 15 0.009 75.331 3

불안 26 0.012 267.664 4

<표 6> 안전성 프레임의 감성분석 지표



<그림 5-8> 안전성 프레임의 감성분석

감당 16 0.009 68.733 4

모순 15 0.008 86.195 4

검증 9 0.006 36.558 4

호소 10 0.006 46.773 4

안정성 34 0.005 194.841 4

떨어진다 7 0.005 11.072 4

체감 5 0.004 5.195 4

방사선 26 0.004 134.499 4

희망 5 0.003 4.017 4

완벽 12 0.007 44.167 5

뛰어나 10 0.006 36.373 5

의구심 7 0.005 15.082 5

불안정 14 0.002 29.784 5



  

2. 환경성 프레임 감성 분석 결과

  환경성 감성분석 결과 대립갈등, 불만, 불안, 대안, 의심 총 다섯 개의 감성 그룹으

로 나눠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대립갈등은 환경, 폐기물, 친환경, 미세먼지와 함

께 갈등, 합의 대규모, 설득에 대한 감성단어들이 출현하였고 이는 환경과 폐기물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감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방사능, 자연, 쓰나미, 오염 등의 단

어와 공포, 적극, 논쟁, 거짓의 감성단어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로 인

해 관리불가능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근거와 공포감 등에 불만의 감성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셋째, 불안은 지진, 온실가스, 방사선, 누출 등의 단어와 의문점, 충격 등

의 감성단어가 연결되어 자연재해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의 감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성 감성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감성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감성으로 나타났다. 

단어 연결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룹

환경 261 0.006 20008.138 1

폐기물 204 0.005 7496.680 1

핵폐기물 201 0.005 8219.161 1

미세먼지 163 0.004 4268.135 1

친환경 136 0.003 2975.489 1

위험하다 9 0.003 16.792 1

갈등 8 0.003 15.484 1

합의 8 0.003 16.329 1

대규모 8 0.003 15.343 1

설득 7 0.003 14.184 1

방사능 185 0.005 5883.719 2

자연 173 0.004 5698.536 2

쓰나미 134 0.004 2573.017 2

오염 105 0.003 1415.945 2

지속 7 0.003 13.649 2

검증 7 0.002 13.630 2

공포 7 0.002 9.927 2

적극 6 0.002 10.773 2

논쟁 7 0.002 13.375 2

거짓 6 0.002 8.547 2

지진 182 0.004 6622.622 3

온실가스 153 0.004 3267.860 3

방사선 126 0.003 2102.494 3

<표 7> 환경성 프레임 감성분석 지표



누출 9 0.003 15.029 3

아닌데 7 0.003 10.757 3

테러 9 0.003 16.290 3

방식 7 0.002 13.135 3

의문점 7 0.002 11.826 3

충격 7 0.002 11.006 3

재해 81 0.002 776.412 3

사회 209 0.005 12069.090 4

바다 131 0.003 2715.552 4

예산 107 0.003 1716.902 4

중단하자 8 0.003 16.867 4

역할 8 0.003 16.109 4

생명 7 0.003 14.034 4

납품 7 0.002 13.598 4

좋다 7 0.002 10.866 4

정치 6 0.002 10.418 4

민주주의 6 0.002 12.093 4

환경성 153 0.004 4513.749 5

설득력 7 0.002 13.761 5

설비 6 0.002 10.405 5

전문성 5 0.002 8.817 5

제도 5 0.002 6.753 5

중립 5 0.002 8.560 5

희망 4 0.002 5.508 5

폐지 3 0.001 3.662 5

가동률 3 0.001 1.918 5

조작 2 0.001 1.091 5



  

<그림 > 환경성 프레임의 감성분석

4. 경제성 프레임 감성 분석 결과

경제성 프레임의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 감성 분석결과 우려, 의심, 불신, 두려움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첫째, 우려는 발전, 전기, 전력, 생산, 우려, 왜곡 등의 단어

들이 연관성 있는 감성단어들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생산에 대한 왜곡된 비용이나 이익

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의심은 반대, 의문, 찬성, 아닌데, 

관심, 불안 등의 단어가 감성단어로 출현하였다. 주로 원전수출이나 경제성에 대한 의

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불신은 증가, 수요, 팩트, 신뢰, 개선, 문제점, 

설득력 등의 감성단어들이 출현하였다. 동시출현 한 단어들과 동시에 볼 경우 경제성 

논의 중 전기수요와 안전, 요금 등에 대한 사실적 근거와 문제점 등으로 불신의 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두려움에 대한 감성은 잘못, 수용, 고민, 중립, 공포 등

의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과 일자리 등 경제성 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감성적 논의 중 가장 큰 감성은 우려에 대한 감성으로 

나타났다. 



단어 연결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룹

발전 114 0.012 3168.487 1

전기 110 0.011 2496.197 1

전력 91 0.010 1400.157 1

생산 86 0.010 1205.473 1

우려 41 0.010 343.548 1

동의 38 0.010 280.482 1

왜곡 38 0.009 231.085 1

구조 39 0.009 305.869 1

비용 76 0.009 902.667 1

이익 77 0.009 1121.463 1

반대 60 0.012 1059.486 2

의문 54 0.012 590.033 2

찬성 55 0.011 770.049 2

해결 47 0.011 437.887 2

피해 47 0.010 623.924 2

걱정 45 0.010 412.684 2

경제성 83 0.010 1167.012 2

아닌데 41 0.010 368.321 2

수출 86 0.010 1527.994 2

관심 36 0.009 224.968 2

불안 31 0.008 138.053 2

증가 49 0.011 529.029 3

수요 48 0.010 514.258 3

팩트 42 0.010 281.819 3

설비 43 0.010 396.274 3

신뢰 34 0.009 205.616 3

가정 67 0.008 691.320 3

개선 32 0.008 201.038 3

문제점 29 0.007 153.440 3

설득력 27 0.007 129.056 3

전기료 52 0.007 348.400 3

<표 8 > 경제성 프레임의 감성분석 지표



  

<그림 > 경제성 프레임의 감성분석

종합하자면, 정책문제의 프레임은 정책연합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거시

프레임이 미시프레임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미시프레임보다는 거시프레임 위주로 담론이 형성되었다.  언급된 단어에 따르면 가장 

잘못 41 0.010 296.759 4

수용 41 0.010 324.922 4

고민 40 0.010 334.069 4

일자리 73 0.009 793.685 4

전기요금 52 0.007 350.545 4

중립 26 0.007 98.337 4

중지 25 0.006 143.803 4

자원 51 0.006 397.426 4

공포 22 0.006 63.766 4

장점 22 0.006 68.071 4



많은 언급이 된 것은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단어는 64개(54%)이고, 안정성은 34개

(19%), 환경성은 20개(17%)의 단어로 경제성 요인이 언급은 많이되어 규제설계에 중

요한 요소로 나타났지만. 감성분석 결과 안전과 연관된 규제에 있어서는 실제 비용과 

편익의 구조를 넘어서 위기감, 걱정, 의문, 불확실성, 불안감, 불신, 의심의 감성 등이 

경제성, 안전, 환경 프레임에서 감성단어로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과 위

험 관련해서는 규제설계에 이러한 감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규제설게과정과 메카니즘

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비용과 편익수준부도 더 위험 회피적인 규제설계가 이

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표 9>를 살펴볼 때 최종판단의 주요요인도 어느 한가지 

담론이 아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함에도 안전성과 환경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이 나타났다.

판단요인 2차 3차 4차

1) 안전성 측면 6.70 6.71 6.70 
2) 안정적 에너지공급 측면 6.32 6.27 6.33 
3) 전력공급 경제성 측면 6.00 5.87 5.97 
4) 지역 및 국가 산업 측면 5.75 5.67 5.92 

5) 전기요금 측면 5.63 5.63 5.66 
6) 환경성 측면 6.37 6.32 6.29 

<표 9> 최종판단의 결정 요인 추이(7점 척도)

<참조 인용>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보고서

Ⅴ. 결론

본 연구는 규제 형성 과정, 특히 위험과 안전과 연관된 규제에 있어 최근 증가하는 

숙의적 시민참여에 의한 규제설계 과정과 기제를 시민참여형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해 담론형성과 프레임의 효과

성에 대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규제 과정에서 핵심 행위자로 부상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서

술학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민참여단은 정책연합이 전달한 정책서술들을 바탕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재프레이밍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인 정책선호를 결정하였다. \

시민담여단의 학습과정을 보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은 건설재개측에게 유리했던 경제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

전성은 양측 집단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이미 지배적인 프레임이었

으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레임은 경제성이었던 것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단가가 싼 전기요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편

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담론이 항상 시민들의 정책문제의 주요 프

레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에서는 원자력을 줄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데는 본 감성분석의 결과처

럼 근본적으로 위험을 동반한 규제 영역에서는 위기감, 걱정, 의문, 불확실성, 불안감, 

불신, 의심의 감성 등이 실제 담론구성과정에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험관련 규제정책의 형성영역에서 단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

지만 향후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재생의 확대와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결정한 모순적인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과정의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해 결정 기제를 밝혔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파악되듯이, 어떠한 프레임

을 중심으로 정책서술이 제공되고 특정 주제의 분임토의가 진행되더라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은 경제적 프레임으로 귀결되었으며 시민들은 안전하지만 경제성에 의문을 주는 신

재생에너지 보다는 안전에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경제성에 의문을 주지않는 원자력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감성분석을 통해 앞으로 위험과 안전분야에 규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으로인

해 과대한 위험과 불안에 대한 규제 비용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는 규제설계가 되지 않고,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불안과 

의심의 감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의 규제형성과정을 넘어 참여와 숙의 

규제설계와 함께 실제 실험등을 통한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규제설계(evidence based 

regulation design)으로 전환을 통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설계

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특성상 분석대상 선정과 해석의 주관성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시된 논의의 일반화를 위해 변수의 선정과 측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과기제에 대한 설명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통한 추가적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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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의 발전방향: 식품안전 정책분야의 규제차등화 관련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김원용3)

Ⅰ . 서론

식품산업은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18년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

공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67%에 달하고 있어 어느 산업군보다 

규제 신설 및 강화 시에 중소기업·소공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띠라서 분석을 통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화 방안 제시가 중

요하게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은 계속

되고 있다. 2008년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발

생하는 과도한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

다. 초기에는 단순히 규제의 양적인 감소나 완화에 만족하였으나 지속적인 규제개

선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비용부담의 감소 

혹은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심우현외, 2018).

이런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수준 차등 적

용(규제 차등화)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하고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규제차

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

로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인 형평성

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효

율성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규제 신설 및 강화시 요구되는 규제영향분석에도 중소기업 영향평가 부분에 규제차

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분석 내용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Choi, 2018). 신설된 제도가 중소기업 차등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규제차등화 제도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고 식품안전분야 실제 규제 사례를 

통해 예비분석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

색하여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선임연구원



Ⅱ . 식품분야에 있어 중소기업 현황

1. 식품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1) 중소기업 기준

과거에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판단에 종사자수, 자본금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부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범위 기준을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농업·임업·어업 및 식품제

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800억 원 이

하,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표 1> 식품관련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기준

식품관련 업종 규모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9.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개정 2017. 10. 17.>

(2)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제조업·광업은 종사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은 종사자수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식품관련 업종 소상공인은 아래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면서 종사

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자가 대상이다.



  

<표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식품관련 업종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
조 제1항 관련) <개정 2017. 10. 17.>

2. 식품 분야에 있어 중소기업 현황

전체 식품제조업체(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중에서 매출액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업체수는 전체 업체수의 97.67%에 달하고 1,000억원 미만의 업체수를 기

준으로 할 경우 99.75%에 달해 식품분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산업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표 3>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

출처 : 2018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매출액 규모별 업체현황(축산물가공품, 건강
기능식품은 제외된 수치임)

구분 업체수
점유율(%)

1억원미만  16,852 56.19
1~5억원 6,163 20.55

5~10억원 2,338 7.80
10~20억원 1,652 5.51
20~50억원 1,575 5.25

50~100억원 711 2.37
100~300억원 447 1.49
300~500억원 110 0.37

500~1,000억원 66 0.22
1,000~2,000억원 34 0.11
2,000~5,000억원 25 0.08

5,000~1조원 11 0.04
1조원 이상 8 0.03

계 29,992 100.00



Ⅲ . 규제차등화 원칙 및 적용 기준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및 규제차등화 제도 도입 연혁

(1) 규제영향분석 작성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2009.1.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목적으로 

2008년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소기업 제도개혁방안’을 토대로 「행정규

제기본법」 제7조를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보완하

여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부담을 부과하는가에 대해 평가·검

토하게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였다.

(2) ‘중소기업 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2013.6.28.)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내 ‘중소기업 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규제 차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3)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 

부여(2015.5.18.)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

본법」제7조 제1항을 개정(2015.5.18..)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

는 경우,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의

무를 부여하였다.

(4)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 차등화제도의 근거 마련(2018.4.17.)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항목을 규제영향분석서에 신설하고 규제 차등화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과도한 규제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아, 201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 차등화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개념 및 목적4)

(1) 규제 차등화 개념

해당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별 부담을 파악하여, 규제부담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 규모별로 규제 강도를 달리 하는 것으로, 규제기

준․절차, 시기 및 주기, 제재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차등화 목적

규제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은 중소기업이 휠씬 크므로(안승구외, 2018)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규제 차등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규제 차등화 적용 기준 및 방법

(1) 규제 차등화 적용기준5)

차등화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의 선정을 위해 종사자규모, 매출액, 자본금, 공사금

액과 같이 기업규모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본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 등과 같은 대체기준을 고려하기도 한다.

1) 종사자 규모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차등화 적

용 예시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6).

2) 매출액 기준

전년도(또는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차등화 적용 예시로 100억원 이상 HACCP의무화 시행('17.12)에 따라 대

상 업체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즉시 HACCP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가능도록 개정

하였다7).

4) 최수정외, 중소기업 규제방식 개선 및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연구원, 2016.10
5) 최수정외, 중소기업 규제방식 개선 및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연구원, 2016.10
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73호)



3) 자본금 기준

자본금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차등화 적용 예

시로 자산총액 100억이하 기업은 독립된 외부회계감사 의무면제 등을 들 수 있다.

4) 기타

공사금액, 시설면적,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중소

기업으로 분류한다. 차등화 적용 예시로 1일 폐수배출량 1천 500세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의무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2) 규제 차등화 방법8)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방법은 규제 내용의 차등화, 규제 절차의 차등화, 규제 시

기의 차등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규제 내용의 차등화
규제 내용의 차등화는 다시 완전 면제 방식, 비규제적 대안의 적용, 그리고 기준 

및 강도의 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 면제 방식은 특정 유형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규제

집단에 대한 해당 규제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 차등화 방식

을 말하고 비규제적 대안 적용 방식은 특정 유형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규제집단에 대한 해당 규제를 면제시키되 규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비

규제적 대안, 예컨대 정보제공이나 교육, 경제적 유인의 제공 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준 및 강도의 완화 방식은 인허가, 승인, 감면 등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 규제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완화하거나, 인허가의 신고제 전환과 같이 규제의 

강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2) 규제 절차 및 시기의 차등화
규제 절차의 차등화는 특정 범주의 중소기업에게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

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간소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

며,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53호)
8)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규제 시기의 차등화는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서류제출,

신고 및 보고,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등의 시기와 주기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형

태의 차등화 방식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는 ‘규제 순응확보의 차등화’를 언급하고 있고 예시로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사, 감독, 단속 등 완화를 들고 있다.

Ⅳ . 현행 규제차등화 내용

1.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 및 절차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영체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과 각 부처, 규제개

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문가 패널, 업계 간 협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

다.

<그림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2) 평가절차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운영되고 있으

므로, 규제차등화 운영절차는 규제영향분석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다.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하기 위

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고, 규제영향분석서 기재사항에 중소

기업 규제영향분석을 신설했고 기업규모별 현황 및 규제부담비율 파악, 중소

기업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규제차등화 등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안 제시를 

의무화하였다.

2. 예비분석

(1) 필요성

예비분석은 향후 불필요한 규제 차등화의 적용이나 이에 따른 비용편익분

석의 수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부담완화에 기여하므로 규제 차등화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규제(안)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게 과도한 규제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예비분석을 통해 개략적으로 확인

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차등화의 적용 여부에 대한 용이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규

모 및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예비분석표 모델은 규제입안자·심사자 

모두 손쉽게 계량적 분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규제 차등화제도의 운영 활

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예비분석의 결과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근거기

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예비분석의 수행절차의 개요9)

규제를 입안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입안하고자 하는 규제의 중소기업 영향,

규제 차등화 적용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초안)에 반영한다.

9)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규제 차등화의 예비분석은 1) 규제 대상 집단(피규제집단) 확인, 2)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3) 예비분석 결과 적용, 4) 최종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서(초안) 작성의 4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2>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수행절차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1) 규제대상집단 확인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를 기재한 후 일반 규제영향분석 실시한다.

2) 규제영역 확인

입안하고자 하는 규제가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기업활동 영역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로 기업의 활동을 생애주기(창업활동, 경영활동,

사업전환활동, 회사정리활동 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규제를 총 12개 부분에 대한 규제 영역으로 도출한 후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규제 영역별 분류상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3) 규제방식 확인

규제의 방식은 정부의 개입 강도에 따라 사전승인규제, 기준규제, 정보규제로 

구분이 가능하며, 도입하려고 하는 규제가 어떤 규제 방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로 사전승인규제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 방식에 비해 높은 

규제 강도를 나타내며, 그에 따른 규제 부담의 절대적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차원에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 높다. 또한 기준규제의 

경우,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있다.

<표 4>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항목명규제 방식 대표적 규제 형식 규제강도

·사전승인규제(허가)

기업 등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등

⇑
·기준규제(기준설정)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투입기준규제와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기준규제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결정, 명령, 조사,

단속 등

·정보규제(신고)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형태의 규제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등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3) 예비분석 모델10)

1) 표본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기업규모 구간별(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로 5~10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각 구간별 

평균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의 비율을 조사한다.

표본조사 결과,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의 비율이 과도한 기업규모 집단에 

대해서 규제 차등화 적용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규제 차등화 적용하고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이 5% 이상~20% 미만인 

경우에도 규제부담 비용이 과도하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5> 산출방식

매출액대비규제부담비용비율 평균매출액
규제부담비용

×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2) 정성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차등화가 적용된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차등화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표 6> 정성적 판단을 위한 기존 사례 예시

10)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규제

방식
부처 규제사무명 차등화 내용

사전

승인

규제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시 

허가 면제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미만 배출 사업장, 폐수 

일일 700세제곱미터 미만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시 허가 절차 면제

해양

수산부

어선 건조･개조 시 

허가 면제
총 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의 건조‧개조 시 허가 면제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행안부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의 사전 동의의무 

면제

건축허가 시 사전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건축물, 학교시설, 재활시설의 

연면적 기준으로 차등 적용

기준

규제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수수료 차등 

적용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어린이 수에 따라 평가인증수수료를 

차등 납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수준의 완화 

및 시행 시기의

차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식품 

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도축장,

농장 등)는 업소별 선행요건(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방역관리 등)을 준수해야 하나, 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 미만 사업자는 완화된 기준인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적용

고용

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인정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요구 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정보

규제

보건

복지부

장부 및 서류 등의 

공급의무

면제

상시 영유아 20명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정보(재산목록 및 소유), 보유직원인사기록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공급의무 차등화 적용

농림축산

식품부

투자관리전문기관 

자산의 출자범위 

설정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게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

국토

교통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지의무 

면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지의무 적용 시 

건설공사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적용

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서 제출

면제

매출･수입액 및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미만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고용

노동부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면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제출 

대상을 차등화

농림축산

식품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의무 

면제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할 의무를 차등 

적용
해양

수산부

수산생물 방역 

교육의무 면제

수면적을 기준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 의무에 대한 

차등화 적용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 방역 교육의무 

면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가축 방역교육 의무에 

대한 차등화 적용



  

3) 예비분석표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에 표본모델, 정성모델 등 

다양한 분석모델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예비분석표 모델의 

경우,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기간이 짧고 규제 입안과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해외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입안 공무원의 

입장에서 신설·강화 규제의 영역·방식과 규제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범용의 분류표(예비분석표)를 설계하여 

제시함으로써 작성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 입안 담당자는 규제 입안 과정에서 해당 규제의 대상 영역 및 규제방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규제대상집단의 업체 수와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여 

예비분석표에 나타난 규제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피규제대상집단의 업체 수와 매출액 정보는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7>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 활용 업종·기업 규모별 분포 현황 자료 확인방법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규제 대상집단의 기업규모별 분포 및 규모별 매출액 확인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지표를 산출한다.

<표 8>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업체 수 백분율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규제대상 집단 내에서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낮을수록 

규제대상 집단 내 규제비용 부담의 편차가 크며,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체대비소기업업체수비율 규제대상업종의전체기업수
규제대상업종의소기업수

× 

http://kosis.kr 접속 → 경기·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별/종사자규
모별 총괄-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에 따른 업종별 기업규모의 분포 현황 확인 가능



<표 9>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매출액 백분율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소규모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낮을수록 규제 대상 집단 내 규제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수 100 이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 비율의 

값이 클수록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지표값에 대해 다음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0~9점 사이)

점수를 가지고 차등화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대비소기업매출액비율 규제대상업종의전체기업총매출액
규제대상업종의소기업총매출액

× 

소기업평균매출액대비근로자수인이상기업평균매출액규제대상업종의소기업평균매출액
규제대상업종의인이상업체의평균매출액



  

<표 11> 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

지표값 비율 차등화 점수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

55% 미만 3
55% 이상 75% 미만 2
75% 이상 95% 미만 1

95% 이상 0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1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2
25% 이상 40% 미만 1

40% 이상 0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400 이상 3
220 이상 400 미만 2
30 이상 210 미만 1

30 미만 0

출처 : 심우현외,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018.08

(3) 예비분석 결과 적용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 예비분석 결과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표 12>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서식

① 규제 영역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근거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 적용 여부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출처 : 2019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Ⅴ . 중소기업 차등화 분석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예비분석표모델 관련

(1) 식품관련 세부업종에 대한 자료수집 한계

분석표 모델은 규제 입법공무원의 업무 편의성과 도움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용이하게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으로 다른 

분석방법보다 작성이 용이하고 범용성이 있어 주된 분석방법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독창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심우현외, 2018). 그러나 실제 분석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피규제대상 집단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5레벨 수준의 업종 선정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대두유에 대한 기준규격을 변경하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대두유 

제조업에 대한 종사자 규모와 매출 규모자료가 필요한데 경제총조사 자료는 

식물성 유지제조업까지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 식품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물성 유지 제조업

<그림 3> 경제총조사 자료 접근 사례(식물성 유지 제조업)

출처 : 통계청 국가정보포털(KOSIS), 경제총조사, 산업세세분류별/종사자규모별 총괄 



  

식품안전 관련 구체적인 분석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자를 확대11)하는 규제에서 피규제집단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12)인데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에서는 세부단위(5레벨 

수준)의 업종이 소매인 경우 건강보조식품소매업(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식료품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이고 도매인 경우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가공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대상업종으로 하여 기업규모별 분포 및 규모별 매출액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13> 규제개요(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67
호, 2018.11.13)

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
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 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후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

본

정

보

1.규제사무명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2.규제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3.위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11.13~12.24

규

제

의

필

요

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는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제조단계 이후 판매단계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 

되지 않아 이력정보의 연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적용을 유통단계까지 확대하고, 품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17년 국정감사, 김상희 의원)

7.규제내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이력추적등록을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비해 유통구조가 단순하여 유통물류 파악이 쉽고, 일반판매업에 

비해 업체 수는 적지만 규모가 큰 업체가 많아서 건강기능식품 

유통단계 이력추적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분말·가루·환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을 신설13)하는 규제

에서 피규제집단은 건분말·가루·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통계청의 경제

총조사의 분류 기준으로는 대상 업종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 14> 규제개요(분말·가루·환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

또한, 자료 최신성의 측면에서도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개업·폐업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이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자급적 최신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6호, 2019.4.30)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총 3,030개소(‘18.06.04.

기준)

○이해관계자 :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 협회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강기능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식품의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건강기능식품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기

본

정

보

1.규제사무명 분말·가루·환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

2.규제조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위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행정예고

규

제

의

필

요

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노니 분말 등에서 쇳가루 이물 검출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분말·환제품 등 쇳가루 혼입 우려가 있는 제품에 이물제거 

기준 마련 필요('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7.규제내용 ○ 분말·가루·환 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쇳가루 제거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분말·가루·환 식품 제조업체

○ 이해관계자 : 소비자단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분말·가루·환제품 등 쇳가루 혼입 우려가 있는 제품 제조 시 

금속성 이물 제거공정 의무화를 통해 쇳가루를 제조단계에서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국민 안심을 확보하고자 함



  

그러나,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의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자료가 5년 전인 

2015년 자료로 예비분석표 모델을 통해 규제대상 집단의 특성을 빠르고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인데 최신 자료의 부재로 오히려 규제대상 

집단의 특성을 왜곡하여 파악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더욱이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고 생애주기가 짧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더더욱 

최근의 자료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통계청 사이트 접근 방식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필요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서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 접근경로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접근 경로와 차이가 있어 추가 보완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계에 대한 경로 제공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5> 통계청 사이트 접근 방식 보완

2. 정성모델 관련

자료 수집 및 구축 상의 한계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단계에서 효과적인 사례제시를 통한 정성적 예비분석 필요성도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메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가 한 건 밖에 없어 실무단계에서 효과적인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규제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줄 

필요하게 있다. 나아가서 유형화된 축척 사례가 매뉴얼로 정리되어 

현재 규제차등화 매뉴얼 상 접근 경로
http://kosis.kr 접속 → 경기·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별/종사자규모별 총괄

⇓
업데이트된 접근 경로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접속 → 주제별 통계 → 경기·기업경영 → 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 2015년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별/종사자규모별 총괄



실무진(규제입안담당 공무원 등)에게 공유될 수 있다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표본모델 관련

식품산업분야에서 기업규모 구간별로 표본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에 따라서는 

중기업과 소기업만 적용되는 규제도 존재한다. 즉,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는 

규제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규제차등화가 필요 없으므로 예비분석 작성이 

면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는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중기업과 소기업만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 차등화 적용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 결론 및 시사점

중소기업 규제차등화를 위한 예비분석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규제부담을 

완화하거나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식품안전 규제 사례를 통해 예비분석 모델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특히, 예비분석표 모델의 경우, 당초 도입 의도와 다르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물론 규제 분야나 구체적 규제사항에 따라 

경제총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총조사 뿐만 

아니라 세부단위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산업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규정함으로써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예비분석표를 통한 분석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최신성과 관련해서도 경제총조사 자료가 2015년도 자료로 최신 

자료의 부재 인한 규제대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식품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고 기업 연속성 주기도 짧아 정확한 

분석을 위해 최근의 자료를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따라서,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생산실적이나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정성모델의 경우,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메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가 한 건 밖에 없어 실무단계에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규제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추가적으로 관련 사례를 

축척하고 유형화하여 실무자(규제입안담당 공무원)에게 공유될 수 있다면 

규제차등화 관련 규제영향분석의 이해와 작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식품안전분야 사례를 가지고 예비분석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른 산업 분야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완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규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규제 차등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점 분석은 향후 규제영향분석의 고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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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 관점에서의 규제협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14)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Ⅰ . 서론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년에 걸쳐 매 정권에서 지속적

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효과성에 대한 민간

의 인식 수준이 글로벌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품질수준(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게 

한다.

그 간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비

롯해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품질 

제고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정보에 대한 부족에서 비롯된다. 규제정보는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당

국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규제집단이나 이해관

계집단을 비롯해 각종 전문가집단과 일반시민에까지 다양하게 분산되어 존재한다.

정확하고 충분한 규제정보의 확보와 분석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규제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규제당국 중심의 집중된 정책의사결정 방식을 전

환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의 복잡성과 함께 기

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이 공공정책 과정에

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제

정책과정에서도 참여적이며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규제협의(regulatory consultation)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된다.

흔히 규제협의는 규제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정부규제의 생성과 관련해 공익론과 사익론의 

14) 본 원고는 2018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된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의 일부를 보완․정리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둡니다.



  

관점을 갖는 것과 별개로, 정부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일반 대중

(public)의 의견과 입장을 정책과정에 고려하는 부분은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다

루어졌다. 특히 사회의 민주화 및 다원화가 진전되면서 정부규제를 통한 사회적 자

원의 배분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빈번해 지고 있다.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한 사회적 규제가 확산

되면서 정부규제의 적용 범위 역시 한정된 특정 산업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일반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도입은 규제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에 문

제점을 발생시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 과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규제, 각종 공공요금과 공기업 규제, 기타 기득권의 재분배나 환경, 보

건, 안전 등 사회적 규제에서는 항상 이해관계집단 간의 규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협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의 목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더

러, 특정 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합리성의 목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

고 이러한 규제정책의 경제적․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협의의 필요성

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

들에서도 규제개혁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

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 협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OECD, 2001; OECD, 2007; OECD, 2017a).

현 문제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를 규제개혁 추진 방향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 체감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

를 위해 규제개선 과정에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

다. 규제협의는 규제정책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정에서 규제협의 제도의 운영이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할 만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 규제협의를 위한 일정 수준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외에는 전반적

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규



제협의의 실질적 운영 성과가 낮다고 평가된다(김신, 2012: 218-228).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 규제 협의와 관련한 의견제출과 의견수렴에 대해 일

부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일뿐더러 내용 역시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동법 제9조

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 과정에서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수

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을 위한 의견제출을 규

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이 크다. 또한 동법 제10조에서 규제심사를 위한 참고자

료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행정상 입법예고 이상

으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협의를 수행하기 위한 적극

적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에서 포함되고 있

는 규제 협의의 부분이 충분치 않으며,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소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되고 있어 행정 내부

적 관점이 강조된다. 규제대안의 수립, 규제법령의 제정, 기존 규제법령의 변경 또

는 폐지 등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차원에서 규제 협의에 대한 접근이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규제 협의는 전반적인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

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규제 협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보다 광범위하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협의 제도를 분석하

고 실질적 규제협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 이론적 접근 : 규제협의의 개념과 제도 분석

1. 규제협의의 개념의 이해

규제협의(regulatory consultation)는 축자적으로 정부규제를 대상으로 한 협의활

동을 의미한다. 사실 규제협의는 일반적으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라는 표현

으로도 흔히 사용되는데, 규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또는 일반 시민들

이 규제의 내용적 측면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정으로 정

의된다(김신, 2012: 15). 그러나 공공협의의 개념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책문제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협의의 개념보다는 규제협의의 개념을 사용

하였다.

규제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여는 규제협의의 개념보다는 다소 광의의 개념

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OECD에서는 ‘공공협의를 위한 규제정책과정에서의 이

해관계자 관여의 원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자 관여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규제정책과정에 포함(inclus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OECD, 2017a: 3).

규제협의의 개념은 민주국가의 입법과정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었던 개념이었으

나, 최근 이해관계자 관여의 개념과 연계되면서 개념의 내용적 범위가 보다 확장되

고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규제협의가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해 규제

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소극적 차원의 활동으로만 정의되었

다면, 최근의 규제협의는 단순한 의견 조회를 넘어 적극적인 의견의 수렴과 반영,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를 포함하는 형태로 규제협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협의의 개념을 연속체(continuum)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07: 2).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진정한 정책과정에서의 동반자로서 참여시키는 활동도 

규제협의의 범위에 포괄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의견수렴이라는 표현이 

규제협의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의견수렴이 규제협의로 등치될 수 없는 이유가 바

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체로서 규제협의의 개념은 협의의 대상이나 방

식, 수준 등에 있어 상당히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 

규제정책과정에서 규제협의가 정형화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는 지적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규제협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OECD(2007)의 보고서에서는 공고

(notification)와 협의(consultation),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OECD, 2007: 1). 공고는 규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

중에 전달하는 활동이며, 그 자체로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협의와 다른 

개념이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

편 참여는 규제목적의 달성을 위해 규제법안을 작성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규제 정책에 대해 더 큰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게 된

다는 점에서 협의를 넘어서는 참여 방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OECD, 2007: 1).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규제참여의 관점에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비교해 규제협의는 공고와 참여의 중간적 수준에서 해당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을 규제당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규제협의는 규제정책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를 확인하는 

시점이나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규

제협의의 방식도 일회성으로 진행되거나 지속적인 대화의 형태로도 가능한 부분이

다(OECD, 2007: 1).

이렇듯 포괄적인 규제협의 개념과 관련해 유사개념으로서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규제협상은 미국적 상황에서 1970년대 이

후 사회적 규제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사법

적 쟁송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으로서 

도입된 제도이다(최진식, 2010: 18). “행정기관의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자들이 모여 협상을 통해 규제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바

탕으로 규제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조현석, 2002: 182, 최진식, 2010:

14에서 재인용). 규제협상위원회와 같은 실무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규제대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협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에 규제정책에 

대한 공동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공동규제나 자율규제의 성격에 가까운 측면이 있

으나, 실질적인 규제의사결정의 주체가 여전히 규제당국이라는 점에서 공동규제나 

자율규제와는 다른 규제협의의 범위에 포괄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규제협의의 개념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① 개별 규제정책

에 대해, ②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③ 쌍방향적 형태의 모든 의견교환 활동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별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개별 규제정책이 

협의의 주제가 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이나 규제가 아닌 

다른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협의는 규제협의의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규제

협의의 목적이 개별 규제정책의 품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

지며, 규제의 내용은 물론 규제의 집행 방식이나 시기, 범위 등 다양한 관련 주제를 

포괄할 수 있다.

둘째,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부처 간 규제협의와 같이 정부 

내 관련 당사자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규제협의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규제협의는 이해관계자 협의



  

(stakeholder consultation)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에서 포함하는 일반 시민

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물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향을 받

는 경우 일반시민의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

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규제협의로 분류하는데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쌍방향적인 모든 의견교환 활동을 포함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여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가 쌍방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규제협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관보게재

나 공보활동은 규제협의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서 의견이 아닌 직접적인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규제협의가 아

닌 이해관계자 관여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공동규제나 자율규제와 같이 규제내용

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은 규제협의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마

지막으로 모든 수준의 의견교환 활동을 포괄함으로써 의견교환의 정도에 상관없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모두 규제협의의 개념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규제협의의 개념을 보다 넓은 연속체적인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 소

극적인 의견수렴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출과 소명활동, 규제협상에 이르는 수준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규제협의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규제협의 관련 제도 분석 

1) 행정절차법의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과 진단

행정절차법에서는 다수의 조항에서 공표,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효과성과 투명성, 대응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먼저,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에서는 행정처분의 처리기간을 공표해야하고(1

항), 처리기간의 연장 시 통지하여야 하며(3항), 정당한 처리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

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4항) 규정했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

공표) 1항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했으며, 3항에서는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며, 제22조(의견청취)에서는 청문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경우와 처분 당사자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27조(의견제출) 1항과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는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2장의 제3절에서는 공청회에 대한 알림, 운영 사항,

결과 반영 등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장(행정상 입법예고)과 제5장(행정예고), 제7장(국민참여의 확대)에는 복수

의 조항을 통해 입법안 마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대한 예고, 국민 참

여 확대 및 협력 기회 제공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3조(이해관계인의 참여)에서는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류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항),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항).”고 규정했다. 행

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5장(청문 및 공청회)과 제6장(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7장(국민참여의 확대)에서는 청문과 공청회, 행

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국민 참여 확대(전자적 정책토론 등)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행정절차법은 다수의 조항에서 행정 사항에 대한 공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

렴 등 협의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협의의 방안들이 정부주도적, 관리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어 협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9조와 

제20조는 처리기간과 처분기준에 대한 공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와 설

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으나 일방향의 정보제공에 그쳐,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수동적인 역할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와 제27조, 제27조의2, 제2

장의 제3절은 청문과 공청회,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여 당사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명시했으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만 작동하

기 때문에 정부주도적이고, 소극적인 협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제4장과 제5장,

제7장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국민참여의 확대를 명시했으나, 매우 포괄

적인 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는 각종 공고와 같은 경우에도, 단순 공고에

만 그치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

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과 진단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의견 수렴)에서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1항에서는 “누구든

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고 한다)을 요

청할 수 있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에서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3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에서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1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모사전송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

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 폐지 또는 개선에 있어 해당 규제와 관련된 이

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수렴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

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및 공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

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

2조 5항).”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할 때,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1항),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

안 국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7조 2항). 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3항).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도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복수의 조항에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미흡해, 형식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협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2항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명시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크다. 또한, 제17조의2에서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협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역시 이해

관계자와 유관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행

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3항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홈페

이지 등으로 공표할 것을 규정했고, 제12조 1항에서는 규제에 대해 서면ㆍ모사전송

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일방향의 공표와 의견 제출에 그쳐, 규제 협의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규제협의 관련 제도 운영 

2017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한 ‘2017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

회는 ‘규제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규제개혁국민토론회’, ‘신산업현장애로해소’,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정비’, ‘현장 건의 규제혁신 실적’, ‘현장 간담회’, ‘규제

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애로사항 청취, 개선 및 조정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 2017). 이러한 규제 관련 협의 제도들을 통해, 규제에 관

한 이해당사자들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개혁

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혁신을 위해 상당히 다양한 협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국민, 기업,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은 규제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 수렴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제도화, 존치, 개선 등 

의견 수렴 이후의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현장 간담회, 현장대화, 토론 등은 의견 수렴에서 그칠 뿐, 그 이상의 협

의라고 보기에 한계가 제기된다.

3. 효과적인 규제협의의 원칙과 운영 과정의 쟁점

1) 규제협의의 원칙과 기준

규제협의는 규제당국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정책과정에서 민주성

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규제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

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들에 대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각 국가별로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이 가운데 2017년에 발표된 OECD의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on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Draft for Public Consultations”은 

2012년에 발표된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의 권고 내용들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위한 중요 원칙과 기준들

을 OECD 회원국들의 실제 정책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 규제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관여의 13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ECD, 2017a: 36-38).

(1)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협의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 : 규제정책과정에 이해

관계자 관여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명확하고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침으로서 마

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지나치게 규범적이어서는 안 되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하

며 일관된 이해관계자의 참여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적극적인 규제정책과정의 감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모든 행정부 내

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여 활동의 수준과 준수 정도를 관리․감독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 조직에 의해 단독으로 이해관계자 활

동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관여 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조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기존 규제 검토와 신규 규제 개발 등 전 과정에 걸친 협력 활동 :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

거나 강화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나, 이와 함께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규제의 

집행과정까지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4) 규제결정 및 협의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극적 참여 도모 : 규제당국



은 규제결정 과정에서 가장 과소 대표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외국의 이해관계자 또한 참여 과정에

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자문기구나 전문가집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하며, 이들은 일반적 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협의를 보완하는 목적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대체의 목적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규제정보의 품질 극대화 목적 : 이해관계자 관여의 형태나 규제정책과정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규제협의의 도구를 선택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러한 도구의 선택은 협의

의 목적, 참여 이해관계자, 사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정보획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에 대한 정책관여와 관련한 교육을 수행하여 투입되는 정보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협의피로(consultation fatigue)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

해 유사한 정보나 의견을 너무 자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참여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충분히 제공하여 협의의 효능감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6) 규제협의의 실효성 제고 : 정부는 시민의 의견 투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소

명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정책결정과정에 반

영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7) 규제정책과정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규제협의의 개시 필요 : 규제정책과정에서 시

민관여의 효과는 어느 시점에 관여가 시작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늦은 시점에 협의가 

시작될 경우 규제당국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협

의의 효과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협의는 규

제정책과정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8) 규제결정의 사유를 포함한 규제관련 포괄적 정보의 공개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

해 유용한 의견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규제결정의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보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

용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규제정책과정의 단계를 고려하

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 투입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9) 영향분석과 연계한 규제협의의 수행 : 이해관계자 관여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영향분석에 포함

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협의과정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으며, 영향분석을 규제협의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규제심사 : 정부신뢰의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규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규제심사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심사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규제영향분석, 간이형 분석서의 작성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

해 심사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1) 규제협의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개 : 규제정책이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평가 외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협의 활동 자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12) 규제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 규제정보에 대한 투명성은 정부로 하여금 해당 

규제와 관련해 일반시민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

에서 시민은 규제정보에 대해 특별한 비용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한다.

(13)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제의 가독성 확보 : 정부는 규제의 목표와 전

략,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제초안 작성시 언어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으며, 전문 용어를 피하고 새로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규제협의 운영 과정의 쟁점

앞서 규제협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이

러한 원칙과 기준을 실제 규제협의 운영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제도 마련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에서는 실제 규제협의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함으로써 규제협의

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1) 규제협의 참여자

규제협의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설계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규제협의의 참여자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제시된 공공협의나 정책과정에서의 시민관여 확대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반 공중(public)을 기본적인 협의 참여자로 설정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경

우 규제자(regulator)와 피규제자(regulatee)의 직접적인 일대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

었으나, 최근에는 피규제자 외에도 규제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집단을 포괄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이종한․박선주, 2017: 20-21).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흔히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

담하게되는 피규제자를 중심으로 고려하였으나, 최근에는 해당 규제로 인해 편익을 

수혜받는 집단들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규제편익을 수

혜받는 이해관계자의 경우 그 범위나 유형이 피규제자에 비해 광범위하고 대규모적

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Wilson, 1980: 370). 예컨대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시설 규제

의 경우 해당 배출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해당 규제의 편익 수혜자

로서 이해관계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환경규제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혹은 국제적

으로 확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양한 국내 거주민과 혹은 외국인까지 이해관계집단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협의 참여자로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규제에 의한 영향이 직

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국

내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비주류 음료산업의 매출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면 비주류 음료산업의 종사자들이 주류산업 규제완화 정책과정에서 규

제협의에 포함시켜야 할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을까? 규제협의 과정이 제한적인 예

산과 인력,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의대상자로서 이해관

계자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쟁점이 된다.

한편 규제정책의 관련자를 이해관계자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 규제협의

의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부분도 고려할 문제이다. 규제정책의 수요자를 최광의로 

해석할 경우, 피규제자(the regulated) 외에 비피규제자(the non-regulat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피규제자에는 학자나 전문가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Meier,

1985: 13, 이종한․박선주, 2017: 23에서 재인용). 규제협의의 목적으로 규제품질 제

고를 위한 규제정보의 획득에 초점을 둘 경우 학자나 전문가는 피규제자 이상으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협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규제순응을 제고하고 결정된 규제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이 주된 목적일 경우, 이

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은 규제협의에서 중요한 참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 규제협의 대상 및 단계

누구와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협



  

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앞선 규제협의의 원칙과 관련한 자료

들에서는 규제정책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 2017: 37). 유럽위원회에서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규제협의의 유형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책개발의 최초 단계이며, 위원회가 만든 정책로드맵

이나 개시영향평가(IIA: Inception Impact Assessment)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

견을 투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협의과정이 진행되는 단계이며, 일

반적으로 12주 간의 공공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투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최종 영

향평가가 완성된 이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입법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투입이 가

능하며 8주 간의 협의 기간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입법화된 이후 단계에

서도 기존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OECD, 2017:

10-11).

모든 규제정책과정에서 어떤 단계라도 규제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

연하다. 그러나 규제협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단계에서 규제협의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규제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정보수준, 협의에 대한 피로감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규제협의의 목적을 어

떻게 설정하느냐의 부분도 규제협의의 주된 대상 및 단계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고

려요인이 된다.

규제의 위계성을 고려한다면 상위법령(primary law)에 근거한 규제와 부속법령

(subordinate regulation)에 대한 규제협의의 단계와 대상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이다.

(3) 규제협의의 시점과 기간 

규제협의가 규제정책의 각 단계마다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갖고 있는 

규제정책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단계에서의 규제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그 시점은 해당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수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공공협의의 개시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는 입장이며, 공공협의의 효과성 차원에서 의견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

기 위해서는 초기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OECD, 2017: 37). 유럽의 경우 규

제정책의 제안을 개발하는 초기 시점에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편이며, 미국에



서는 입법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특정 규제를 작성하는 후기 시점에서 협의가 활발

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김신, 2012: 47). 초기에 규제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정책

에 대한 관료들의 투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대안의 제시 및 변경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후기에 규제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 규제에 대한 더 많

은 정보와 쟁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견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김신, 2012: 47).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협의의 피로감을 생각한다면 보다 구체

화된 정보와 자료가 지원될 수 있는 시점에서 협의를 개시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

한편 협의의 기간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최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

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협의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유럽위원회에서 12주간의 규제협의 기간을 거치고 이후 다시 입법과정에서 8주

간의 협의를 다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고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기간의 규제협의는 규제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쟁점이

나 내용이 변질될 우려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같은 역사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장기간의 규제협의 과정으로 인해 긴급한 

정책사안에 대한 대처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장기간의 협의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협의에 대한 피로감이 악화될 여지도 있다.

(4) 규제협의 방식 

규제협의는 규제정책과정에서 규제당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라는 점에서 협의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OECD에서는 공공협의와 관련해 

다섯 가지 유형의 협의방식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OECD, 2002a: 152-158,

OECD, 2017: 19-20). 첫 번째는 비공식적 협의(informal consultation)이며, 규제기관

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재량적이거나 비표준화된 상시적 접

촉을 포함한다. 전화통화나 편지, 비공식적 회의 등과 같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

며, 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규제제안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대한 회람(circulation of regulatory proposals or consultation

documents for public comments)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통해 해당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이끌어내는 협의 방식이다. 낮은 비

용과 함께 협의의 시점이나 범위, 형식 등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협의 방식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공고와 의견수렴

(public notice-and-comment)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회람 방식보다는 보다 개방적이

며 포괄적인 형태의 의견수렴 방식으로, 체계화나 공식성의 정도도 높은 편이다. 네 



  

번째는 공청회(public hearings)이며,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공적 모임의 일종이다. 단독적인 절차로서 운영되기 보다는 다른 규제협의 과정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문기구와 전

문가집단(advisory bodies and expert groups)이며, 규제정책과정의 초기 단계에 입

장을 설정하고 대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이 활용되

는 편이다.

각 규제협의의 방식은 해당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협의의 목적이나 협의방

식의 활용과정에서의 비용정도, 협의결과에 대한 활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

게 선택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협의의 방식을 대상 규제정책과 규제정

책단계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부분이다. 규제담당자의 의지는 물론 효과적인 규제협의 방식을 운영

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확보된 정보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한 역량,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 등에 대한 부분이 규제협의 방식에 대한 문

제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규제협의 방식의 소개를 넘어 효과적인 규

제협의 방식의 선택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5) 규제협의 결과의 반영 및 평가 

마지막으로 규제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규제협의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규

제정책과정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

적 고려가 필요하다. 앞서 규제협의의 원칙과 관련해 책임성 및 대응성에 대한 강

조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협의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협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적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규제협의 수행결과들을 대

상으로 어떤 방식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였는지, 협의기간을 

준수하였는지, 결과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수행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을 조

정하거나, 관련 제도적 방침을 조정함으로써 규제협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Ⅲ . 실증적 접근 :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내용 분석  



1. 연구설계 및 자료 수집

규제정책과 관련한 규제협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규제영

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분석서에 작성된 “이해관계자 협의” 항목을 별도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기준에 따라 모든 규제영향분석서는 

분석서 개요에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석서 본문의 “대안의 발굴․검토” 항목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작성하도

록 하고 있다.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모든 규제협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

으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가장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규제협의 실태를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규제심사와 관련한 

규제협의 현황의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개별 규제사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규제협의

의 방식이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작성 항목들을 조작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변수 내용 비고
분석서 유형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구분 영향변수

소관부처 유형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구분 영향변수
규제법령 형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영향변수

작성자 직급 유형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영향변수
피규제자 유형 법인/기업, 개인, 혼재 등 영향변수

피규제자 규모 1백명, 1천명, 1만명, 10만명, 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 영향변수

이해관계자 확인 이해관계자 명시 및 규모 확인 여부
입법/행정예고 외 

의견수렴
법적으로 규정된 입법/행정예고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수행 여부
공청회 수행 여부 공청회 수행 여부

관련 TF/협의체 수행 
여부 민관합동 TF나 정책협의체 구성 여부

정책설명회/간담회 수행 
여부

공청회 외의 정책설명회 및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수행 여부

온라인 활용 여부 전자공청회, 전자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 여부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피규제자 외에 이해관계자를 의견수렴 과정에 
포함했는지 여부

시민단체 포함 여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했는지 여부

의견수렴 횟수 의견수렴 활동 수행 횟수(동일한 공청회를 10회 
수행하더라도 10회로 산정)

의견수렴 시점 명시 연/월/일 단위의 의견수렴 시점이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의견수렴 기간 분석서 작성 시점부터 최초 의견수렴 시점까지의 
기간

의견수렴 내용 기재 여부 의견수렴 활동에 따른 구체적 내용 명시 여부 

의견수렴 반영 여부 의견수렴 내용의 반영 여부 

<표 1>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과 내용 

먼저 분석서 유형은 크게 규제영향분석서와 비용분석서로 구분된다. 규제비용관

리제의 적용 이후 신설/강화 규제가 아닌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분석서를 작

성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산정 외에도 이해관계자 협의의 부분이 포함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서 유형을 가장 중요한 영향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분석서의 유형이 규제의 신설/강화와 폐지/완화라는 두 가지 유형분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규제

협의의 수준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관부처에 대한 부분도 소관부처를 경제부처와 사회행정부처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규제비용관리제에서는 경제부처와 사회행정부처로 구분하



여, 경제부처의 영향분석서는 KDI에서 사회행정부처의 영향분석서는 한국행정연구

원이 검토․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검증 주체와 상관없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

는 부처의 특성에 따라 규제협의의 수준 및 방식에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규제법령 형식은 개별 규제사무가 근거하고 있는 규제법령의 위계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로 각각 구

분할 수 있다. 규제법령의 형식은 해당 규제사무의 중요성과도 연결되지만 규제사

무의 내용구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법령의 형식에 따라 규제협

의의 수준과 형식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규제자의 규모는 규제의 내용적 포괄범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규제협의의 수

준과 형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하였다.

작성자 정보를 이용해 작성자의 직급 유형을 변수화하였으며, 이는 규제법령 형

식과 마찬가지로 작성자의 직급 수준에 따라 해당 규제사무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협의의 수준과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성자의 직급 수준은 작성자가 규제협의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선

택 과정에서 자원의 제약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규제법령 형식, 피규제자 규모, 작성자 

직급 유형을 중심으로 규제협의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분석서 구분은, 신설, 강화, 완화, 폐지 등 네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석서 유형이 해당 분석서 구분과 거의 동일한 분

류라는 점에서 보완적 차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규제자 유형도 

법인/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사람에 대한 규제와 기업/법인에 대한 규제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규제협의와 관련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이 특별한 형식

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술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규

제협의의 방식과 빈도, 대상, 시점, 내용, 결과에 대한 정보를 조작화하여 몇 가지 

변수로 정리하였다.

규제협의의 방식과 관련해, 법적으로 규정된 입법/행정예고를 제외하고 다른 방

식의 의견수렴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다음으로 의견수렴 방식

으로서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민관합동 TF나 정책협

의체 등을 통해 소규모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특

정된 다수나 소규모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나 간담회, 정책자문회의 등

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전자공청회나 전자포럼 등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의견수렴 



  

여부를 구분하여 변수화하였다.

규제협의의 대상과 관련해, 피규제자 외에 처음에 명시한 이해관계자를 규제협의 

과정에 실제로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수화하였으며, 시민단체를 규제협

의 과정에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수화하였다.

규제협의의 빈도와 관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제외한 모든 의견수렴 활동에 대해 

그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독립적인 의견수렴 활동의 빈도를 모

두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예컨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만 하였다고 기재하였다면 

1회의 빈도로 측정하였으나, 10회의 정책협의체 회의를 운영하였을 경우 10회의 빈

도로 측정하였다.

규제협의의 시점과 관련해, 명확히 연/월/일 단위의 의견수렴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최초 의견수렴 개시 시점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산정하여 의견수렴기간이라고 변수화하였

다.

규제협의의 내용과 관련해, 의견수렴 활동의 수행 여부 외에 그 결과로 얻어진 

규제내용이나 규제집행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의 명시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협의의 결과와 관련해, 해당 의견수렴 내용이 규제내용에 반영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수화하였다.

규제영향분석서 및 비용분석서의 자료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규제심사업

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6

년까지 1,049개의 분석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개별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라 단일 

혹은 복수의 규제사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분석된 규제사무는 

총 2,355건에 달한다.

전체 2,355건 가운데, 93.2%에 달하는 2,196건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형태이며, 6.8%인 159건만이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서로 구성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천여건 이상의 규제사무가 수집되었으며, 이해관계

자 협의 부분의 작성과 관련해 특별한 지침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 규

제영향분석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 결과

1) 규제협의의 수행 여부 



먼저 의무화된 입법/행정예고를 제외하고 별도의 의견수렴 활동을 수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표 2>에서 분석하고 있다. 2016-2017년에 제출된 총 

2,355건의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61.5%인 1,448건에 대해 의견수렴 활동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별도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36.2%에 

달하고 있다. 전체 규제영향분석서의 1/3 이상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는 시점

까지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규제협의의 절대적 규모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규제의 특성에 따른 의견수렴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석서 유형에 따라 

일반적 규제영향분석서에 비해 비용분석서에 있어 의견수렴 미수행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용분석서의 경우 일반적인 규제영향분석서와 달리 이미 폐

지․완화되거나 폐지․완화가 확정된 규제에 대해 기존의 규제부담 감소를 산정하

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규제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에

서 시혜적 행정으로 이해되어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를 감안한다면 비용분석서에 있어서도 충분

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법형식과 관련해서도 유형에 따른 의견수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행정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수행 여부가 법

률이나 시행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 논의

에 비해 구체적인 규제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의견수렴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

단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 생성의 초기 단계인 상위 법령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의

견수렴이 부족한 부분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피규제자 유형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개인이 피규제자인 경우

에 의견수렴 활동의 수행 비율이 기업이 피규제자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피규제자 규모에 따른 영향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을 감안하면, 동일한 규모라도 피규제자가 기업인 경우에 의견수렴의 가능성이 높

다고 해석된다. 비용관리제 이후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을 특별히 강조하여 분석하

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규제의 소관 부처 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부처의 경우에 의견수렴 비율이 다

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작성자의 직급과 관련해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급에 따른 차이보다는 전문위원이나 



  

검사, 근로감독관 등 기타 작성자 유형에 대한 특이점으로 파악된다.

수행 미수행 합계

분석서 

유형**

규제영향분석서 1,401(63.8%) 795(36.2%) 2,196(100.0%)

비용분석서 47(29.6%) 112(70.4%) 159(100.0%)

법형식 

유형**

법률 321(57.6%) 236(42.4%) 557(100.0%)

시행령 423(55.5%) 339(44.5%) 762(100.0%)

시행규칙 359(65.0%) 193(35.0%) 552(100.0%)

행정규칙 343(71.2%) 139(28.8%) 482(100.0%)

부처 

유형

경제부처 668(59.5%) 454(40.5%) 1,122(100.0%)

사회행정부처 780(63.3%) 453(36.7%) 1,233(100.0%)

피규제자 

유형**

법인/기업 672(61.4%) 422(38.6%) 1,094(100.0%)

개인 223(51.3%) 212(48.7%) 435(100.0%)

혼재 543(66.6%) 272(33.4%) 815(100.0%)

피규제자 

규모 

확인 불가 794(60.4%) 520(39.6%) 1,314(100.0%)

100명(개) 미만 208(64.6%) 114(35.4%) 322(100.0%)

1000명(개) 미만 197(59.3%) 135(40.7%) 332(100.0%)

1만명(개) 미만 111(66.1%) 57(33.9%) 168(100.0%)

10만명(개) 미만 78(61.4%) 49(38.6%) 127(100.0%)

100만명(개) 미만 33(71.7%) 13(28.3%) 46(100.0%)

100만명(개) 이상 18(66.7%) 9(33.3%0 27(100.0%)

일반 국민 또는 기업 9(47.4%) 10(52.6%) 19(100.0%)

작성자

직급*

4급 이상 76(60.3%) 50(39.7%) 126(100.0%)

5급 782(63.3%) 453(36.7%) 1,235(100.0%)

6급 이하 501(59.8%) 337(40.2%) 838(100.0%)

기타 5(27.8%) 13(72.2%) 18(100.0%)

미기재 84(60.9%) 54(39.1%) 138(100.0%)

합계 1,448(61.5%) 907(38.5%) 2,355(100.0%)

<표 2> 입법/행정예고 외 규제협의 수행 여부  

주) **; p<0.01, *; p<0.05

2) 규제협의의 수행 방식

의견수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한 1,448건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의견수렴

을 수행하였는지 다음의 <표 3>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의견수렴 방식으로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진행된 경우가 의



견수렴 수행 건수 중 12.5%인 181건으로 파악된다. 공청회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정책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수행 여부는 전체의 38.0%로 파악

되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공청회나 전자포럼의 경우는 활용빈도가 3.5%에 

불과하다. 정책연구나 설문조사,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비율은 전체의 60.0%

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책TF나 협의

체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의 30.5% 수준으로 파악된다. 의견수렴 

과정을 규제자와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대등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협의회, 설명회, 그리고 조사연구의 순으로 대등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등성의 정도와 역순으로 협의 방식의 정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규제자인 정부 주도적인 규제협의 방식의 활용 정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협의 방식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합계

공청회**
운영 57(8.5%) 124(15.9%) 181(12.5%)

미운영 611(91.5%) 656(84.1%) 1,267(87.5%)

TF/협의체
운영 208(31.1%) 233(29.9%) 441(30.5%)

미운영 460(68.9%) 547(70.1%) 1,007(69.5%)

연구/설문/조사*
운영 420(62.9%) 449(57.6%) 869(60.0%)

미운영 248(37.1%) 331(42.4%) 579(40.0%)

설명회/간담회**
운영 227(34.0%) 323(41.4%) 550(38.0%)

미운영 441(66.0%) 457(58.6%) 898(62.0%)

전자공청회/포럼
운영 19(2.8%) 31(4.0%) 50(3.5%)

미운영 649(97.2%) 749(96.0%) 1,398(96.5%)

합계 668(100.0%) 789(100.0%) 1,448(100.0%)

<표 3> 협의 방식 유형별 운영 여부  

주) **; p<0.01, *; p<0.05

한편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소관부처에 따라 경제부처의 경

우에는 연구/설문/조사 유형의 협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사회행정부처의 경우 공청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편이며, 설

명회/간담회를 통한 협의 활동의 수행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규제에 

비해 확대된 규모의 이해관계집단이 관여하는 사회적 규제의 특성이 협의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분석서 유형에 따라서는, 비용분석서의 경우 정책TF 및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수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규제완화를 위한 민



  

관협의체 등의 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규제신설․강화에 대

한 영향분석서의 경우는 연구/설문/조사 형태의 의견수렴 방식 활용이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한 활동으로 이해된

다. 법형식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공청회에 대한 활용 정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청회의 운영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제집행

방안 수립과 관련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피규제자 유형

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피규제자인 경우에 공청회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이 피규제자인 경우에는 설명회/간담회의 비율이 더 높게 확인된다.

3) 규제협의의 대상 

규제협의의 대상 범위 및 유형과 관련해, 먼저 규제협의 과정에서 피규제자 외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별도의 

협의 활동 수행이 기재된 1,448건의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93.0%로 파악되며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6.3%에 불과하

다. 규제협의의 대상을 피규제자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한 영향집단 및 규제집행기

관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용분석서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포함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비용분석서가 피규제자의 규제비용부담 완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협의 대상도 피규제집단에만 한정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소관부처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사회행정부처에서 이해관계자 포함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포괄적인 영향집단이 관여되는 사회행정부처 소관 규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상과 다른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관련된 영향집단의 규모나 다양성

에 비해 개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정도가 직접적이거나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들

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 대상으로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 법형식별로는 법률에서  

95.6%가 이해관계자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비해, 행정규칙에서는 90.7%

만 포함되고 있어, 상위법령 수준의 규제협의에서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합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이해관계자 포함 1,306(93.2%) 41(87.2%) 632(94.6%) 715(91.7%) 1,347(93.0%)
이해관계자 

미포함 89(6.4%) 2(4.3%) 30(4.5%) 61(7.8%) 91(6.3%)

확인불가 6(0.4%) 4(8.5%) 6(0.9%) 4(0.5%) 10(0.7%)

합계 1,401(100.0%) 47(100.0%) 668(100.0%) 780(100.0%) 1,448(100.0%)

<표 4> 규제협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주) **; p<0.01, *; p<0.05

한편 규제협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였

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규제영향분석서 중 8.8%만이 시민

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일

반시민을 대표하는 협의 대상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경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

려운 수준이다.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이와 관련해, 분석서 유형과 관련해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

고 있으나,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

의 폐지․완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부담자가 일반시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서 비용분석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협의의 중요성이 신설․강화 규제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관부처 유형별로는, 사회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경제부처에 비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경우가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법형식별로는 법률과 시행규칙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경우가 시행령과 행정규칙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작성자 유형별로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작성한 경우에 5급 이

하 공무원이 작성한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시민단체의 포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피규제자 규모별로는 1천명(개) 미만의 피규제자 규모를 보이는 규제에 비해 

1천명(개) 이상의 피규제자 규모를 보이는 규제에서 시민단체 포함 정도가 3~4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15) 규제 협의 대상으로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부분이 일반

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내용 및 형식적 특성, 작성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향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5) 다만, 표본 수는 적지만 일반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한 9개의 사례에서는 시민단체를 포

함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아 피규제자의 규모적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합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시민단체 포함 123(8.8%) 4(8.5%) 19(2.8%) 108(13.8%) 127(8.8%)

시민단체 미포함 1,272(90.8%) 39(83.0%) 643(96.3%) 668(85.6%) 1,311(90.5%)

확인불가 6(0.4%) 4(8.5%) 6(0.9%) 4(0.5%) 10(0.7%)

합계 1,401(100.0%) 47(100.0%) 668(100.0%) 780(100.0%) 1,448(100.0%)

<표 5> 규제협의 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포함 여부

주) **; p<0.01, *; p<0.05

규제협의의 대상 특성과 관련해, 개별적 협의와 집단적 협의를 구분할 수 있다.

즉, 개인이나 개별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와 협회 또는 단체를 통해 집

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개인이나 개

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협의 수행이 16.6%인데 비해, 협회나 단체를 대상으

로 한 집단적 협의 수행이 24.9%로 파악되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개

인과 단체에 대한 협의가 혼재된 경우가 가장 많은 편으로 파악된다.

유형별로는 비용분석서의 경우 개인 및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협의의 

비중이 2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집

단적 협의의 비중은 10.6%에 불과하다. 규제폐지․완화에 따른 규제영향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개별 주체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소관부처 유형별로 살펴볼 때, 경제부처에 비해 사회행정부처에서는 혼재된 

대상 범위 설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부처 소관 규제들의 경우 협의 대상으

로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식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는 점에서 대상 유형의 구분도 개별적 협의와 집단적 협의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합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개인/개별기업 227(16.2%) 13(27.7%) 123(18.4%) 117(15.0%) 240(16.6%)

협회/단체 356(25.4%) 5(10.6%) 201(30.1%) 160(20.5%) 361(24.9%)

혼재 812(58.0%) 25(53.2%) 338(50.6%) 499(64.0%) 837(57.8%)

확인불가 6(0.4%) 4(8.5%) 6(0.9%) 4(0.5%) 10(0.7%)

합계 1,401(100.0%) 47(100.0%) 668(100.0%) 780(100.0%) 1,448(100.0%)

<표 6> 규제협의 대상으로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유형 

주) **; p<0.01, *; p<0.05

4) 규제협의의 수행 정도  

규제협의의 수행 정도와 관련해 규제협의 횟수를 <표 7>을 통해 살펴보자. 입법/

행정예고 외의 협의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파악된 1,448건의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42.1%가 단 1회의 협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5회 미만 실적까지 확대할 경우 

79.3%가 해당된다. 대부분 5회 미만의 협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10회 이상의 

협의가 진행된 경우도 전체의 9.3%에 해당하고 있다.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다

양성이나 규모 수준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협의의 수행 정도가 충분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분석서 유형에 따라 비용분석서

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의 수행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회만 수행한 경우가 

전체 비용분석서의 70.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관부처 유형별로는 경제부

처의 경우 전체 영향분석서의 50.3%가 단 1회의 협의만 수행하고 있어 사회행정부

처에 비해 수행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회 이상 협의 수행 정도가 높

은 경우에 대해서는 경제부처나 사회행정부처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

관된 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법형식 유형별로도 협의 수행 

정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률과 시행규칙의 경우 5회 이상 협

의 수행의 비율이 각각 24.9%와 25.9%인 것에 비해, 시행령과 행정규칙의 경우 각

각 18.9%와 13.7%로 확인된다. 작성자 직급에 따라서도 4급 이상 공무원이 작성한 

영향분석서의 경우에는 5회 이상 협의 수행의 비율이 7.8%에 불과해 상위직급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협의 횟수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피규제자 규모

와 관련해서도 유형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규모 증가에 따른 선형



  

적 관계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피규제자 규모가 1천명(개)~1만명(개) 수준의 유형에

서 규제협의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피규제자 규모가 더 증가

할 경우 규제협의 횟수가 축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16)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합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1회 576(41.1%) 33(70.2%) 336(50.3%) 273(35.0%) 609(42.1%)

2~5회 미만 529(37.8%) 10(21.3%) 199(29.8%) 340(43.6%) 539(37.2%)

5~10회 미만 162(11.6%) 4(8.5%) 71(10.6%) 95(12.2%) 166(11.5%)

10회 이상 134(9.6%) 0(0.0%) 62(9.3%) 72(9.2%) 134(9.3%)

합계 1,401(100.0%) 47(100.0%) 668(100.0%) 780(100.0%) 1,448(100.0%)

<표 7> 규제협의의 횟수

주) **; p<0.01, *; p<0.05

5) 규제협의의 수행 시점 및 기간

규제 내용 및 정책 환경의 계속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협의의 시점을 명확히 확

인하는 부분도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표 8>에서는 협의시점의 

명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90.3%가 협의 수행 시점을 명시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서 유형별로, 비용분석서의 경우 38.3%만이 협의 시

점을 명시하고 있어 협의 시점에 대한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소관부처 유형별로는 경제부처의 경우에 명시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법형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부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작성자 유형별로 4급 이상 공무원의 영향분석서 작

성 시 80.3%만이 시점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협의 시점의 명시 여부는 관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 실제로 100만명 이상 혹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7건의 규제영향분석서 모두 5회 미

만의 협의 수행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합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명시 1,289(92.0%) 18(38.3%) 592(88.6%) 715(91.7%) 1,307(90.3%)

불명확 112(8.0%) 29(61.7%) 76(11.4%) 65(8.3%) 141(9.7%)

합계 1401(100.0%) 47(100.0%) 668(100.0%) 780(100.0%) 1,448(100.0%)

<표 8> 규제협의 시점의 명시 여부 

주) **; p<0.01, *; p<0.05

규제협의의 수행 기간과 관련해, 규제협의가 이루어진 최초 시점에서부터 영향분

석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시점까지를 계산하여 협의 수행 기간으로 분석하였다. 규

제협의 시점이 명시된 1,309개 영향분석서 가운데 28.5%가 6개월~1년 이내로 분류

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6개월~2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49.3%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로 파악된다.

분석서 유형별로는 비용분석서의 경우 사례 수가 적지만 모두 6개월 이상의 기간

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서 작성의 경우

에 비해 협의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완화․폐지 사례의 경우에 즉각

적인 규제대응의 필요성이 덜하며, 규제개선과제의 발굴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초창

기부터 규제협의가 진행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최초 협의시점에서부터 최종 제출

시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소관부처 유

형별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부처의 경우 1개월 이

내의 짧은 협의기간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사회행정부처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서 유형** 소관부처 유형*
합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분석서 경제부처 사회행정부처

1개월 이내 74(5.7%) 0(0.0%) 48(8.1%) 26(3.6%) 74(5.7%)

3개월 이내 228(17.7%) 0(0.0%) 101(17.1%) 127(17.6%) 228(17.4%)

6개월 이내 252(19.5%) 0(0.0%) 116(19.6%) 136(19.0%) 252(19.3%)

1년 이내 361(28.0%) 13(68.4%) 152(25.7%) 222(31.0%) 374(28.5%)

2년 이내 267(20.7%) 5(26.3%) 125(21.1%) 147(20.5%) 272(20.8%)

2년 이상 108(8.4%) 1(5.3%) 50(8.4%) 59(8.3%) 109(8.2%)

합계 1,290(100.0%) 19(100.0%) 592(100.0%) 717(100.0%) 1,309(100.0%)

<표 9> 최초 규제협의 이후 분석서 작성 제출 기간

주) **; p<0.01, *; p<0.05

이 외에도 법형식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가 

법률 및 시행규칙에 있어 33.1%와 34.1%로 파악되나, 시행령과 행정규칙에 대해서

는 27.7%와 22.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이 

소요된 사례 역시 법률의 경우 다른 하위법령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법률을 통해 규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협의기간을 보이는 것

으로 확인된다. 피규제자 규모 역시 앞서 규제협의의 횟수와 마찬가지로 선형적 관

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1천명(개)에서 1만명(개) 미만의 피규제자 규모를 보이는 

규제사례에서 1년 이상 협의기간이 소요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개월 이내

의 단기간이 소요된 사례는 오히려 1만명(개) 이상의 피규제자 규모를 보이는 경우

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피규제자 규모와 협의 기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작성자의 특징과 관련해 살펴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이 작

성한 경우에 협의기간이 특별히 길거나 작은 경우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편

차가 큰 편이다. 빈도수는 작지만 검사나 전문위원 등 기타 유형의 작성자에 의한 

작성사례에서는 5건 중 4건이 모두 1년 이상의 협의기간을 나타내고 있어 중장기적

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6) 규제협의 내용 및 의견 반영

마지막으로 규제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시

된 의견을 어느 정도로 규제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10>은 입법/행정예고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협의가 이루

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협의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의 명시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 2,355건의 영향분석서 가운데 영향분석서 제출시점까지 입법/행정예고 수행계

획도 확정되지 않아 규제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86건으로 12.1%에 

달하고 있다. 반면 규제협의를 수행하고 규제협의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제영향분

석서에 기재된 경우도 644건으로 27.3%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 60.5%는 규제협

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

로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시점에서 규제협의를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 규제영향분석서의 1/4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협의내용 명시 여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분석서 유형과 관련

해 규제영향분석서와 비용분석서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내용 

명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나 비용분석서 자체의 큰 차이는 없으며 규제협의

의 수행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형식 유형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며, 상위법령에 비해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규제협의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서는 23.5%만이 협

의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행정규칙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서는 

35.1%가 협의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피규제자 유형과 관련해서, 개인보다는 법인 및 

기업 유형의 피규제자에 대해서 규제협의 내용을 명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피규제자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기보다는 1천명(개) 이상 100만명(개) 미만의 

피규제자 규모를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 의견의 명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유형에 따라서도 의견수렴 내용을 명시하는 비율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내용명시
내용불명확

/미기재

협의

미수행
합계

분석서 

유형**

규제영향분석서 612(27.9%) 1,338(60.9%) 246(11.2%) 2,196(100.0%)

비용분석서 40(25.2%) 32(20.1%) 87(54.7%) 159(100.0%)

법형식 

유형**

법률 131(23.5%) 356(63.9%) 70(12.6%) 557(100.0%)

시행령 187(24.5%) 469(61.5%) 106(13.9%) 762(100.0%)

시행규칙 156(28.3%) 323(58.5%) 73(13.2%) 552(100.0%)

행정규칙 169(35.1%) 276(57.3%) 37(7.7%) 482(100.0%)

부처 

유형

경제부처 291(25.9%) 703(62.7%) 128(11.4%) 1,122(100.0%)

사회부처 353(28.6%) 722(58.6%) 158(12.8%) 1,233(100.0%)

피규제자 

유형**

법인/기업 337(30.8%) 628(57.4%) 129(11.8%) 1,094(100.0%)

개인 99(22.8%) 262(60.2%) 74(17.0%) 435(100.0%)

혼재 202(24.8%) 530(65.0%) 83(10.2%) 815(100.0%)

피규제자 

규모**

확인 불가 312(23.7%) 838(63.8%) 164(12.5%) 1,314(100.0%)

100명(개) 미만 73(22.7%) 215(66.8%) 34(10.6%) 322(100.0%)

1000명(개) 미만 123(37.0%) 172(51.8%) 37(11.1%) 332(100.0%)

1만명(개) 미만 69(41.1%) 79(47.0%) 20(11.9%) 168(100.0%)

10만명(개) 미만 35(27.6%) 73(57.5%) 19(15.0%) 127(100.0%)

100만명(개) 미만 20(43.5%) 20(43.5%) 6(13.0%) 46(100.0%)

100만명(개) 이상 10(37.0%) 15(55.6%) 2(7.4%) 27(100.0%)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10.5%) 13(68.4%) 4(21.4%) 19(100.0%)

작성자

직급

4급 이상 39(31.0%) 66(52.4%) 21(16.7%) 126(100.0%)

5급 349(28.3%) 751(60.8%) 135(10.9%) 1,235(100.0%)

6급 이하 219(26.1%) 505(60.3%) 114(13.6%) 838(100.0%)

기타 4(22.2%) 13(72.2%) 1(5.6%) 18(100.0%)

미기재 33(23.9%) 90(65.2%) 15(10.9%) 138(100.0%)

합계 644(27.3%) 1,425(60.5%) 286(12.1%) 2,355(100.0%)

<표 10> 규제협의 내용의 명시 여부 

주) **; p<0.01, *; p<0.05

다음의 <표 11>은 규제협의 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가운데 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전체 2,069건 가운데 28.2%인 583건에 대해 협의를 통한 의견반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 예정이라는 응답을 포함하여 28.9%인 598건에 대해서 규제협의를 

통한 의견반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71.1%의 사례는 의견이 제시되

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거나 혹은 의견 자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644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규제협의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92.9%인 589건에 대해 의견반영 또는 고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규제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

반적으로 규제협의 과정을 통해 수용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규제협의 결과를 규제영

향분석서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의견반영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며, 규

제내용 명시와 의견반영 여부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형식 유형 및 피규제자 

규모에 따른 차이가 규제협의에 따른 의견반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의견반영 고려예정
미반영/

미기재
합계

분석서 

유형

규제영향분석서 553(28.4%) 14(0.7%) 1,383(70.9%) 1,950(100.0%)

비용분석서 30(25.2%) 1(0.8%) 88(73.9%) 119(100.0%)

법형식 

유형**

법률 103(21.1%) 8(1.6%) 376(77.2%) 487(100.0%)

시행령 166(25.3%) 0(0.0%) 490(74.7%) 656(100.0%)

시행규칙 150(31.3%) 3(0.6%) 326(68.1%) 479(100.0%)

행정규칙 163(36.6%) 4(0.9%) 278(62.5%) 445(100.0%)

부처 

유형

경제부처 280(28.2%) 7(0.7%) 707(71.1%) 994(100.0%)

사회부처 303(28.2%) 8(0.7%) 764(71.1%) 1,075(100.0%)

피규제자 

유형

법인/기업 289(29.9%) 7(0.7%) 669(69.3%) 965(100.0%)

개인 94(26.0%) 3(0.8%) 264(73.1%) 361(100.0%)

혼재 195(26.6%) 5(0.7%) 532(72.7%) 732(100.0%)

피규제자 

규모**

확인 불가 289(25.1%) 9(0.8%) 852(74.1%) 1,150(100.0%)

100명(개) 미만 68(23.6%) 0(0.0%) 220(76.4%) 288(100.0%)

1000명(개) 미만 102(34.6%) 3(1.0%) 190(64.4%) 295(100.0%)

1만명(개) 미만 63(42.6%) 1(0.7%) 84(56.8%) 148(100.0%)

10만명(개) 미만 30(27.8%) 1(0.9%) 77(71.3%) 108(100.0%)

100만명(개) 미만 20(50.0%) 1(2.5%) 19(47.5%) 40(100.0%)

100만명(개) 이상 10(40.0%) 0(0.0%) 15(60.0%) 25(100.0%)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6.7%) 14(93.3%) 0(0.0%) 15(100.0%)

작성자

직급

4급 이상 38(36.2%) 0(0.0%) 67(63.8%) 105(100.0%)

5급 324(29.5%) 7(0.6%) 769(69.9%) 1,100(100.0%)

6급 이하 185(25.6%) 7(1.0%) 532(73.5%) 724(100.0%)

기타 1(5.9%) 0(0.0%) 16(94.1%) 17(100.0%)

미기재 35(28.5%) 1(0.8%) 87(70.7%) 123(100.0%)

합계 583(28.2%) 15(0.7%) 1,471(71.1%) 2,069(100.0%)

<표 11> 규제협의에 따른 의견반영 여부 

주) **; p<0.01, *; p<0.05



  

Ⅳ . 결론 : 진단 및 개선방향

개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검토 및 논의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규제영향평가 과정에서 규제협의의 실제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개

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의 비용관리제로 변

모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이 강조된 것에 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을 포함한 규제협의의 적극적 수행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크게 강조점이 두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최근 들어 개방형 정책실험(open policy lab) 등 정책과정에서의 참

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규제 해커톤이나 

규제혁신 공론화 플랫폼 등 규제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새롭게 제

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규제정책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기 위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파

악된다.

본 연구는 2016-2017년 2년 간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항

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협의에 대한 실증적 진단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법/행정예고 외에 구체적인 규제영향집단과의 협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입법/행정예고의 의무화를 통해 최소한의 의견수렴 기회는 보장하고 있

으나, 그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협의의 요구를 면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횟수 측

면에서도 입법/행정예고 외에 별도의 규제협의를 수행한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으

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규제정책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한 정보나 의견이 제

출되고 반영될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사/연구 등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수집 목적의 낮은 수준에서의 협의 방

식이 높다. 설명회나 간담회, 협의회 등도 상호 대등하게 진행되는 협의 방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사/연구 등을 통한 협의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 전체에 대

한 충실한 이해를 보장하기 어려우며 주체적 입장에서의 협의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서 상위 수준의 규제협의 방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셋째, 영향집단으로서 기업에 대한 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국민

을 대표하는 집단의 참여가 부족하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

고 조직화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규제협의의 요구도 높고 반영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협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변경에 따른 일반국민의 영향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낮은 규제협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규제협의 대상의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

다.

넷째, 단기적인 규제협의 수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신속한 정책대응

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무제한적으로 규제협의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최초 협의시점부터 규제영향분석서가 제출된 시점까지 6개월 이내

의 기간이 소요된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는 것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

단된다. 이는 규제정책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시작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

을 의미하며, 규제협의에 따른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규제협의의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못하며, 수용된 의견 위주

로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가장 흔히 확인되는 의견수렴의 결과가 ‘이

견없음’이며, 영향집단과의 협의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별 규제에 대한 영향집단의 구체적 의견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전체 영향분석

서 중 27.3%만이 규제협의에 따른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

분도 수용된 의견을 중심으로 영향분석서에 기재되고 있어 협의결과의 충분하고 투

명한 공개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규제협의 활성화를 위

한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인 미국식 입법/행정예고(notice & comment) 방식의 규제협의보다는 

구체적인 규제영향집단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규제정책의 특성

상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의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영향집단에 

대해 한정적이고 심층적인 규제협의가 효과적이다. 기존의 입법/행정예고 방식은 

규제가 성안된 이후 이루어지므로 정책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협의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규제협의 요구에 대한 면피성 행태로 소극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크다. 달

라진 정책환경에서 규제협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 규제담당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필

요가 있다.

둘째, 개별 규제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협의 유형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규제에 대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규제협의를 수행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으며, 규제의 특성에 맞춘 적정 수준의 규제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규제협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규제협의 수행방안에 대

해 실천적인 지침이나 기준, 모범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규제담당 공무



  

원들이 규제협의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개방형정책실험(OPL)에서도 정책협의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운영

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협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작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작성된 규제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협

의 수행 방식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과정에서 규제협의 수

행 결과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 역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해관계자 의견수렴 항목을 확대하고 일정한 체계를 갖춘 협의보고서를 작성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규제협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실

제 호주나 미국 등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비용편익의 적정성과 함께 규제협의 수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강화함

으로써 규제담당자들의 행태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협의 실태를 분

석하고 규제협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시적

인 규제협의 실적을 토대로 분석이 진행된 까닭에 정책과정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의활동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협의가 이루어지는 

규제정책과정의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지

적된다. 향후 이러한 현황 진단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규제협의 운영의 활성

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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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는 고등교육 국제화 방법 중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등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규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

랜차이즈의 개념과 도입배경,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영국, 미국의 가이드

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규제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프랜차이즈 규

제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품질관리, 표준화, 지역화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진입규제 장치를 마련한 점, 표준화는 학사제도에 초

점을 맞추어 규제하고 있는점, 현지화와 관련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 특징으

로 분석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진입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표준화를 위해 동등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규제, 품질관리, 표준화,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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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 대중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원확

보 문제에 직면하여 고등교육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Altbach & Knight, 2007). 특

히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을 통해 고객층을 다변화하고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령인구의 감소, 등록금의 동결, 우리나라 고등교

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진출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2). 대학들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발전과정은 인적이동단계, 프로그램 이동단계, 교육허브의 구

축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Knight, 2016). 인적이동은 1960년대부터 개별 학생을 중

심으로 이동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이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한 교육서비스 수요 

창출의 필요성 증가,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가에서 선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캠퍼스와 같은 형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199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외분교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이 국외진출을 활성화하

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이동 형태 중 프랜차이즈 형태의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프랜차이즈는 외국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대

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도

가 존재하여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교육프로그램에 대

한 프랜차이즈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이영환, 임

재진, 2014). 교육프로그램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대학들의 재정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다. 2016년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출을 활성

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프랜차이즈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는 캠퍼스나 국외시설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운



영 리스크가 낮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Shams & Huisman, 2012). 또한 고등교

육 수출의 활성화, 대학 재정 수입의 창출, 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같은 장점을 가진

다(Roff, 1992).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분교나 캠퍼스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게 발생하

며 대학 재정수입 창출에 기여한다. 프랜차이즈를 유치하는 국가나 대학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학생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영국의 경우 1990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이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에서 영국의 고등교육

이 약 24.8%의 점유율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universities UK, 2012).

하지만 고등교육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이슈를 가진다. 외국대학이 우리나라 대학

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대학명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올바른 제도운영

을 위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Mantz, 1993).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home university)

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과정이 동일(identical)할 필요는 없지만, 동등성

(equivalence)의 원칙은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유치하는 국가의 현

실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프로그램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국가

들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고등

교육 질 보장기구(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에서 

「고등교육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assurance of academic quality and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collaborative

provision and flexible and distributed learning)을 마련하여 프랜차이즈에 대해 규

제하고 있다. 미국은 고등교육인증협회(Council of Postsecondary Accreditation)에

서 「미국외 국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질 확보 원칙」(Principles of Good Practice

in Overseas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Non-U.S. Nationals)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프랜차

이즈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으로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내용, 수업방법, 학점 이수 등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국

가별 특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에 있어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의 방법과 내용, 표준화(standardization), 현지화

(localization)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품질관리의 방법, 국가별 품질관리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프랜차이즈에 



  

있어 표준화와 현지화의 필요성과 의미, 국가별 표준화와 현지화의 방법과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고등교육에의 프랜차이즈의 개

념과 특징, 이 제도가 가지는 의미, 우리나라 법령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분석틀

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의 특징을 품질관

리, 표준화, 현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규제에 대한 분석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

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규제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제도 도입과 운영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Ⅱ . 우리나라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1. 프랜차이즈 개념 및 특징

프랜차이즈는 특정 개인이나 상업적 주체가 타인에게 제품이나 자재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판매·유통하는 일련의 상업적 활동이다18).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

록 하는 거래관계 내지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가맹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 2조).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

통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franchise fee)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

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에서는 ① 가맹본부가 시장성이 검증된 상

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②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및 비즈니스

를 활용ㆍ운영하고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본부의 기준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특징을 가진다(Mantz,

1993).

프랜차이즈의 발생배경과 관련된 이론은 자원희소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과 같은 것이 있다. 자원희소이론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지리적으로 점포를 확장하

18) 미 연방거래위원회 규칙 436.2조 6160



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관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를 통해 자본과 관리능력을 조달한다고 설명한다(Oxenfeldt and Thompson, 1969).

대리인이론은 가맹점이 자신의 점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

신의 투자에 따른 보상을 받기위해 프랜차이즈를 활용한다고 설명한다(Klein et al.,

1978). 거래비용이론은 정보비용, 탐색비용, 협상 및 교섭비용, 감시감독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조직형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Williamson, 1979, Menard, 1995).

프랜차이즈는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자본과 인적자원을 획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표가 상이할 때 갈등이 유발되고, 거

래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Frank & Ralph,

1985). 또한 프랜차이즈는 수많은 계약의 배치(arrangement)와 관련된 문제가 존재

하는데 예를 들면, 브랜드 사용에 대한 품질보장, 서비스 및 재화의 가시성, 프랜차

이즈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계약문제 뿐만 아니라 대리인 문제와 인

센티브 문제,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Menard, 2004).

2. 고등교육에서 프랜차이즈 개념 

우리나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서 프랜차이즈 개념은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2012)’에 등장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1>에서와 같이 이 자료에서는 고

등교육 국제화의 유형 중 교육프로그램 이동 유형을 프랜차이즈, 트위닝, 복수학위 

공동학위 등으로 분류했다.



  

<표 1> 교육 프로그램 이동 유형

국제화 유형 주요특징

트위닝

(Twinning)

A 대학과 B 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A, B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되, 학위는 A 대학에 

의해서만 수여됨

규제

없음 

프랜차이즈

(Franchise)

A 대학이 B 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A 대학에서 B 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위는 B

대학 명의로 수여(또는 이와 반대되는 형태도 가능)

규제

없음

복수/공동학위

과정

(Double/Joint

Degree)

여러 국가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양측 대학 

모두로부터 학위를 받는 복수 학위과정을 개설하거나 

단일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6)

우리나라 고등교육서비스를 해외에 제공(수출)한다는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란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대학명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가맹본부의 역할을 하고 외국의 대학(기관)은 가맹점

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우리

나라 대학의 기준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우리나라 대학

이 교육의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교육프로그램 프랜차이즈에서는 교수, 관리, 평가,

수익의 배분, 학점과 학위수여 방식은 프랜차이즈 개별 협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당 대학이 속한 국가(host country)의 교육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Maggie,

1993).



<표 2> 프랜차이즈 유사개념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6.12.9.)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외진출 유형을 국외캠퍼

스(기관), 프로그램, 학생으로 구분할 때(Knight, 2004) 프랜차이즈와 같은 프로그램

의 이동은 국외캠퍼스 설립과 같은 기관 이동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국외캠퍼스 설립은 해당국가의 학교설립 절차에 대한 전문지식, 학교의 설립

이후 학생의 모집과 운영에서 많은 행정비용의 발생, 리스크가 존재하는 반면프랜

차이즈는 상대적으로 비용과 절차면에서 효과적이다(Shams & Huisman, 2012).

프랜차이즈 도입은 학생과 기관, 국가에도 이점이 있다. 첫째, 학생들은 외국에 

가지 않고 본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유학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가 증가한다. 둘째, 프랜차이즈를 유치한 대학은 과소 이용되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

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선진화된 교육과정을 도입 및 운영

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맹본

부의 역할을 하는 대학에게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해당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재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프랜차이

즈를 유치할 경우 선진 외국교육과정과 외국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

도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습득해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 프랜차이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적 활동이며(Roff, 1992) 고등교육

구분
프랜차이즈

(franchise)

트위닝

(twinning)
교육과정 설계 국내대학 주도 국내대학 주도

관계 협약(arrangement) 강조 협업(collaboration) 강조

이사회 공동 구성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적용 규제 양국 양국

교수진 파견 자율 자율

학생 이동 이동하지 않음 이동

수업 장소 외국대학에서 실시

외국대학에서 전반부,

국내대학에서 후반부 

교육(1+3, 2+2, 3+1 등)
학위 국내대학 학위 공동․복수학위



  

의 지형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Maggie, 1993).

3.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관련 고등교육법 현황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이동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8년 대학자율화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제도이다. 대학교육개

혁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1997. 12. 13,

법률 제5439호)되었고,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

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프랜차이즈를 도입하

는 것이 불확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프랜차이즈

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교육법상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규정은 

고등교육법 21조를 들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항은 “국내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2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

육과정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

학, 기술대학은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

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2의 2).

<표 3> 교육과정 공동운영 관련 법률

법령
관련내

용
규정내용

고등교

육법제21

조

교육과정

의 운영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

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

육법 

시행령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

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

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Ⅲ .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선행연구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프랜차이즈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교육분야에서 그렇지 않다.

고등교육분야에서의 프랜차이즈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tamoulas(2008)는 그리스 고

등교육에서 정부예산의 축소, 고등교육의 대중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제공 모델이 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

즈가 그리스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Miller & Shotte(2010)는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의 지속

적 발전방법으로 국제화를 제시했으며, 프랜차이즈를 교육프로그램 제공방법의 우

수한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를 분석하면서 프랜차이즈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aggie(1993)는 영국

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프랜차이즈가 영국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

현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넘어서는 획기

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고등교육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antz(1993)은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서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이며, 품질관리를 수

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

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

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

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

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

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

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해와 경험, 프랜차이즈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학의 

교육수준, 프랜차이즈를 수행하는 직원의 능력,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고등교육분야의 연구는 고등교육 국제

화를 실현하는 유형으로써의 프랜차이즈의 중요성, 프랜차이즈가 고등교육에 미치

는 영향, 프랜차이즈를 수행함에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적 논의,

프랜차이즈 도입의 필요성, 규제의 특징과 같은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의 규제 특징

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

다.

2) 연구의 분석틀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점을 가

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분석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 관점을 갖는 데에 유용한 것이 규제를 일정

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개념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등교육에서 규제의 유형으로 분류할 만한 것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규제의 주체에 따라 규제를 1) 자율적 규제, 2) 타율적 규제를 유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Kells, 1992; Van Eekelen, 2005). 규제의 정당화 사유 또는 목적에 

따라 규제를 1) 교육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을 위한 규제, 2) 교육산업의 보호 육성 

및 대외관계의 조정을 위한 규제, 3) 공익 지향적 재분배 및 보호를 위한 규제, 4)

교육공동체의 기대와 논리에 따른 규제, 5) 다양한 교육경험과 선호의 보존 및 형성

을 위한 규제, 6) 사회적 차별 및 종속의 완화와 해소를 위한 규제, 7) 회복 불가능

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8) 이익집단의 이해 조정과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Ferris, 1991). 규제의 시기에 따라 규제는 1) 사전적 규

제, 2) 사후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제의 방법에 따라 규제를 1) 법적 규제,

2) 행정적 규제, 3) 사회적 규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규제의 내용에 따라 규제는 1)

교육기관의 설폐 규제, 2) 교육사업 규모 규제(학생정원, 교원확보기준 및 정원, 시

설확보 기준 등에 대한 규제) 3) 교육활동(학사) 규제, 4) 교육지원행정규제(교육기

관이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규



제, 5) 교육환경 및 안전규제, 6) 교육차별규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Blackmur,

2004).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내용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규제의 내용 분석이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규

모, 학사활동과 같은 것에 대한 규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고

려하여 품질관리와 표준화, 그리고 현지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규제의 특징을 분석

하고자 한다. 프랜차이즈는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

도록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나

라 대학명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기준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의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조직은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의 한 형태로 브랜드가 핵심개념으로 작용한다

(Menard, 2004). 즉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임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Klein et al., 1978).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평판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

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는 품질보장, 서비스의 명시적 제공, 사

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과 관련된 협약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대리인 문제와 

인센티브 문제 그리고 그를 넘어서는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된다(Lafontaine &

Raynaud, 2002).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프랜차이즈에 있어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는 

고등교육 프랜차이즈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제, 프랜차이즈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에서 표준화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수적인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표준화의 목적, 표준화의 방식, 표준화의 범위와 같은 사

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위해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에 

있어 표준화와 현지화에 대한 고려는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Shams and Huisman, 2012). 고등교육 국제화의 맥락에서 프랜차

이즈는 외국의 고등교육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욕

구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지화에 대한 규제가 어

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겠다.



  

Ⅲ . 고등교육의 프랜차이즈 규제의 특징 분석

1. 분석대상

프랜차이즈의 품질관리, 표준화, 현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영

국, 미국의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외국대

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이 교육

과정 제공 주체,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운영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

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해

외진출로 인한 국내 고등교육의 훼손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양질의 국내 대학 교

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

제가 되는 학위과정의 종류, 학기 운영, 학점 당 이수 시간, 수업 일수 등 학사제도

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외국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감축, 고등

교육의 대중화, 학령인구의 감소, 영국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김이경, 이영환, 2018). 그 결과 영국의 고

등교육은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에서 약 24.8%의 시장유율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영

국의 고등교육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 후반 140,000이던 것에서 2016년

에 66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University UK, 2012). 또한 고등교육 서비

스를 통한 재정수입도 2009년 79억 파운드, 2011년 110억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170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British Council, 2004).

영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프로그램이 프랜차이즈와 같은 협력프로

그램(collaborative provision)이다. 영국은 고등교육에 있어 협력프로그램이 증가하

고 영국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게 됨에 따라 이

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고등교육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

리 규정, 이하 영국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assurance of academic quality

and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collaborative provision and flexible and

distributed learning)이다. 이는 영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기구(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를 통해 마련된 규정으로 국내 및 해외 대학

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Part A와 Part B로 구성되는데  Part A는 학위 수여 

기관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Part B는 학생의 지

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 다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대

학들은 중국과, UAE, 캐나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분교의 설립을 통한 진출이 영국보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9.11 테러이후 유학생 유치에 환경이 달라지

게 되고, 영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의 대학들이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함에 따

라 미국의 대학들도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미국 주립대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갈수록 제한되고, 저출산 

여파로 대학교에 진학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어서 학생과 재정을 함께 보충

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Kinser & Levy, 2005).

미국도 대학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규정은 「미국외 국가에서 교육프로그램

의 질 확보 원칙, 이하 미국규정」(Principles of Good Practice in Overseas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Non-U.S. Nationals)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규정은 미국 고등교육인증협회(Council of Postsecondary Accreditation)에 의해 개

발되었고, 1990년에 모든 지역인증위원회들(regional accrediting commissions)에 의

해 승인되었다. 이 원칙들은 해외에 캠퍼스를 구축하거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

출하려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감독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원칙은 특정 국제적 교

육프로그램 유형의 질관리를 위한 지역인증위원회들 간의 전국적인 합의를 반영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침을 대상으로 한국, 영국, 미국 프랜차이즈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국가별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 

한국 영국 미국 

1. 기준의 적용범위

 1.1 교육과정 제공 

주체 등

 1.2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가능 대학

 1.3 교육과정 제공 

분야 및 대상 학위 

과정

2. 교육과정 구성

 2.1 교과목배정 등 

 2.2 국내대학 교원

에 의한 수업

3. 교육과정 운영방

법

 3.1 학기 구성 등

 3.2 수업의 종류

 3.3 참여 가능 학

생 범위

 3.4 사용언어

 3.5 학점 인정 및 

학위 수여

4. 기타 운영에 관

한 사항

 4.1 수업료

 4.2 교육과정 운영

에 관한 협약

 4.3 승인절차

 4.4 승인기간

 4.5 자체점검 및 

보고

5.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 

part A 학위수여기관의 의무

a1 학위수여 기관의 책임

a2. 영국대학의 인프라 충족

a3. 협약의 절차 

a4. 정보공개의 원칙

a5. 규제기관에 보고의 원칙

a6. 학위 수여기관의 재정, 품질에 

대한 책임

a7. 비용 산정의 원칙 

a8. 학위수여기관과 협약기관의 교육

목적 부합성

a9. 대상기관 선정의 절차 원칙

a10. 협약기관과 계약에 관한 사항

a11. 학위수여 기관에 의한 학문적 

기준 통제의 원칙

a12. 학위 수여기관의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

a13. 협약 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

a14. 프로그램 명세서에 관한 사항

a15. 학위 수여 code에 관한 사항

a16. 계약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a17. 협약기관의 품질관리에 관한 

의무

a18. 입학에 관한 사항

a19. 학문적 기준 충족

a20. 협약기관의 학생의 관리에 관

한 사항

a21. 학위수여에 있어 평가에 관한 

사항

a22~23. 외부평가자에 관한 사항

a24. 학위 수여의 주체, 교육언어에 

관한 사항 

a25. 예비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서문

1. 기관 미션

2. 권한 

3. 수업프로

그램

4. 자원

5. 입학과 기

록 

6. 학생들

7. 통제 및 

행정

8. 윤리 및 

정보공개 

9. 계약 합의 

10. 원격교육



2. 프랜차이즈 규제의 특징 분석 

1) 품질관리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독점적인 상표와 브랜드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것

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 요소로 품질관리를 고려해야 

한다(김철식, 2015).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도 품질관리는 핵심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Mantz, 1993). 프랜차이즈를 통해 외국 학생들이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이전으로 인하여 교육의 내용, 시설

이 본국의 교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학(host university)

이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는 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Mantz, 1993). 올바른 품질관리가 이루지지 못 할 경우 학생들은 

프랜차이즈 교육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의 감소로 연결된다. 프랜차이즈를 수행하는 대학(home university)의 입장에서도 

대학의 명성과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대학의 명성과 평

판은 경쟁우위와 차별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Castells, 2001). 특

제공의무

a26. 학생의 권리, 소청 절차 

a2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a28. 정보공개, 접근, 제공의 원칙 

Part B 학생의 권리 

b1. 학생의 프랜차이즈 협약 문서 접

근권

b2. 학위수여기관의 학생에 대한 교

육프로그램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보

장 의무

b3. 예비학생의 권리

b4. 학생의 학사일정 등 정보에 대

한 접근권

b5. 학생의 행정에 대한 접근권, 피

드백 권한

b6. 학생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

b7. b8. 시험 및 평가에 관한 권리 



  

히, 글로벌화의 확산과 함께 대학의 국제화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학

의 차별화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데(Parameswaran & Glowacka, 1995; Veloutsou,

Lewis & Paton, 2004) 품질관리는 이러한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

다.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진입규제를 통한 품질관리 방법이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한 품질관리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 방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운영기준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프랜차이즈 품질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프랜차이즈를 수

행할 수 있는 국내대학,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외국대학에 대한 자격요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자격요건으로 대학은 고등교육 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인

증 유예대학 및 불인증 대학은 교육과정 제공 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라도 교육과정 제공 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학과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이 아닌 대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규정, 1.1 교육과정 제공 주체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 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

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21조). 이 규정이 의

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간에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

다. 프랜차이즈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학위 과정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대상 

학위는 전문대, 학사, 석박사 과정 모두 가능하나 전문학사는 전문학사학위간, 학사

학위는 학사학위간 등 동일한 학위과정간에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절차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해당

대학은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초인 및 신청서 등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승인 기

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여 법령의 준수 여부,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고를 2년마다 수행하

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과 보고에 있어 핵심은 우리나라 대학이 프랜차이즈 품질

관리에 핵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한 학위는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나 복

수학위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영국대학에 대한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는다. 구

체적으로 영국은 영국내에서도 프랜차이즈를 활용해 다른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학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의 학

위를 운영할 수도 있다. 전문학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의 학위를 운영함

으로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휴 교육시설의 활용을 활용해 고등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Mantz, 1993). 프랜차이

즈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학원과 같은 비학위수여기관도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운영 

내용도 모듈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도 가능하다(QAA, 2010). 그리고 가맹대학

(franchisee)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한 

형태인데 영국에서는 hub and spoke 프랜차이즈로 불린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 승인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를 수행하는 의사결정은 대학 자

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파트너는 교육 목적이 영국의 학위수여 기관

의 교육목적과 동일하거나 양립가능한(compatible)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규정; a6). 올바른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영국 학위수여 기관은 파트너 

기관의 평판과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적지위뿐만 아니라 학위수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영국규정, a9). 이에 따라 대학들도 프랜차이즈를 도입

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이 기존의 대학의 이념과 명성을 제고시키는 활동인

지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협력대학이 해당국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인지 

확인하며,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이 대학의 전략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품질관리 주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영국의 대학들이 프랜차이즈 품질

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학문적 기

준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대학에

게 협력프로그램의 품질이 학생들의 학업 활동과 결과를 충족시키는 것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체평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영국규정, a27.)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QAA에 의한 평가 및 감사에 이루어진다.

학위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통해 공동학위, 복수학위, 단독학

위 모든 형태의 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승인절차

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 기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외



  

국의 기관은 계약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미국규정,

a.9).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 미국의 대학은 해당 대학의 

미션과 목적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

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대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 교수들(faculty), 행정(administration),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기

관의 미션 및 목적이 국제프로그램과 연계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

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와 같은 국제프로그램은 이사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모

든 적절한 내부적 기구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대학의 가치를 공유

하게 하고 있다(미국규정, 1b). 평가에 대한 책임은 미국도 우리나라와 영국과 마찬

가지로 미국 대학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미국규정, 7.a), 프랜차이즈 프로그

램의 품질을 책임은 미국 기관의 행정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미국규정, 7.b). 그리고 미국의 교수와 행정가들이 공식적이고 규칙적으로 프로그

램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규정, 7.c & 7.d).

2) 표준화(Standardization)

프랜차이즈에서 표준화는 가맹본부의 사업모델이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관철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통일성, 일관성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다. 표준화는 규모의 경

제를 제고하고 복잡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O' Donnell & Jeong, 2000). 거래비용관점에서 볼 때 표준화는 프랜차이즈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 감시비용, 감독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이라 할 수 있다(Inma & Debowski, 2006).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서도 표준화가 중요하다. 고등교육 프랜차이즈는 국내대학

의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서 운영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되기이기 

때문이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표준화는 진출국 대학(home

university)과 유치국 대학(host university)의 입장을 고려할 때 모두 필요하다. 먼저 

진출국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표준화는 교육품질의 동일성, 사업의 수익성, 브랜드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내대학들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국외진출을 활성

화하고 대학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교육과 동일한 즉,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Edwards & Edwards, 2011). 본교와 동일



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이 축적하고 유지해온 평판과 

브랜드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규모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표준화

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다수의 대학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데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즉 표준화를 통해 개별 대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없이 복수의 대학

에 단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Jan & Susan,

2004). 학위수여가 진출국 대학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동일한 교

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위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Shams & Huisman, 2012).

고등교육 서비스를 유치하는 국가입장에서도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한

다. 유치국은 진출 대학의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일관성, 통일성 있는 서비스가 지

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서비스를 유치한다. 교육서비스의 실질적 소

비자인 유치국의 학생들에게 상대대학이 가진 명성과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동일

한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유치국의 두뇌유출을 감소시키고(Lien & Wang, 2010), 경쟁력 있는 해외 대

학의 교육과 운영방식을 받아들여 유치국 대학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지식과 기술

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표준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Verbik & Merkley, 2006).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에 있어 표준화는 시설,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육과

정의 내용, 학생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침은 교육

과정 운영방법과 교육과정 운영내용, 교원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

다.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 학기의 운영은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학기제, 유연학

기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국내대학과 동일하게 운영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과목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기준으로 30주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 국내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로 운

영하도록 하였다. 수업일수에 대해 집중이수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양질의 교육과

정 제공을 위해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교과목 배정은 외국대학에서 운영할 교육과정의 

전공․교양․일반선택 등 교과 유형별 필요 이수 학점 수는 국내대학의 경우와 동



  

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교육과정 상 해당 학년도 각 학기별

로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 학점 수의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해당 국내대학 전임

교원이 직접 담당하는 수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 교원이 직접 담당하는 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도

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규정은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내용에 표준화를 강조함

으로 국내 교육과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준

화는 프랜차이즈 구성과 운영과 같은 형식에 초점을 둔 표준화라 판단된다.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 학점 수의 1/4이상을 반드시 해당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하는 수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과 같은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

생과 관련된 사항, 교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와 관련된 어떠한 규

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표준화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위수여기관은 해당대학의 이름으로 학위를 

수여할 경우 모든 학문적 기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영국규정, a1) 학문

적 표준은 학위수여기관의 학문적 기준과 인프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영국규정, a2). 그리고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학위수여 기관은 학

생들의 입학조건에 대해 ‘학생의 충원 및 입학에 관한 규정(agency’s code on

student recruitment and admission)을 적용하도록 하여 영국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영국규정, a.18). 학위수여기관은 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나타나는 학생의 성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영국의 고등교육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영국규정, a. 19). 시험체점에 있어 외부평가의 방법

과 절차를 영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국규정, a. 21, 22).

그리고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영국의 대학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국규정, part B).

미국은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성취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이 성취하

는 것과 동등한(equivalent)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규정,

3.f). 그리고 입학과 기록(Admissions and Records), 통제 및 행정(control and

administration)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기관

의 교수들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엄격성이 학점과 수여되는 학위와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여야 하며. 국제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성취도 기준은 미국 캠퍼스의 학

생 성취도 기준과 동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국규정, 3d). 그리고 미국의 대학은 

현재 교실, 사무실, 도서관, 실험실과 같은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시설

과 학습자원을 사용하고 계속 사용함을 보장해야 한다(미국규정, 4a). 미국 프로그램



에 입학한 모든 국제학생들은 미국 기관의 학생들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입

학한 국제학생들은 적절한 언어 사용력을 포함한 미국 캠퍼스에 입학한 국제학생에

게 적용되는 입학 요구사항들과 유사한수준에서 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미국

규정, 5a), 국제프로그램에서 취득한 모든 대학수준 학점들은 미국 대학의 학위프로

그램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규정, 5.d).

3) 현지화(Localization)

현지화는 개별 시장에 대해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략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역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시장의 욕구

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전략이다

(Bartlett & Ghoshal, 1989). 고등교육에 있어 현지화의 필요성은 고등교육이라는 서

비스의 고유 특징과 프로그램 진출시 고려해야 할 이슈와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19).

고등교육은 토착적인 문화와 사회적 제도 및 여건하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교육이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 국민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주어진 사회 역

사적 배경하에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

화된 교육시스템을 전혀 다른 고등교육환경에 이식할 경우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 

저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학문적 논의도 비교적 

활발하다. 예를 들면,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의 대량생산을 의미하는 “맥유니버시티

(McUniversity)”,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는 교육의 “제조공장화(assemble

lining)”, 교수 개인의 다양성과 학문적 자율성을 저해하는 “학문에 대한 테일러식 

공격(Taylorist assault)”과 같은 비판적 접근이 그 예이다(Parker & Jary, 1995;

Barry, Chandler & Clark, 2001).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은 일반화의 오류를 발생시

키고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hee &

Sagaria, 2004).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ltbach, 2007). 현실

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진출국과 유치국간 문화의 차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

정부규제의 차이 측면에서 현지화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Ennew & Yang, 2009;

Miliszewska & Horwood, 2004; Tharenou & Harvey, 2006). 따라서 현지화는 학생

19)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에서 표준화와 현지화 가능성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영학에서는 표준화와 현지화를 절충하는 것이 성과가 높

은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들의 학업능력의 차이,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등을 고려해서라도 

프랜차이즈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Prowse & Goddard, 2010). 또한 진

출국에서 설정한 각종 규정과 기준에 따라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지화는 피할 수 없다.

실제로 현지화를 수행할 경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현지화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운영규정에

서 현지화와 관련된 몇몇 규정이 나타난다. 교과목 배정에 있어 교과목의 배정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 간 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료에 대해 대학 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하여 국내대학과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수업에서 사용될 언어에 대해 현지화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

은 외국대학의 제1 언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 활용 가능하며,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하여 통역을 수업 운영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영국은 협력프로그램에 있어 리스크 기반(Risk-based) 접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국대학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수행할 것과 영국의 품질관리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현지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교육프로그램이 해외국가의 문화와 적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규정, 3. g). 이외에는 현지화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지화는 프로

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의 상호 이

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규정이나 인증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4) 소결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고 있는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품질관

리의 경우 우리나라는 진입장벽과 운영형태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랜

차이즈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

라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위기의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학생모집이나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하

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랜차이즈 형태에 대



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즉 학력이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마스

터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 프랜

차이즈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형태도 대학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프랜

차이즈 도입에 있어 내부적인 활동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영국대학은 프랜차이

즈에 있어 재정적 안전장치, 교육품질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확

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협력과정(collaborative arrangement)은 학

위수여 기관이 제시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협상되고, 합의되고, 관리되도록 하고 있

다.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범위와 전략은 프로그램 상세 계획(program

specification)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

록 하고 있다. 미국도 영국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절차, 프랜차이즈 대상 대학에 대한 요건에 대한 강조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준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리적 요건과 학사운영방법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수업의 1/4을 우리나라 전임교원이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 동일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의 성과와 학생들의 권리가 영국과 동등한 수준에

서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형태로 표준화를 강조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 방식은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미국과 

영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표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의 대상인 학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입학방식, 학생의 권

리,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학생

의 입학조건과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권리, 학생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학생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정에서도 

학생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세나라 모두 현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규정만 존재한다. 교육프로그

램의 현지화를 추진하게 되면 유치국 교육제도 등에 관한 정보확보가 유리하고 이

를 반영해 현지 수요자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유치환경에 적

응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경쟁우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현지의 환경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교육프로

그램 프랜차이즈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Frost, 2001). 현지화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현지화를 위해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

차이즈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지 인력의 채용,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치국의 법률적 환경을 잘 파악하고 지속적인 인

적 교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

즈가 유치국의 교육 및 사회환경에 기여, 발전시킨다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현지사

회화도 필요하다.

Ⅴ. 결론

고등교육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지식사회를 촉진하는 수단으로도 인식되

어, 국가 뿐 아니라 지역,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인

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역시 지속적

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정원의 감소, 대학의 재정적 압

박, 글로벌 고등교육기관간의 경쟁 가속화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생존과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미션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

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제도의 도입은 우리 대학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의 지속적, 안정적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학생과 교수,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곳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한 교육환경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화 전략으로 장기적으

로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제도와 

영국과 미국의 프랜차이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

차이즈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프랜차이즈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품질관리, 표

준화, 현지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프랜

차이즈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규정들에 대해 이와 같은 특징을 살펴봄으

로써 프랜차이즈 실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품질관리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 핵심적인 활동영역

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품질관리는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 자원인 지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고등교육 프랜차이즈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

는 타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품질관리를 진입요건에 대한 규제와 운영형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형태에 대해 규

제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이라



는 내부조직의 복잡성, 생산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는 반드시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

관계자가 상호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질 제고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프랜차이즈 표준화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

되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유치국은 진출 대학의 프로그램이 표준

화되어 일관성, 통일성 있는 서비스가 교육소비자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

될 것을 요구한다. 진출국의 대학들은 국외진출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의 지위와 권리, 교육프로그램의 동등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학습자들의 교육과정이 투입, 과정, 산출에 있

어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현지화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고려, 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 현지의 수요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에서 지

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모두 프

랜차이즈에 있어 현지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의 성

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진출국과 유치국간 문화의 차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 정

부규제의 차이를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현지화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국가적 

수준의 프랜차이즈 운영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

로그램 운영 목적과 절차, 학위수여기관의 책임과 학문적 기준의 충족, 프로그램 질 

보장을 위한 재정과 시설, 학생들의 교육기회, 권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보장 방

법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화에 대한 규정을 

심화시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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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higher education franchise regulation 

Lee, Young Hwan

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higher education franchise program,

which are actively discussed in academic and policy community as a successful

internationalization. To attain this aim, we analyzed the meaning,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status and necessity of franchise in higher education Also, the

author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franchise in higher education in terms of

quality assurance, standardization, localization comparing Korea, UK and U.S.A.

This results showed that Korean franchise guideline regulate pre-qualitification

and the type of franchise which focus on formal aspect. In contrast with Korea,

UK and U.S.A. do not regulate qualitification and type of franchise. In the same

vein, U.K and U.S.A. turn out to regulate standardization with the perspective of

studen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all country regulate localization with

miniu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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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술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ㅇ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신기술·서비스 분야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되고 있음

- 초기 영국은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했지만 이는 단시간에 기술을 개발시켜 금융분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당시 세계 금융의 허브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진 상황이었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분야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를 육성함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핀테크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런던을 세계 

‘Global Fintech Capital’로 육성하고자 함

*당시 집권을 잡고 있던 카멜론 총리는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참고하여 런던 

동부지역에 ‘TechCity’를 구상하여 IT 벤처의 집적지로 발전시켜 핀테크 기

술을 집중 육성함

- 일본은 현행 규제제도로는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함

*현재 규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은 기존 규제

에 대한 불확실정이 존재하고 제품출시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인

식

*규제 당국에 의해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ㅇ 주요국들은 혁신전략 및 정책의 일환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글로벌혁신전략본부)



국가 전략정책 주요 내용

영국
영국은 금융행위규제기구(FCA)가 소비자 
편익향상과 기업 간 경쟁촉진을 위해 

‘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도입(‘14.10)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핀테크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런던을 
세계 ‘Global Fintech Capital’로 

육성하고자 함

싱가폴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 안 발표(‘16.6.6.)

싱가포르는 규제정책과 
개발전략을 위해 전담팀인 ‘FTIG: 

FinTech&Innovation
Group’을 구성

일본
현행 규제제도로는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성장전략으로 도입

규제 당국에 의해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해서는

ㅇ 제조 분야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적·경제적·사회적 효용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

공하고, 부족한 자원은 사후지원체계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연계지

원책 마련 필요

ㅇ규제 개혁에 있어 실제 특례가 부여 될 수 있는 규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제 대상에 대한 모호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관한 지원 절차 필요

[관련 법령]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정의) 
8.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라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등“이
라 한다)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계속)

9.”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
격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순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로서 (계속)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범위

ㅇ 규제 샌드박스 시작 된지 11개월, 이제는 전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혁신이 필요한 때임



  

Ⅱ . 전후 규제 샌드박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안)

① 「규제 샌드박스 민원창구(VOI:Voice of Innovator)」개설

ㅇ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참가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애로상황 파

악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 개선 추진

ㅇ (추진방안) 「규제 샌드박스 민원창구(VOI:Voice of Innovato
r)」개설을 통해 현행제도의 법령상·운영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 규제 샌드박스에 참가한 혁신가들이 느끼는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취합할 수 있는 창구 설치

-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 유형별 등 세분화된 구분을 통한 데이

터관리를 통해 데이터화 한 민원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파악

- 정책연구와 병행으로 산학연관 관계자와 참가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및 공청회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 도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발생하는 기술적·행정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조 분야 지원영약

에 대한 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와 연계하고 필요시 

예산사업 통해 지원

-현행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여 참가자들의 애로상황을 해결하

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② 아이디어 스케일업을 위한 대국민 참여 플랫폼 「아이디어뱅크(가
칭)」 구축

ㅇ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에 참가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수집 및 컨설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 

부족

ㅇ (추진방안) 아이디어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 「아이디어뱅크(가칭)」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 필요



- 최근 트랜드와 라이프스타일, 예를들어 90년 이후 태어난 새

로운 세대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부와 연계된 봉사활동 인증 등을 접목하여 대학생 및 중

고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변화하는 트랜드를 구상하기 위해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아이디어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③ 지속적인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ㅇ (필요성)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험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발생

할 기회비용 감축

-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설계에 있어 데이터 소유에 관한 이

슈는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가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참여 

기업들의 고유영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부족

ㅇ (추진방안)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뱅크(가칭)」을 활용하여 향

후 예측 및 진단에 활용

- 규제 샌드박스의 사회실증에서 산출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

여 관리함으로서 위험요소 예측 가능

-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근거제공을 위해 활용

④ 글로벌 新(신)기술실증의 플랫폼으로서 활용

ㅇ (필요성) 최근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정

부의 실증 인프라 지원 확대

- 국가차원에서 소부장 분야의 실증 인프라를 위한 실증 테스트

베드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를 글로벌 신기술 실증의 플랫폼으로서 활용하

여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

ㅇ (추진방안) 지역별 특화된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글

로벌 신기술의 실증의 장 구축



  

-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술실험, 예를들어 환

경기술(미세먼지, 탄소저감 등)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가별 테

스트 베드로서 활용가능(국가별 기술적응도 확인 가능)
- KOICA와 연계한 글로벌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활

용\

Ⅲ . 기대효과

ㅇ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참가자들이 느끼는 

애로상황을 우선 해결해줌으로서 정책효과 극대화

ㅇ 아이디어 스케일업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창구를 마련하여 새

로운 트랜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

ㅇ 데이터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에 적시 활용함으로

서 정책 효과성 제고

ㅇ 규제 애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의 규제 

해소 및 완화 절차를 실질화하여 특례 혜택을 관련 산업 전반에 

확대하는 효과 창출

ㅇ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테스트베드

로서 활용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전략으로 활용


